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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호

지난 세기에 인류가 성취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우리의 삶을 한결 안락하게 변화시켰지만, 아직도 

굶주림과 경제난, 그리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발현은 식량안보를 포함한 많은 재해를 발생시켜 

전 지구촌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UN은 2030년까지 인류사회 번영의 위협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였고, 인류 

중 그 누구도 가난과 기아에 고통 받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지구환경 변화가 자주 인용되면서 바다에 관한 관심이 함께 고조되고 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구환경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바다는 거대한 산소 

발생지로서 우리 인간을 숨 쉬게 하고, 각종 수산물을 제공하는 커다란 식량 창고로서 우리를 살찌우고, 

우리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심신을 치유하고 있다. 또한, 바다는 세계 어디라도 연결하는 물류의 

통로이자, 수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바다는 무분별하게 자행된 인간 

활동과 극심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 해양의 항상성(homeostasis)과 

해양환경의 균형이 깨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diversity)이 감소하고, 생태계서비스 

(ecosystem service)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의 온전성을 되찾아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해양생태계의 다양한 혜택을 되살리기 위해서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인과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확장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구의 변화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기 불균형에 의한 잦은 기상 재해, 해양산성화와 해양 쓰레기를 포함한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 보건환경이 악화되어 질병발생률이 높아져 

인간 사회도 큰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러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정치 활동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UN은 SDGs에 해양수산자원 문제를 SDG-14에 포함시켰고, 유네스코 해양학위원회(IO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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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 계획”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다. 한편,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G20 

정상들은 2019년 회의에서 처음으로 해양 문제를 과학 의제(주제: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과 해양환경보호)로 

다뤘고, 국제한림원연합회(InterAcademy Partnership, IAP)도 2021년 “해양환경보호”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생물서식지 파괴, 오염물질의 배출,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를 촉구하였다. 2021년의 과학기술과 

사회 포럼(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Forum)에서는 각국 한림원장의 토의 주제로 

“기후변화가 해양과 극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정하였다. 이처럼 “기후 및 해양환경의 변동이 해양생태계 

및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사안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식량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학계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하다.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해양환경의 개선과 해양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해양한림원이 

설립되어 해양 문제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의견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해양 이슈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개최하였고, 해양환경보호 주제의 

IAP 성명서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최근에는 인류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시민이 앞장을 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와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체도 국민의 향상된 의식에 동조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친환경 활동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ESG) 경영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기업의 

ESG 경영 원칙은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 되었다.

해양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 상태를 완화하고, 식량부족과 같은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사회가 준비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예측 가능한 해양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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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 위하여 2021년 6월에 개최된 해양환경보호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제를 확장하고, 내용을 

다듬었다. 국립수산과학원,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분야 전공자로 구성된 연구진은 지난 5개월 동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지원을 

받으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해양환경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해양지식을 설명하였는데, 해양의 지리적 구분과 해저지형, 해수의 특성과 성층구조, 역동적 모습의 해양,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해양의 건강성, 

생물서식지, 환경오염물질,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 등의 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뒷부분에는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지역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자연적 특성을 

언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해양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북서태평양 

해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인구의 25%가 이 지역 연안역에 거주하는 지구상 최대 과밀지역, 

(2) 세계 해양어획어업 생산량의 약 25%를 생산하는 해역, (3) 이 지역 국가의 빠른 산업화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심각한 상황인 해역, (4) 국민의 과다소비에 의한 해양 쓰레기 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며, 이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해역, (5) 

표층해수의 온난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어서 지역 생태계 생물의 분포와 생산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해역, 그리고 (6) 한반도 해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생물다양성을 기록하는 해역. 

제2장부터 6장까지는 해양의 세부 분야인 해양건강성과 생물서식지, 환경오염물질, 기후변화, 수산자원의 

남획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생물다양성 변화와 생물서식지 훼손을 중심 주제로 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설명하였다.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에 관한 국제적 연구 동향과 국내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생물다양성, 침입종, 부영양화, 해양오염, 

해양 쓰레기 등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특히, 한반도 연안 생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과 종 풍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해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그동안 너무 과소평가 

되어왔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오염과 해양 쓰레기에 의한 생물서식지의 훼손, 기후변화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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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종의 증가 등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해양생태계를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관리하던 재래적 방법에서 벗어나 광역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는 선진국형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생물의 서식지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 해양에서 광범위하게 목격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활동인 환경모니터링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유기물 오염,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미량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내외적 현황을 소상히 

소개하였고, 이들 오염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 방사성 물질의 확산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역별, 오염물질별, 발생원별 위해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즉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서식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며, 서식지 보호, 보전 및 복원 조치를 위한 과학적 조사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후변화의 탓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유럽에서 200~300년 전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증가시켜 지구의 기후환경을 

급격히 바꾸어 놓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대기 이산화탄소의 양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40~50% 증가하였고, 이 결과 온실효과에 의하여 20세기 동안에 기온이 1도 이상 증가하였다. 해양도 

대기로부터 열을 전달받아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며,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들면서 

해수의 산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물속에서 산소가 결핍되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후변화가 몰고 올 이러한 파장은 경제위기보다 더 클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구촌의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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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는 인류의 식량과 영양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산생물자원의 생산량, 

소비량에 대한 국내외적 실태와, 수산자원에 대한 남획 사례를 소개하고, 자원을 보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어 어획을 포함한 각종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해저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어류의 생존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어류자원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침으로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가 주도하고 어업인이 수행하는 과거의 수산자원 관리방침은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는 자원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 물고기의 어획과 소비를 근절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현명한 

윤리의식은 어업현장에 있는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수산생물은 

수많은 종류의 생물과 서식지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포식-피식 과정을 통하여 생물 개체군이 영향을 받고 

있기에, 단일 어종 중심의 관리에서 생태계 전 구성 요소와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생태적 개념을 

도입하여 예측하는 생태계기반 수산자원 관리(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6장은 극지해양을 주제로 하여 전 지구적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극지, 즉 남극과 

북극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인류 공동의 유산, 기후환경 변화의 감시자, 담수의 저장고, 

수산자원의 보물 창고, 자연에 대한 경외와 감흥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정서적 위안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북극과 남극 해양은 문명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미세플라스틱, 

해양오염물질, 외래생물종, 어업, 해양보호지역 등의 이슈는 온대지역과 공유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극지해양 문제는 극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6장에서는 

극지 이슈를 관할하는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동이 극지에서의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균형점을 찾는 

시도에서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위험 요소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런 시도는 현 세대의 극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험적 무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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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산업체, 시민단체가 해야 할 정책과 활동방향을 요약하였다. 이 단원은 ‘해양교육과 

국제협력’, ‘해양환경보전과 시민단체의 역할’, ‘더 나은 바다를 위한 제언’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해양교육과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지구상 바다 전체가 오염될 수 있는 유한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학교 해양교육의 확대 및 사회 해양교육과의 연계 강화, 해양 시민과학의 육성 

및 차세대 해양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하나로 연결된 전 세계 바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확대와 기술 이전 활성화,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확대 등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해양환경보전과 시민단체의 역할’에서는 NGO의 역할을 

설명하고, NGO 활동 중에서 어업에 관련된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정책 제언으로 민관협력 소비자 

참여형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바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언’에서는 바다가 지구촌 위험요소 해결의 열쇠이지만, 공유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책임관리가 공동체에 주어진 책무임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으로, 지역 

거버넌스와 ESG의 강화, 해양환경-사회경제 연계 통합평가체계 운영, 하천-하구-연안의 통합환경관리, 

해양환경 건강성 증진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부록에서는 해양환경보호 성명서가 탄생한 배경과 의의,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기념 심포지엄에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토의된 내용이 정리되었다. 무엇보다도, 질의응답에서는 사회학과 자연과학 분야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해양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칠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해양환경보호 성명서에 대한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과 국문으로 된 성명서 전체 내용을 게재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육상 중심적이어서, 해양의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나, 저감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본 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해양의 물리 특성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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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모델을 접합하여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예견하려는 과학자의 노력이 민간인과 기업이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존활동,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시행 등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해양환경보존책이 수립될 것이다. 더 이상 해양 훼손에 대한 모든 핑계를 기후변화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과학지식을 활용한 예측 결과가 해양환경보존 정책 시행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반 정책의 수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양환경보호는 지구생태계를 구하고, 인류의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동조건이다.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해양을 관리하는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기법을 적용하여 생태계서비스의 능률을 높이고, 해양사업이 환경과 자원을 해치지 않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각 부처 혹은 부서별로 독자적 사업을 수행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각 부처와 부서가 유기적 체제를 형성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의 집단 

노력을 체계화하여야 한다(그림 0.1).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통합관리의 주체가 되어, 과학적 조사로부터 

취득한 해양정보를 초연결성과 빅테이터, 인공지능에 의한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엮어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진단-평가-관리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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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0.1 정부 부처 간의 해양업무 연계성 모식도 

(a)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한 해양 이슈의 느슨한 협력 체제 (b) 향후 해양수산부가 통합관리를 수행해야 할 유기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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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면, 즉 해양-대륙-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와 에너지는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며 순환을 하면서 

지구생태계를 유지한다. 최근, 지구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해양도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데, 

해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해양의 독특한 구조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물의 환경변화에 대한 반응인 생태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해양환경보호의 선결조건이라고 조언한다(IAP, 2021). 현시대의 생태계는 지구 역사상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상을 보이고 있지만, 인류 활동에 기인한 지구환경 변화라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해양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과 개념을 살펴본다. 

1 개관

가. 해양과 생명의 탄생

지구가 초기행성이었던 약 40억 년 전, 지각 깊은 곳과 맨틀에 있던 물이 화산활동에 의하여 수증기의 

형태로 뿜어져 나왔다. 대기에 농축된 수증기는 비가 되어 지표로 떨어져 낮은 곳을 채워가며 해양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현재,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지구(地球)가 아니라 수구(水球)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 한편, 생명 탄생의 기본 

조건은 물의 존재 여부이며, 지구상 최초의 생명은 약 35억 년 전 해양에서 기원하였다. 이들은 긴 시간 

동안에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였고, 서식 공간은 수중에서 육상과 대기로 확장되었다. 

비록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교하여 해양과 대륙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미미하지만, 인류를 포함하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서식하는데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소이다. 

나. 지표 부근의 물

물은 강력한 용매로서 해양-대륙-대기를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많은 화합물을 녹여 운반하고 있다. 

지구 행성의 깊은 곳에도 많은 물이 매장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가 정확한 측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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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다. 지구 표면 부근에 있는 물의 양은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는데, 염분을 포함하는 

해수가 전체의 97.5%를 차지한다(https://en.wikipedia.org/wiki/Marine_life). 해수는 소금을 

포함한 다양한 원소를 함유하거나, 기체를 녹여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 빛, 열 

등의 외부적 환경요인과 작용하여 열을 저장/방출하거나, 해류와 조류 등 물의 흐름을 형성하면서 

기상과 기후를 조절한다. 염분이 없는 담수는 대륙과 대기에 분포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빙하의 형태로 대륙에 쌓여 있는 얼음이며, 특히 한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남극대륙에 

평균 약 2㎞ 정도의 높이로 얼음이 쌓여 있다. 이 양은 지구 전체 담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그린란드에도 만년설이 약 2㎞ 두께로 쌓여 있는데, 이 얼음이 녹아 북대서양으로 들어간다면 해양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의 순환작용에 영향을 미쳐 지구의 기후에 큰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I.5.다. 해양 대순환 참조). 우리가 식수로 많이 사용하는 지표수 중, 지하수는 강과 호수에 있는 

물보다는 많지만, 전체 물의 총량에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그림 1.1).

그림 1.1 지표 부근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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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의 구분과 해저지형

가. 해양의 지리적 구분

해양은 크게 태평양(Pacific Ocean), 대서양(Atlantic Ocean), 인도양(Indian Ocean)으로 

나뉘며(그림 1.2), 그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넓고, 깊다(표 1.1). 태평양은 전체 해양의 약 반을 

차지하는 거대한 바다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데, 적도를 경계로 각각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이라고 부른다. 북태평양은 베링해협(Bering Strait)으로 북극해와 통해 있지만, 이 통로가 

너무 좁아 두 해역 간의 해수 교환이 많지는 않다. 대서양의 경우도 북반구와 남반구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으로 구분되는데, 대서양 북쪽은 북극해와 연결되어 있어 적도지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해류가 북극권에 상당히 가까이 갈 수 있다. 북극이 남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난한 

이유는 이 해류의 영향 때문이다. 인도양은 두 대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으며 남반구 쪽에 치우쳐 

있다. 

표 1.1 각 대양의 크기와 깊이

면적 

(× 1,000 ㎢)

비율

(%)

평균 깊이

(m)

물의 총량

(× 1,000 ㎦)

비율

(%)

태평양 168,723 46.6 3,970 669,880 50.1

대서양 85,133 23.5 3,646 310,411 23.3

인도양 70,560 19.5 3,741 264,000 19.8

남극해 21,960 6.1 3,270  71,800 5.4

북극해 15,558 4.3 1,205  18,750 1.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Ocean#Oceanic_divisions



Ⅰ. 해양환경의 이해

한림연구보고서 141 25

그림 1.2 세계 해양의 구분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3161495

그 외에 양극지방에 남극해(Antarctic Ocean 혹은 Southern Ocean)와 북극해(Arctic Ocean)가 

있다(그림 1.2). 북극해는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바다이지만, 남극해는 

남극대륙 주위를 시계방향으로 흐르는 해류인 남극순환류(Antarctic Circumpolar Current, 

ACC)와 남극대륙 사이의 바다이다. 강한 ACC의 흐름 때문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수가 

남극해로 침투하기 어려워 찬 수온이 유지된다. 두 해역 모두 겨울에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얼어 해빙(海氷, sea ice)이 형성되고, 짧은 여름 동안에 해빙이 녹기도 한다. 각 대륙의 주변에는 

지역해(regional sea)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지중해,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의 베링해,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황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동해 등이다. 대체로 지역해는 

대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인류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나. 해양의 지형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해발고도가 약 9㎞ 정도이고, 대륙의 평균 고도가 840m인 것에 

반하여, 해양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이 10㎞가 넘고, 해양의 평균 수심도 약 3,700m에 

달한다(그림 1.3a). 이처럼 해양은 대륙보다 더 넓고, 폭이 커서 해양생물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경계를 해안이라고 하며, 강이 바다와 만나는 강어귀(estuary), 

해안 부근의 갯벌(tidal flat) 등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물의 보고이다. 또한, 풍광이 좋은 

해변은 여가를 위한 휴식처로, 해안 부근에 형성된 맹그로브 숲은 해안 침식을 완화하는 완충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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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초, 해초지, 해조숲 등의 연안 서식지는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게 만들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인다. 하지만 해안과 맞닿은 연안지역은 인간의 거주지역과 가까워서 해양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복합적 스트레스가 항시 존재한다.

대륙 부근의 얕은 바다를 대륙주변부라고 하며, 대륙주변부는 다시 대륙붕, 대륙붕단, 대륙사면, 

대륙대로 구분된다(그림 1.3b). 대륙 부근의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한 연안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보통 육지와 대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전체 해양 면적의 약 9~10%를 차지하는 대륙붕은 

식물플랑크톤이 번식하는데 필요한 태양광과 영양염(nutrients)이 많으므로 생명활동이 매우 

왕성하고, 인간이 식량으로 이용하는 어패류와 해조류도 주로 이 해역에서 번성하고 있으므로 

어업활동이 활발하다. 대륙붕의 끝부분인 대륙붕단부터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하며, 그 아래에는 

대륙사면과 대륙대가 형성된다. 이러한 대륙주변부의 면적은 전체 해양의 약 21%를 차지하며, 그 

외의 78%를 차지하는 나머지 부분은 수심 4~5㎞의 대양저라고 불리는 평원이다. 이곳은 깊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영원한 암흑이다. 그리고 대양저의 한 부분에는 대양저 산맥이 1~2㎞ 이상 돌출되어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산맥의 능선(ridge)으로부터 유출되는 용암이 해양판(oceanic plate)을 

밀어내어 일부 해양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 해양판은 대륙 아래로 침강하면서 대륙괴와의 마찰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림 1.3 지구 표면 지형의 수직적 모식도

(a) 대륙과 대륙주변부 해양의 단면도  (b) 심해저의 수직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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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수의 특성

해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체도 물에 녹여 용존기체의 상태로 만들어 해수가 독특한 생태적 

기능을 갖게 한다. 또한, 해수는 태양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수온을 유지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 해수가 지니는 수온, 염분, 밀도는 시간이 흘러도 어느 정도 특성을 유지하는 보존적 

특징(conservative characteristics)을 지니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영양염, 산소, 이산화탄소는 

생물작용에 의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비보존적 특성이 있다. 해수의 특징과 이들이 해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간략히 기술한다.

가. 수온

햇빛은 지구의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해양에서는 대기를 통과한 햇빛이 먼저 해수면을 

가열하고, 햇빛이 물속을 통과하면서 빛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해수는 열용량이 대기보다 약 

1,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해양에 들어온 열은 저장되고, 대기와의 열 교환을 통하여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 해양의 표층은 햇빛과 기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수온은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륙과 가까운 연안역의 표층 수온은 외양보다 변화가 크다. 기후대 별로 수온은 

현저하게 다른데, 열대해역은 연중 25℃가 넘는 따뜻한 물이 해양 표층을 차지하고 있다. 

극지방에서는 연중 영하에 가까운 수온이 형성되고, 중위도 해역은 계절에 따라 수온의 차이가 크다. 

해양과 대기가 만나는 해양 표층의 수온을 해면수온(Sea Surface Temperature, SST)이라고 

하는데, <그림 1.4a>는 세계 해양의 여름 평균 SST를 보여준다. 극지방에서는 겨울에 대기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해수가 표층에서 얼어버린다. 기상조건의 차이에 따라 얼음이 결빙되는 면적은 

해마다 달라지며, 겨울철 결빙 면적과 여름 동안의 해빙(解氷, melting ice) 조건에 따라 생태계와 

인류의 산업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물은 열대 서부태평양인 보루네오 북부와 

동부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에는 29℃ 이상의 따뜻한 해수가 항상 차지하고 있으므로 난수풀(warm 

pool) 해역이라고 한다. 적도 부근 북반구에서는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I.5.나. 해류 

참조), 열대해역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물이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부 해역에는 따뜻한 

물이 축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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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 세계 해양의 수온과 염분의 지리적 차이(이 등, 2013)

(a) 여름 평균 해면수온의 분포

(b) 여름 평균 해면염분의 분포

나. 염분

육지에 내리는 빗물은 강으로 흘러들고, 궁극적으로 바다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땅에 있는 여러 화학성분을 녹여 함께 바다로 가지고 간다. 물에 녹아 있는 

무기입자의 총량 혹은 농도를 염분(salinity)이라고 하는데, 해역과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3.5%의 염분이 바닷물에 녹아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금(NaCl)인데, 이온의 형태인 소듐 이온(Na+)과 염소 이온(Cl-)으로 녹아 있고, 이외에도 황산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도 상당량 들어 있다. 만약 지구에서 바닷물이 모두 증발한다면, 지구는 약 

45m 두께의 소금으로 뒤덮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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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염분은 강물의 유입, 결빙, 증발, 강수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하는데, 강물의 유입이 많은 

연안역은 외해보다 염분이 낮다. 열대해역은 보통 기온이 높아 증발량이 크지만, 강수량도 제법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염분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극지방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으므로 염분이 

가장 낮다. 대체로 온대해역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적어 열대해역보다는 염분이 낮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세계 해역에서 염분이 가장 높은 곳은 아열대와 온대해역에 걸쳐 위치한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의 중앙부이다(그림 1.4b). 북회귀선과 남회귀선이 지나가는 이 해역은 건조한 

기후가 형성되어 증발량이 많은데다가, 외곽을 흐르는 해류에 의하여 중앙부가 고립되어 외부로부터 

저염분 해수의 공급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고위도와 극지해역에서 겨울의 찬 기온에 의하여 해수가 

결빙될 때 염분은 얼음 구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얼음으로부터 빠져나온 염분은 주위의 해수에 

농축되어 표층수의 염분을 높이고, 증가된 밀도에 의하여 해수는 침강하고, 이는 장기간에 걸친 

지구적 순환체계를 형성하는 시발점이 된다(I.5.다. 해양 대순환 참조).

다. 밀도

밀도는 단위 체적당 질량으로 물질의 무거운 정도를 지칭한다. 해수의 밀도는 수압이 커질수록 

커지며, 염분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다. 상황에 따라서 해양에 

존재하는 수괴(water mass)는 비록 염분과 수온이 다를지라도, 같은 밀도의 수괴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통, 강물의 영향을 받는 연안역보다 외해 해수의 밀도가 높으며, 표층보다는 수온이 낮은 심층의 

밀도가 높다. 밀도의 차이는 표층에서 해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해수의 수직적 

움직임을 유발하여 표층과 심해의 물질교환에 관여한다. 

라. 용존기체

기체가 해수에 녹아있는 상태를 용존기체라 한다. 기체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달라,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의 조성비는 대기의 조성비와 다르다. 대기와 해수에 존재하는 기체의 농도 차이에 

따라 대기의 기체가 해수에 녹아들거나 혹은 해수에 녹아있는 용존기체가 대기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보통 수온이 높아지면 용존기체 양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극지방의 물은 열대지방의 해수에 

비하여 더욱 많은 용존기체를 지니고 있다. 기후온난화가 지속되어 수온이 계속 상승한다면, 해수에 

녹아있는 용존기체의 양도 적어지게 되어 생태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해수에 

녹아있는 비보존성 기체인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생물 활동과 직결된다. 예를 들면, 식물플랑크톤은 

광합성을 수행하기 위해 물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동물은 호흡을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 용존산소의 경우, 해양의 표층은 대기와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며, 

극지방의 표층에서 침강된 심층수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였기 때문에 용존산소의 농도가 비교적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30 KAST Research Report 2021

높다. 하지만 해양의 중층(700~1,000m)에 존재하던 산소는 그 층에 서식하던 동물의 호흡과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한 물질분해에 의하여 소진된다. 따라서 산소의 보충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최소층(Oxygen Minimum Layer)이 형성되어 어류와 같이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의 활동과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기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15년에는 400ppm을 초과하여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보다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빠른 증가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아주 잘 녹기 때문에 해양은 대기 

이산화탄소 총량의 약 30%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완화시켜 왔다. 

하지만, 해양에 녹아들어간 이산화탄소는 해수를 산성화시켜 탄산칼슘으로 패각을 형성하는 

해양생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최근에 알려지게 되었다. 해양산성화는 탄산칼슘 구조를 

가진 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정 생물종의 감소가 생태계 먹이망(foodweb)을 

교란하여 우리가 이용하는 수산생물의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마. 영양염

생명체는 살아가면서 유기물을 합성하여 성장을 하거나 증식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화합물이 

영양염이다. 식물의 일차생산에 필요한 중요한 무기영양염은 질소와 인을 포함한다. 해양의 

표층에는 식물플랑크톤이 항상 영양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양염의 농도가 작고, 특히 육지의 

표층토에 비교하여 질소의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작물을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한편, 육상 

농경지의 비료, 도시의 생활하수 등에 녹아있는 질소, 인, 규소 등의 무기질이 강을 통하여 바다로 

들어가면 식물플랑크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된다. 과도한 인간 활동의 증가는 

연안해역의 부영양화(富營養化, eutrophication)를 빠르게 가속화하며(II.3.나.3. 부영양화 참조), 

적조(red tide)를 발생시키거나, 빈산소 수괴 등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Heisler et al., 2008). 심층에서는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합성과정이 없으므로 영양염이 

소비되지 않아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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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의 성층구조

해수면부터 깊은 해구까지 가득 찬 해수는 빛의 투과 정도와 밀도 차이 때문에 수직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해양에 도달하는 태양광은 물속으로 투과되면서 급속히 약해진다. 빛이 어느 정도 있는 

표층의 얇은 층을 유광층(photic zone)이라고 한다. 유광층의 깊이는 보통 외해의 경우 100m 

정도이지만, 연안에서는 육지로부터 배출되는 부유물질 때문에 물이 탁하여 40m 미만이 되기도 한다. 

유광층에는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여 생명현상이 활발하다. 유광층의 아래는 빛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영구적으로 어두운 무광층(aphotic zone)이며, 빛을 이용하는 광합성 작용도 없으므로 식물플랑크톤도 

살 수 없다. 이 층을 통과하는 동물, 빛이 없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진화한 동물, 분해자의 역할을 하거나 

화학합성을 하는 미생물만 발견된다. 

해양에서 가벼운 물은 표층(surface zone)에 위치한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물을 교란시켜 

수직적으로 혼합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연직혼합이 발생하는 수심까지는 수온, 염분, 밀도가 동일한 

혼합층(mixed layer)이 형성된다. 전형적인 혼합층은 수심이 150m 정도이지만, 지역적, 계절적 

조건에 따라 혼합층 깊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혼합층 아래에는 해수 특성치 값이 급격히 변화하는 

약층이 형성되는데, 해수 특성치에 따라 각각 수온약층(thermocline), 염분약층(halocline), 

밀도약층(pycnocline)이라고 부른다. 대양에서 이들 약층의 위치는 거의 일치하며, 수심 1,000m 

아래에는 특성치 값이 거의 변함없는 심층(deep zone)이 있으므로 해양은 수직적으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5a). 실제로 해수 특성치는 위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한대지역의 표층은 낮은 수온 때문에 성층(成層, stratification)이 거의 없는 반면, 

열대해역에서는 영구수온약층을 동반하는 강한 성층이 유지되고, 중위도의 여름철에는 열대지역과 

같이 고온의 얇은 혼합층과 강한 수온약층이 발달하지만, 겨울철에는 성층이 파괴되는 계절변화를 

보인다. 염분과 밀도의 경우, 심층이 표층보다 높다. 

표층 혼합층, 약층, 심층은 세계 해양에서 각각 2%, 18%, 80%를 차지하여, 심층이 해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b). 일반적으로, 대기에서 발생하는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밀도약층의 하단부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약층은 혼합층과 심층 

사이의 경계층에 해당된다. 밀도가 낮은 상층의 물이 심층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심층의 물이 

상승하여 혼합되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일부 해역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I.5.라. 용승류와 엘니뇨 현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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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해양에서의 전형적인 성층구조

(a) 수온, 염분, 밀도의 수직 분포

(b) 세계 해양의 표층, 약층, 심층의 3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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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동적인 해양

해수는 바람과 조석과 같은 외부 조건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기도 하고, 수괴 사이의 밀도 차이 때문에 

움직이기도 한다. 해양의 대규모 순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상층부에는 바람에 의해서 

구동되는 순환이 있으며, 표층과 심층의 해수밀도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순환이 있다. 지역적 

현상으로, 바람과 지형의 영향으로 해수가 용승 혹은 침강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비록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 해역은 전체 해양 면적에 비교하여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생태학적 그리고 

수산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 조류

달과 태양의 위치, 지구의 운행상태에 따라서 지구상의 특정 지점에서는 주기적인 해면변동이 

나타나고, 이를 조석(tide)이라고 한다. 조석에 의하여 해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함에 따라 해수의 

흐름이 만들어지는데, 조류(潮流, tidal current)라고 불리는 이 흐름은 수평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연안 부근에서 해안이나 내만으로 밀려들어오는 밀물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 

고조라고 하며, 이렇게 해면이 상승하는 동안의 흐름을 창조류(flood current)라고 한다. 반면, 

썰물에 의해 물이 외해로 빠져나가 수면이 아주 낮아진 상태를 저조, 고조시부터 저조시까지 해수가 

빠져나가는 동안의 흐름을 낙조류(ebb current)라고 한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서 조류가 강하며,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남해 다도해의 좁은 수로에서는 왕복성 조류가 

매우 빠르게 흐르고 있다. 반면, 동해에서는 조석의 차이가 작아 조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나. 해류

해양 상층부의 순환을 일으키는 풍계(wind system)에서 저위도의 무역풍(trade wind)과 중위도의 

편서풍(westerly)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극지방의 극동풍(polar easterly) 지역은 가장 

적다(그림 1.6a). 바람은 해수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양의 표층에서 바람에 의하여 형성되는 풍성 

순환(wind-driven circulation)을 표층 해류(surface current)라고 한다. 해수는 무역풍과 편서풍의 

영향과 더불어 태양열에 의하여 온난해진 해양에서 지구에 적용되는 물리적 법칙을 적용받는다. 즉, 

적도지역은 기온이 높아 해수도 더워지고, 해수의 열팽창 때문에 중위도나 고위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리고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 있는 

해양의 물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성질을 가진다. 이에 따라 

북반구의 저위도에서 중위도에 이르는 대부분의 해역에 시계방향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아열대 

환류(subtropical gyre)라 한다. 남반구에서는 해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그림 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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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구 표면에서의 풍계와 해류 시스템(이 등, 2013)

(a) 풍계 (b) 각 대양을 흐르고 있는 표층 해류

다. 해양 대순환 

해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도 수괴의 운동이 발생하는데,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과 염분에 의하여 

해수의 순환이 발생하므로 이를 열염순환(thermohaline circulation)이라고 한다. 남극해와 

북대서양에서 해수의 결빙에 의해 만들어진 저온고염의 표층수는 심층으로 가라앉은 후 전 세계 

바다로 이동하여 북동태평양까지 흘러가며, 북동태평양에서 다시 표층으로 상승한 후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남쪽과 서쪽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 북쪽으로 이동한다(그림 1.7). 표층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해수는 태양 가열과 증발로 인해 점차 따뜻해지고 염분이 높아진다. 해류 여정의 

마지막은 멕시코만에서 고리 모양 해류를 이뤄 열을 방출하면서 동쪽으로 흐른다. 대기로 열을 방출한 

해류는 곧 차가워지지만, 여전히 염분이 높은 채로 동쪽으로 흘러가 그린란드와 뉴펀들랜드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다시 가라앉아 수천 년 주기의 느린 심층수 순환을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전 세계 바다로 

열을 배분하는 열염순환을 흔히 ‘해양 컨베이어벨트’라고 부른다. 

해양 열염순환은 매우 느리며, 그 영향은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다.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해양을 

거치면서 해양의 표층에서 대기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흡수하고, 이들을 심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용은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국지적으로는 강수량의 분배에 영향을 주거나, 

태풍 시스템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대규모 해수혼합을 일으키는 열염순환이 감소하면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하고 빙하가 녹게 되면 해양의 표층에 

저염분의 거대한 해수층을 형성하여 열염순환이 느려지거나 정지하고, 대기의 온도를 낮추어 

예상하지 못한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 



Ⅰ. 해양환경의 이해

한림연구보고서 141 35

그림 1.7 해양의 열염순환 궤적을 보이는 해양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ermohaline_circulation

라. 용승류와 엘니뇨 현상

해양에서는 바다 깊은 곳의 해수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용승(upwelling)이라고 

한다. 용승은 지형적인 영향, 해류의 사행운동(meander motion)이나 와류(eddy) 같은 소용돌이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람에 의한 용승이 가장 중요하다. 북반구에서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고, 해안이 바람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다면 해양 상층의 물이 외해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경우, 해안에서는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층의 냉수가 올라오는 연안 

용승이 나타난다(그림 1.8a). 만약 바람이 반대로 불면, 해수는 표층에서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침강(downwelling) 현상이 나타난다(그림 1.8b). 용승 현상이 발생하면 식물플랑크톤의 증식에 

필요한 질소, 인, 규소 등의 무기질 영양염이 저층으로부터 표층으로 공급되므로, 해역의 일차생산력이 

대단히 높아진다. 

해양에서 용승이 발견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페루 앞바다의 

용승이며, 이와 관련된 엘니뇨 현상은 지구생태계와 인류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용승이 발생하면서 

찬 심층의 해수가 표층으로 떠오르게 되며, 심층 해수에 존재하던 영양염이 표층으로 함께 올라옴에 

따라 표층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번성한다. 이 결과 식물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동물플랑크톤이 

증가하고, 또 이들을 먹는 멸치류가 동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3~7년에 한 번씩 용승이 중단되면서 

더운 수괴가 해역을 덮고, 그 결과 기상이변이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일이 대개 크리스마스 

전후하여 발생하여 아기 예수라는 의미로 엘니뇨(El Niño)라고 불러왔다. 즉, 엘니뇨는 태평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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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기단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용승되지 않아 페루 앞바다의 

표층에 온난한 해수가 출현하는 현상을 말한다(그림 1.9). 요즘은 엘니뇨와 이를 발생시키는 기단의 

활동을 함께 묶어 ENSO(El Niño & Southern Oscillation)라고 부른다. 엘니뇨는 한번 시작하면 

6~18개월 정도 지속되며, 과거에는 페루 앞바다에서의 지역적 현상으로 간주하였지만, 요즘은 

태평양의 열대해역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특히 최근에 

그 빈도와 강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1997/98 엘니뇨는 20세기에 가장 강했던 엘니뇨라고 불린다. 

엘니뇨가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화재, 질병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페루의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 현상과는 반대로 용승이 아주 심할 때를 라니냐(La Niña)라고 하며, 

엘니뇨와 라니냐는 교대로 반복하여 이 해역에서 발생한다.

그림 1.8 북반구 해수의 용승 현상과 침강 현상(이 등, 2013)

 (a) 용승  (b) 침강

그림 1.9 태평양 적도해역에 나타나는 대기순환과 그에 따른 해양의 구조(김 등, 2011)

(a) 평상시 (b) 엘니뇨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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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생태계의 구성과 물질순환

현재 전 지구적으로 약 174만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http://www.catalo

gueoflife.org/annual-checklist/2018/info/ac), 해양에도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20만 종 이상의 해양생물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도 계속 신종이 보고되고 있어 

아마도 해양에 20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서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Drogin, 2009). 대륙 주변의 

연안역에는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여, 생물량(biomass)이 크다. 생물들은 자기가 서식하는 곳의 

환경에 적응을 하거나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독특한 생태계(ecosystem)를 형성한다. 

해양생물은 크게 다음의 세 부류로 구분한다: 부유생물(plankton), 유영생물(nekton), 저서생물 

(benthos). 부유생물, 즉 플랑크톤은 유영능력이 거의 없어 물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는 생물로서 

동물과 식물로 나뉜다. 해양의 표층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플랑크톤은 광합성 능력이 있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물속의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전환한다. 동물플랑크톤은 이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류 등의 크기가 큰 동물의 먹이가 된다. 유영생물은 체격이 커서 

주위의 물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유영을 할 수 있는 동물인데, 어류, 오징어류, 

해양포유류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동물플랑크톤과 작은 어류를 섭식한다. 저서생물은 연안 

가까운 곳의 해저에 부착 혹은 부근을 유영하며 사는 동물과 식물인데, 조개류와 해조류는 선사시대 

이래 인류의 주요한 식량원이었다. 이들 생물은 생태계 내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가지면서 

먹이 피라미드를 형성하는데, 생물들이 섭식을 통하여 에너지가 전달되는 먹이 연쇄의 조합을 

먹이망(foodweb)이라고 한다(그림 1.10). 광합성을 수행하는 식물플랑크톤과 이들을 섭식하는 작은 

초식동물플랑크톤은 하위영양단계에, 중형 및 대형 동물플랑크톤과 소형어류는 중위영양단계에, 

작은 동물을 포식하는 어류와 포유류 등의 커다란 동물은 상위영양단계에 위치한다. 최근에는 

식물플랑크톤이 직접적으로 동물플랑크톤에게 섭식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원생동물을 이 중간 

과정에 추가하는 미세생물 먹이망(microbial foodweb)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먹이망 연구에서는 미세생물의 생물량과 생산력이 너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원소가 식물플랑크톤으로부터 동물플랑크톤을 거쳐 최상위 영양단계의 동물에까지 

전달되고, 그 동물이 죽어 사체로부터 분리된 원소가 다시 무생물 환경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유기물 

합성에 사용되는 과정을 생지화학적 순환(biogeochemical cycling)이라고 한다. 해양생태계의 

다른 원소와 마찬가지로, 광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진 유기물은 탄소의 형태로 순환된다. 또한 이렇게 

순환되는 물질의 양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으며, 피식-포식 과정을 통해 에너지는 하위영양단계에서 

상위영양단계로 이동한다. 현대의 해양생태학은 식물플랑크톤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이르는 먹이망을 

통하여, 에너지와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상위단계로 전달되는가를 정량화하는데 큰 관심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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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생태학적 과정의 이해를 통하여 해양어류자원에 대한 잠재어류생산량(potential fish 

production) 추정이 가능해지고,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그림 1.10 전통적인 해양생태계 먹이그물 모식도(김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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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화하는 해양과 해양환경보호

산업혁명 이후, 대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해양환경도 

극심한 변화를 맞고 있으며,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기 

불균형에 의한 잦은 기상 재해, 해양오염물질과 쓰레기의 배출 증가에 의한 질병 발생과 보건환경의 

악화 등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설명하고, 악화되고 있는 

생태계 현상을 완화하고, 식량부족과 같은 위협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 사회가 준비하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해양이다. 따라서 해양의 온전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해양환경보호활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급선무 중의 하나이다. 본 단원에서는 국제한림원연합회의 해양환경보호 성명서에서 

언급한 해양의 건강성, 생물서식지, 환경오염물질, 기후변화, 남획 등의 항목을 간단히 설명한다(상세한 

내용은 단원 2~5 참조).

가. 해양의 건강성과 생태계서비스

해양생물은 생태계의 먹이망(foodweb) 구조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먹이망의 

안정적 유지는 생태계가 순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유해물질과 쓰레기의 해양투기,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해수의 오염 등과 같은 환경 재해는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최근의 과도한 

인간 활동은 바다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이제 바다는 견디기 힘든 한계에 도달했다. 특정 생물종만 

남겨진 단순화된 생태계는 해양의 건강성을 저하시켜 생태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새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는 최초로 인간과 생태계 변화의 함의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60%의 생태계서비스가 쇠퇴하고 있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경고하였다.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편익(즉,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해양생태계서비스는 해산물 어획, 양식, 생물유전자, 골재채취 등과 

같은 자연자원을 취득하여 재화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기후조절, 수질정화, 재해저감 등과 같은 생태계 조절기능과 관련된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s), 

경관, 레크리에이션, 휴양 및 관광 등과 같은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s), 그리고 침식방지, 서식지 

제공, 일차생산, 물질순환 등과 같이 공급, 조절, 문화서비스를 부양하고 지지하기 위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지원서비스(supporting services)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1.11; 그림 7.8). 

생태계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생물과 생물 간의, 그리고 비생물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는 

구조와 과정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의 영역 구분은 생물다양성의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다.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40 KAST Research Report 2021

그림 1.11 UNEP 새천년보고서 및 생태계서비스 개념

(a) 보고서 표지                        (b) 생태계서비스의 구분

나. 해양생물 서식지

해양에서 생물서식지의 훼손은 먼 바다, 심지어 심해와 극지해역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연안지역에서 

현저하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토지 간척과 담수 개발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구축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생물서식지가 파괴될 가능성이 어느 해역보다도 높다. 하구, 해초지, 산호초, 굴밭, 

염습지, 대형 해조숲, 맹그로브숲 같은 주요 연안서식지 생물들은 열악해진 환경에서 생물들은 

지속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아 왔다. 또한, 서식지의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오염, 외래종 침입,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 생태계와 연계되어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도 

상당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안서식지는 생물다양성과 해양생물의 세대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먹이가 풍부하여 어린 물고기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연안 성육장은 그 

자체로 해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해양서식지 환경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현재 손상된 서식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리고 신속하게 복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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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오염물질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오염물질이 끊임없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육지에서의 인간 활동과 

연안에서의 양식활동으로 영양염과 유기물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해양에 유입되면, 조류(algae)라고 

불리는 플랑크톤이 이들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적조(red tide)로서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독성물질이 그 

조류를 먹이로 하는 해양동물에 축적되고, 그 생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조류의 사체가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부패되면서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가 

소모되어 용존산소가 부족한 빈산소(hypoxia) 해역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류를 

비롯한 각종 해양생물이 이동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단 폐사까지 발생한다. 

해양으로 유입된 중금속 유해물질은 생물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데, 먹이망 내에서 높은 

영양단계의 생물일수록 유해물질을 더 많이 축적하게 되어 결국 이들의 성장과 생식에 지장을 준다. 

생물확대(biomagnification)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1960~1970년대 사용이 금지된 DDT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화학오염물질은 오래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중금속을 포함한 잔류성 유해물질은 미나마타병(Minamata 

disease)과 같은 산업재해를 발생시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산물에도 축적되어 

수산업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부실하게 관리된 육지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양은 연간 약 800만 톤에 달하며, 전체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생물은 몸체에 

걸린 플라스틱 때문에 숨지기도 하고,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하여 해를 입기도 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플랑크톤처럼 작은 생물부터 고래처럼 큰 대형 생물에 이르기까지 해양 

먹이망의 모든 단계마다 발견되고, 심지어 우리의 먹거리인 수산물에까지 포함되어 있다. 해양 

플라스틱을 매개체로 각종 병원균과 비토착생물종이 확산할 수도 있고, 생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쳐 관광업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육지와 

해상에서 폐기된 부유물체는 선박과 어구를 파손하기도 하며, 선박의 프로펠러에 얽혀 가동을 멈추게 

하거나 냉각 시스템을 오작동시키는 등 안전운항에도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라. 기후변화

온실가스가 대기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기후변화가 유발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식량 공급, 

탄소저장, 산소 생산, 기후 안정화 등의 순기능이 위축하여, 전 지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또한, 

바다에서 강화된 열대저기압은 어촌과 연안시설물을 파괴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빙하와 만년설로부터 녹은 물은 해수의 열팽창 현상과 합쳐져 해수면을 상승시키는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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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가 높은 연안지역이 수몰되는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바뀐 기후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의 시발점을 

바다에 대한 이해에 두어야 한다. 

바다는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완화시킨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30%가 해양으로 흡수되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도 했지만, 해양의 생지화학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비정상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해양생물들은 오랜 기간 안정된 

바다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해 왔지만, 급격한 해양온난화로 인해 해양생물들은 호흡, 번식, 초기 발달, 

성장 등의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심할 경우 생존을 위협받기도 한다. 특히, 조개처럼 탄산염 

껍데기를 지닌 생물들은 해양산성화로 단단한 패각을 만드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결핍되어 해양생물의 분포가 바뀌고 있다. 산소가 거의 사라진 ‘죽음의 해역(dead 

zone)’이 확장되면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체의 생존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바다에 남아도는 영양분을 

활용하고, 광합성을 촉진시켜 산소를 생산하며, 탄소를 유기물 형태로 저장해주는 해초지, 대형 

해조숲, 맹그로브숲을 보호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마. 남획

첨단과학이 문명을 틀을 바꾸어 놓고 있지만,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여전히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세계 인구는 1인당 1년에 약 20.5kg의 수산물을 소비하며,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물단백질의 약 16~17%에 해당된다. 안정된 식량 공급은 국가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해양수산어류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매년 수산물 생산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인간이 수확하는 수산어획물 중 약 34%는 이미 자원이 남획된 

상태에서, 그리고 60% 정도는 최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된 것이므로, 바다의 수산자원은 거의 

철저하게 이용되는 상황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어획어업 생산량은 약 8,000~9,000만 톤 

사이에서 정체되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지 않다. 어업생산량을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산식품의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양식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양식업은 이미 우리가 소비하는 수산물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양식생산량(어류, 무척추동물, 수서식물)은 2018년 기준 1억 1,450만 톤에 달하며, 앞으로도 그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양식어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부가 가치를 지닌 먹이망 상위영양단계 어류를 무분별하게 포획하면 해양생태계가 불안정해져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해양생물 군집에 심각한 불균형이 야기된다. 또한 축산업과 양식어업에 

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를 남획한다면, 이미 고통을 받고있는 해양생태계에 

추가적인 고통을 입히는 것이다. 더욱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서식지 환경 악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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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등으로 인한 생물의 폐사로 수산자원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연간 최대 2,590만 

톤으로 추정되는 어류가 IUU 어업으로 잡히는데, IUU 어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하고, 수산업에 의존하는 43억 명 인류의 영양 및 경제 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강력한 개선 의지가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8 우리나라 해역의 특징

한반도 주위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로 구분되며, 각기 독특한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해 

주변의 95%는 일본열도와 한반도, 러시아 해안에 의해 막혀 있으므로, 외부와의 해수 교환은 많지 

않다. 내부적으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생물상이 다양하고, 먼 바다에는 2,000m가 넘는 깊은 

해분이 형성되어 있어 대양의 생태학적 특성이 재현되는 ‘작은 대양(miniature ocean)’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Chang et al., 1998). 서해는 평균 수심 약 44m의 얕은 대륙붕 지역이며,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큰 내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안 가까이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넓은 갯벌과 큰 조석간만의 차이로 생물생산력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다(Kim 

and Khang, 2000). 남해는 많은 도서와 리아스식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간의 레저 활동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의 풍부한 수산생물로 인하여 어업이 크게 발달하여 산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해양은 국가의 지리적 영역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각 국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경을 초월하는 

여러 문제(trans-boundary issue)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 규모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은 세계 해양 면적의 6% 미만인데, 독특한 생태학적, 자원학적, 

사회학적 특징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이 해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규모이다. 북서태평양에는 중국, 일본, 한국, 극동러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의 인구 

대국이 위치해 있어 전 인류의 약 4분의 1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일부 주민은 해안 가까이 살면서 

직접적으로 해양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며, 내륙에 있는 주민들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해양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지역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열대에서 아한대 기후대에 걸쳐 있는 북서태평양은 외양의 공해와 더불어 대륙 부근에는 넓은 

지역해가 형성되어 있다. 동중국해, 황해, 동해, 오호츠크해 등의 지역해는 수산생물자원이 풍부하고, 

적도해역에서 올라오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아 생물다양성이 높다. 최근의 지구환경 변화에 

편승하여 북서태평양 국가의 산업발전은 이 해역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해양 쓰레기, 중금속 오염물질, 방사능 물질의 배출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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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식량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금속 오염에 의한 질병과 함께 플라스틱의 해양배출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인데, 전 세계 해양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약 25%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은 해양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며, 이들이 생태계 곳곳에 침투되어 

해양환경을 악화시키고, 수산업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다. 

또한, 유럽 연안과 더불어 동해와 동중국해는 표층 수온의 온난화 경향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해역이다(Belkin, 2009). 이 연안역에서는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의 기간에 무려 1℃ 이상의 

수온 상승이 있었으며, 이렇게 빠른 온난화는 전 지구 평균 상승률의 2~4배에 해당되어 이 해역의 

생태계 구조와 어획 생산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즉, 북서태평양 해역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수산어획 

생산의 약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해역과 면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양식생산량을 포함하면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이 이곳에서 유래된다(Kim, 2010).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수산생물자원의 성쇠와 분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김 등, 2014). 한편,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이득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북극해 연안역에 형성되는 해빙이 여름기간 동안에 

녹으면, 우리나라가 북극해를 통해 유럽까지 가는 북극항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시베리아의 

자연자원을 저렴하게 운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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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바다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다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 규제받지 않은 무분별한 인간 활동과 

더불어 한층 더 심해진 기후변화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던 해양건강성을 해치고 있다. 결국, 건강한 

해양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다. 

가. 해양건강성의 정의

해양건강성에 대한 정의는 현재까지 합의된 바 없다(ELC and Bernstein, 2016). 25년 전 해양 관련 

정책에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생태계기반관리 접근이 널리 채택되면서 과학자들은 

해양건강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지만(Scrimgeour and Wicklum, 1996), 해양관리 분야에서 

사용될 해양건강성의 정의에 대한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해양생태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해양건강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해양건강성을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논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해양을 평가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UN, 1992; IUCN, 2011; ELC and 

Bernstein, 2016)(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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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해양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

1) 인간의 지속적인 해양 이용과 관련된 “건강성”

해당 접근법은 해양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관점을 중시한다(IUCN, 2011). 여기서 

“건강성”은 인간 활동으로 해양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자연은 

인간과 별개의 자원으로서 취급된다. 인간 중심적인 평가법이라 할 수 있다. 

2) 인간의 영향이 없는 자연 본연의 상태인 “건강성”

해당 접근법은 인간의 간섭이 전혀 없는 혹은 이에 가까운 상태의 자연적인 상태를 중시한다(ELC and 

Bernstein, 2016). 이는 특정 해양환경과 비교하여 정책을 설정할 경우 유용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해양환경 관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3)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건강성”

해당 접근법은 인간과 자연이 통합되고 상호의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관점을 포괄한다(UN, 

1992). 이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담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건강성”에 

대한 자연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고 이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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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통합적 관점에서의 해양건강성의 개념

참고로, 우리나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서는 해양건강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본 정의는 위의 건강성 평가법 중에서 첫 번째 접근법과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세 번째 접근법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나. 해양생태계 목표설정 및 평가 

해양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주요 이슈는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서식지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 외래종의 침입, 

 부영양화, 

 유기물 또는 중금속 오염, 

 해양 쓰레기. 

이상의 5가지 생태계 이슈가 선정된 것은 최근 북서태평양 환경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에서 수행한 일련의 해양생태계 관리 협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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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생태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덱스와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축적된 자료에 기반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그림 2.3 해양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5대 주요 이슈

다. 해양건강성에 대한 인식 변화

해양생태계는 먹이망 구조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해수의 오염은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오염에 내성이 강한 특정 생물종의 번식을 초래하여 생물종의 단순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줄이고 생물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 건강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지난 

반세기 우리는 갯벌을 농경지나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과 매립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유해물질, 바다 쓰레기, 해양투기 등에 의한 해양오염과 인재라 할 수 있는 해양유류오염사고 등은 

해양의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왔다.

국내에서는 건강한 해양이 주는 혜택에 대한 중요성과 대국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해양건강성 

유지를 위한 법안과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었고, 곧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35조). 더불어 국가는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50 KAST Research Report 2021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다(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해양건강성에 대한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 그리고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세계적 동향

바다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생태계서비스를 얻기 위함이다. 해양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 풍부한 생물자원의 이용은 

국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이러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 해양생물다양성

해양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해양생물다양성’ 개념과 그 지수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1992년에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근거를 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을 생태계, 종, 유전자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조약이다.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논의는 해양생물다양성과 연계되어 활발히 논의됐고, 최근에는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까지 대두된 바 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칭)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이 2020년 

4월 제4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협약 초안에 관한 협상 결과가 제75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문제는 지난 세기 동안 해양생물다양성을 급격히 훼손해왔고, 

한편 이러한 문제점은 해양건강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 등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에 발간된 생태계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Biodiversity, 

TEEB) 보고서는 생태계가 주는 혜택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의 필요성과 적용 방향에 대한 화두를 

불러일으켰다. 이후 전문가들은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해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보다 직관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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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최근 40년간의 연구 동향을 각국에서 생태학 분야별로 출간한 논문의 수로 

평가하였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들은 특정 환경문제(군집･서식지 파괴, 해양오염 등)에 대한 

해양환경과 생물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해양보호구역, 어업자원 관리, 해양건강성 평가, 유엔 BBNJ 등과 같은 지속가능한 관리와 정책 설정이 

주된 연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상의 연구는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서양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국(11위)과 일본(15위)이 뒤따랐다(그림 2.4). 최근에는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편익인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하는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2.4 해양생물다양성과 건강성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scopus, 1980~2020년)

나. 해양생태계서비스의 평가와 해양건강성 지수

생물, 화학, 서식처, 사회문화, 경제 항목 등을 요소별로 평가하고 재화의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매기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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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생태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특히,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에는 특정 항목에 

대한 현재의 상태(status)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trend)에 대해 이해하는 

것, 상황을 진단(diagnosis)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적 개발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개발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회계 산정과 생태계-환경 관련 재화의 규모를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자료의 제약과 기존 자료의 활용 여부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다. 특히, 대부분의 

해양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책 등은 이러한 가치의 고려 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최선의 평가 방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지역, 국가, 대륙별 전 

세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해양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는 특정한 동일 범주를 설정해두고 현황과 

변화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인간복지(Human Well-being)를 주안점으로 하여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생물, 화학, 서식처, 경제, 일반이 포함된다(그림 2.5). 

그림 2.5 주요 해양생태계 평가 방법론의 내용, 평가항목, 연구논문수(scopus, 2020년 기준)

평가 방법론

내용 평가 항목
논문수
(scopus)도입

시기
배경 생물 화학 서식처

사회

문화
경제 일반

1. 생태계기반평가 1970s 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 (USA) ○ ○ ○ ○ ○ 1,699

2. 생태계온전성평가 1980s
Water pollution issue

(Clean Water Act, USA)
○ ○ ○ 1,289

3. 해양건강성지수 2012
Assemssment of global ocean health (10 goals)

(221 nations/territories, annual assessment since 2012)
○ ○ ○ ○ ○ ○ 1,267

4. 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early

2000s

Human well-being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해양수산부 2019년 공간관리법의 기간이 되는 평가 기법
○ ○ ○ ○ ○ ○ 202

5. 환경지속성지수 2000
Overall progress of nations towar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 ○ ○ ○ ○ 141

6. 관리효과성평가 1990s
Protected Area management effectiveness

(UNEP, IUCN)
○ ○ ○ ○ ○ ○ 33

7. 환경스트레스지수평가 2000s Heat stress → Various anthropogenic issues ○ ○ ○ 28

Halpern et al.(2012) 이 개발한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 OHI)의 경우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현재 전 세계 221개국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양건강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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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는 해양건강을 포괄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맞춤형 해양 평가 틀이다. 바다가 현재 

얼마나 건강한지 판단하고 미래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OHI는 건강한 바다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바다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용한 

해양건강성 평가 방법의 하나다. 

OHI는 건강한 해양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10개의 목표(지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OHI 평가는 각 목표에 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여 해양생태계 건강성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한다(그림 2.6, http://www.oceanhealthindex.org/region-scores/maps). 

대상 지역은 220개 국가 및 15개 공해 지역으로 전 세계 해역을 포함한다. 모든 자료는 10개 항목인 

식량(어획어업과 양식), 생계형 영세어업의 기회, 천연물, 탄소저장, 해안보호, 관광, 연안경제, 

자연경관(상징적인 생물종과 보호구역), 수질, 생물다양성(종과 서식지)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각 목표의 현황을 평가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6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 OHI)의 활용 예시

OHI는 학제 간 과학 연구에서 출발하였고(Halpern et al., 2012), 2012년부터 매년 글로벌 평가가 

시작되었다(Halpern et al., 2015; Halpern et al., 2017). OHI 프레임워크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공간 규모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현재 국가 단위에서 평가되는 동일 범주에는 

생물다양성, 연안어업, 지역경제, 식량 공급, 자연자원, 경관자원, 수질, 관광 및 여가, 탄소저장, 

연안보호 항목이 있으며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나아가 

최근에는 OHI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 단위의 해양건강성 평가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를 OHI+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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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정 혹은 관심 지역에 대한 OHI+ 평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국내의 현황

가. 해양생태계 악화

1) 간척과 매립에 의한 갯벌 서식지 파괴

한국 서해 갯벌은 황해 주변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수만 년 세월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갯벌의 환경 가치가 학술적으로 입증된 것은 1970년대부터다. 그 후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갯벌생태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입증된 

것은 최근 들어서다. 우리나라 갯벌은 생태적 중요성이 논의되지 못한 채 개발 위주의 정책(농지, 

주거지, 공업단지 제공)에 밀려 대규모 간척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대규모 

간척사업과 매립에 의해 절반가량이 소실되었다. 한국은 과거 5,000㎢ 가량의 광활한 자연 갯벌을 

소유한 몇 안 되는 국가였으나 지금은 약 2,500㎢ 규모의 갯벌만 남게 되었다. 간척과 매립은 서식지 

파괴를 통해 한국 갯벌의 세계적인 생물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킨 주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Koh et 

al., 2014).

대규모 간척과 매립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해양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한 대표적인 

지역은 시화와 새만금 갯벌이다. 1989년 건설을 시작한 시화 방조제는 1994년 경기만을 가로질러 

12.7㎞라는 당시로는 가장 긴 방조제가 완공되었다. 방조제 건설 후 인공호수가 된 시화호의 내부 

수질은 급격히 악화되어 빈산소 환경으로 바뀌었고, 결국 시화 갯벌에 서식했던 저서생물은 모두 

폐사하기에 이르렀다(그림 2.7). 이와 유사하게,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 공사는 2006년 

33.9㎞라는 세계 최대 길이의 방조제를 탄생시켰고, 현재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새만금 사업은 

초기 목적인 농경지 확보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및 주택, 신항만, 태양광 및 풍력단지, 명품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꾸준히 탈바꿈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해양생물 서식지인 광활한 자연 갯벌이 

사라지면서 이들이 주는 혜택, 즉 생태계서비스는 급감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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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시화호 간척과 매립의 역사, 그리고 시기별 주요 이슈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생육･번식하는 장소로서 생물의 서식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and Khim, 2017). 조개, 게, 갯지렁이 등의 갯벌 생물은 하구와 연안의 물질순환이나 

생물생산, 생물생식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육상과 해양의 점이지대에서 수질 정화 등 

다양한 조절 기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갯벌 매립은 다양한 생물의 생육･번식 

장소를 소실시키고 자연의 정화능력까지 줄이는 등 해양생태계 전반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황해 갯벌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Ecosystem Services Values, ESVs) 평가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Yim et al., 2018). 해당 연구는 매립된 황해 갯벌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손실액이 연간 78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과거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어 매립된 갯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막대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과학적 추정을 근거로 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갯벌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해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약칭 갯벌법)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다. 

‘갯벌법’의 핵심은 갯벌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갯벌과 그 주변 지역으로 해 바닷가와 수심 6m 이내 

해역까지 확장하여 시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서식 공간과 산란, 이동 등의 

생태적 활동 영역까지 확장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선진적인 관리체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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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오염에 의한 서식지 훼손

해양오염은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훼손시켜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활하수, 공장폐수의 유입에 따라 한국 4대강(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의 수질은 2급수 이하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하천 오염은 궁극적으로 하구와 인근 해역의 

오염을 심화시켜왔다. 

유기물질과 무기 영양염류(질산염, 인산염)가 포함된 다량의 폐수는 한국 서･남해안에서 전 계절에 

걸쳐 발생하는 적조(red tide)의 주요인이 되기도 한다. 적조는 해수 중 영양염을 고갈시켜 

식물플랑크톤을 사멸시킨다. 식물플랑크톤의 사체는 분해되면서 해수 중 산소 결핍과 함께 연쇄적인 

대량 해양생물 폐사를 일으킨다. 대규모로 조성된 임해공업 단지로부터 유출되는 산업폐기물은 공단 

앞 갯벌 생물의 폐사 및 오염지표종의 증가를 초래한다. 이외에도 해양 기원성 오염으로는 선박수송, 

유류유출, 과밀양식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산업화에 따른 원유 해상 운송량 증대는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 해상오염을 증가시키고 있다(Yim et al., 2020).

최근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와 함께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오염연구는 오염도를 측정하고 오염원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인간의 경제생활에 파급되는 영향을 설명하고 현상을 예측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방법론적으로는 독성물질에 대한 생체 내 생화학적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순수생물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개체종이나 군집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적 연구, 오염물질에 대한 

화학적 분석, 그리고 해양의 특수성 이해를 위한 제반 해양학적인 연구에 이르는 총체적 접근을 

권장한다. 또한,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수질 오염도, 서식환경, 군집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오염물질에 의한 생태계 내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우리나라 해역의 건강성

1)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생물다양성은 생물의 종 수(number of species)와 밀도(density)를 기준으로 하며, 세계 해양의 

평균값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 달성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Costello et al.(2010)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단위 면적당 해양생물 출현 종수가 전 세계 1위임이 밝혀졌다. 해당 논문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과 중국 연안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을 비교 분석하였다(그림 2.8). 진핵생물의 종 수는 전 

세계 평균값(10,759종)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단위 면적당 종 풍부도(species richness)는 전 

세계 평균(7.68종 103㎢)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 풍부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구, 조간대(갯벌, 

모래사장, 암반조간대, 염습지), 섬 등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가 존재하여, 다양한 생물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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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Khim et al.(2021)은 한국 연안에서 보고된 해양무척추동물 

관련 선행연구를 전수 조사 및 분석하여 현재까지 총 1,915종이 기록되었음을 보고했다. 해당 

논문에서도 연체동물(Mollusca)이 가장 우점하고(670종), 다음으로 환형동물(Annelida, 469종), 

절지동물(Arthropoda, 434종) 등이 차례로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우리나라 해양생물 종 다양성 및 종 풍부도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의 부정적 측면도 보고된 바 있다. 주로 

연안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및 어획량 증가로 인한 해양포유류 개체 수 감소가 보고되었다.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2001년 1,685개체에서 2008년 733개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족자원의 

경우 기후변화, 남획, 오염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개체군과 종 풍부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어류의 크기 역시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양생물다양성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해양생물 종수가 전 세계 평균 종수에 근접하고, 단위 면적당 종수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우수한 해양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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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바다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공유하는 바다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건강한 해양생물다양성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주변국과의 공동조사와 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 침입종(Invasive species) 

침입종은 생물다양성과 유전적 오염(genetic contamination), 생물오손(biofouling), 적조, 양식장 

황폐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입종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정보(도입 시기, 경로 파악,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부족과 문제 상황에 대한 

뒤늦은 파악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him et al., 2018). 국내에서는 저서동물 28종, 플랑크톤 

20종, 저서식물 7종, 어류 6종, 염생식물 2종을 포함한 총 63종이 외래종으로 기록되었다(Khim et 

al., 2018).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래종 침입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황폐화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해양생물다양성 감소와 유전적 오염은 외래종이 끼치는 가장 잘 알려진 부정적인 영향이다. 

척삭동물(Chordata)이 대표적으로 해당 범주의 주요 분류군으로 보고된 바 있다. 외래종은 대부분 

상업적인 양식 생물로 이용하기 위해 들여왔으나, 결국 자생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외에도 선박평형수, 선박의 성체 오염 등과 같은 경로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유입된다. 한편 따개비나 

홍합 등은 한국 연안에서 생물오손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외래종이다. 적조의 경우 편모조류, 

규조류 등 수많은 외래종에 의해 발생하며 해양에서 독소를 생성한다. 대표적인 외래 적조종으로는 

Cochlodinium polykrikoides으로 한국 남해안에서 대규모의 유해조류번성(Harmful Algal 

Bloom, HAB)을 발생시켜 양식업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외래종의 시공간 분포와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여 그 평가가 쉽지 않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저서 외래 생물 26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중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종은 절지동물 2종(주걱따개비, 화산따개비), 척삭동물 1종(유령멍게), 그리고 

해조류 2종(쇄기골구멍갈파래, 띠갈파래)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외래종의 생태와 이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외래종 부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래종의 군집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생태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지속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영양화(Eutrophication)

일차적으로 부영양화는 용존 상태로 존재하는 원인 물질인 용존무기질소(DIN)와 용존무기인(DIP)의 

농도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198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부족한 정화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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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용존무기질소와 용존무기인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일부 

오염지역을 제외하고 용존무기질소와 용존무기인의 농도가 점차 감소하였고, 2000년대부터는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2.9, Khim et al., 2018). 이는 

2000년대부터 육지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통해 연안 생태계로 유입되는 영양염의 관리를 위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시스템, 하수처리시설 발전 등의 효과로 볼 수 있다(Chang et al., 

2012). 

부영양화의 반응은 플랑크톤 이상 증식(예: 적조)과 이상 증식된 플랑크톤과 미생물들의 지속적인 

산소 소비로 발생하는 빈산소(hypoxia) 현상 발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적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평균 약 100여 

회의 적조가 발생하였고, 이후 2010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Khim et al., 2018). 하지만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평균 약 200회 이상의 적조가 발생하여, 최근에도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2.9). 1996년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적조 생물종은 Cochlodinium 

polykrikoides으로 수산업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적조 발생의 명확한 이유는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적조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연안의 연평균 용존산소 농도는 환경기준보다 높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빈산소 

현상에 해당하는 농도가 발견되었다(Khim et al., 2018). 이는 지형적, 계절적 원인과 빈산소 발생에 

의한 현상으로 국지적으로는 빈산소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내 연안에서 

부영양화 영향으로 발생하는 적조와 빈산소 현상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2.9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부영양화 평가와 적조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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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오염(Marine pollutants)

인간 활동에 의한 육상기인 해양오염물질은 주로 입자에 흡착하여 해양환경에 유입되어 해수와 

퇴적물에 축적되고 생물농축과 확대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위협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퇴적물 내 유기오염물질과 중금속 오염을 평가해왔고, 다양한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Khim et al., 2018). 지난 30여 년 우리나라 연안에서 환경기준 

농도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다이옥신/퓨란(PCDD/Fs),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s), 디디티(DDT),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노닐페놀(NPs), 비소(As), 크롬(Cr), 니켈 (Ni), 수은(Hg), 납(Pb), 

아연(Zn), 구리(Cu) 등으로 확인되었다(Khim et al., 2018). 비교적 최근 알려진 오염물질로는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s), 스티렌 올리고머(SOs)가 

있으며 이들 물질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오염지역은 시화호, 광양만, 

마산만, 부산항, 울산만 등으로 공업 및 산업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해양오염물질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물질의 경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있어 생태계 

악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그림 2.10).

그림 2.10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해역 퇴적물 내 중금속 및 주요 유기오염물질의 오염도 평가

5) 해양 쓰레기(Marine litters)

육상의 생활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에서 유래되는 쓰레기는 해양환경으로 유입되어 해양생물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된 후에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환되어 수산물이나 사람의 건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고 아직 환경기준이나 관리 정책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수준을 국외 다른 지역의 오염도와 

비교하여 평가한 연구가 소개된 바 있다(Khim et al., 2018). 한국 해안가의 해양 쓰레기 오염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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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밀도는 파푸아뉴기니(120–7830 items/100m), 아카바만(200 items/100m)만 

보다 낮은 농도를 보였다. 해안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유리와 

종이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층수 내 해양 쓰레기 밀도는 북해(38 items/100㎞)와 남극해(6 

items/100㎞)보다는 높았지만, 북태평양(459 items/100㎞)보다는 낮은 밀도를 보였다. 표층수 내 

해양 쓰레기에서는 폴리스티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나무와 종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해안가와 표층수 내 밀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Khim et al., 2018). 브라질의 산토스만, 베링해, 북대서양 지역보다 높은 밀도를 보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은 스티로폼(주로 대형 

미세플라스틱; >25㎜, 메소플라스틱; 5–25㎜)과 섬유(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 1–5㎜)였고, 

미세플라스틱 크기에 따라 기여도의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국내 해안가와 해수 내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밀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6) 우리나라 해역의 건강성 지수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는 초보적 수준이며 아직 미완성이다. 2013년 

해양수산부는 한국 갯벌의 연간 가치를 16조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갯벌의 기능을 수산물, 

수질정화, 여가, 서식처, 재해방지 등으로 국한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 후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시작하였다.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로 곧 국내 전 해역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항목에 대한 정량적인 가치평가 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해양의 건강성은 2019년 221개국 중 48위로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탄소저장과 

연안보호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제외된 결과로 다소 과대평가가 되었을 수 있다(그림 2.11). 평가항목 중 

생물다양성의 경우 전 세계 2위로 최상위 수준(96점)이며, 꾸준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반면, 

수질항목(60점)과 관광 및 여가항목(14점)에 대한 평가는 100위권 이하이다. 평가에서 제외된 

탄소저장과 연안보호에 대한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 및 리스크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해양생태계의 탄소저장 능력, 소위 ‘블루카본’ 에 대한 국제인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5년간(2015–2019년) 축구장 80개 면적이 강원 동해안에서 소실되는 등 연안침식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저장과 연안보호 부분의 자료가 추가되어 평가된다면 

전체적인 해양건강성은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국외에서 

평가한 국내 상황에 대한 추정이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양건강성을 직접 진단하고 평가하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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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우리나라의 해양건강성 지수(Ocean Health Index, OHI) 평가 결과(2019년)

4 국내외 보호 활동 현황 및 정책 방향

가. 국내 현황

해양수산부는 지난 20년간 국가 차원에서 바다의 관리와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해양조사를 

수행해왔다. 해양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크게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전국 자연환경조사(해안선 및 석호), 전국 해안사구 정밀조사, 전국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 해양환경측정망, 바닷가 실태조사가 있으며 해양생태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다양한 해양생물군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해양환경인자와 사회경제 현황도 포함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기초과학 자료를 생산, 축적,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해양생물과 생태계 관리를 위해 법정관리 해양생물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유종,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종은 ‘유해해양생물’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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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 서식환경은 크게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보호지역에는 해양보호

구역(생물, 생태계, 경관), 습지보호지역(갯벌, 하구, 람사르습지), 해상･해안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이 포함된다. 각 보호지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해양환경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환경상태가 양호하고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환경보전해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여 환경보전에 장애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각각 지정, 관리하고 있다.

향후 국내의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계획은 크게 5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첫 번째 전략은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로 생태 네트워크 구현,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훼손된 생태계 복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해양생물 보호･복원으로 기존의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복원, 

안전한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물 보호･관리가 목표이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으로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통합관리 추진,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전략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로 생태계 조사 선진화, 생태계 평가 

강화, 관련 연구개발 강화, 보전 인식 증진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 전략은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로 국가･지자체･지역주민 협력 체계 확립, 국제 동향 적극대응, 동북아 해양생태계 협력 확대의 

추진이 포함된다. 

나. 국외 현황

EU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12). 

그린 딜의 환경보호 파트에서는 바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수질 오염 

감소, 블루이코노미 및 수산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2030 생물다양성 전략, 무공해 실천 계획,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 물질 관리, 공동 어업 

정책, 블루이코노미 전략 등을 포함한다. 황폐해진 생태계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수질 

오염, 폐기물,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의 관리, 지속가능한 어업, 항구 녹화와 해안지역의 

녹색 기반시설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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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주요 4개국의 해양생태계 보호 활동

미국에서는 통합해양행정조직과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지만, 수산업법, 연안관리법, 연안관리법, 

대륙붕법 등에 근거하여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EBM)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해 왔다. 이후에는 통합적 해양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안･해양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였고, 해양공간계획을 수행하여 광범위한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연안 관리를 위해 

국가연안구역 관리 프로그램, 하구보호구역, 산호초 보존 프로그램, 해양 데이터 디지털화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유역기반 관리, 오염방지, 해양 투기장 관리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그램으로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세계 유산, 

국가 유산, 멸종 위기종 및 생태 공동체, 국제 보호 철새종, 영연방 해양 지역, 대보초 해양 공원에 관해 

법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멸종 위기 또는 국제 협정 종의 보호,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 평가, 해양생물 지역 계획과 세계유산 장소 관리가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여러 주에서 해양 보존 지역과 관련된 관리 계획을 도입하였고,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관리와 해양보호구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연안 보호 활동과 

어업활동, 산업적 활동의 용도 관리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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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해양기본법에 따라 해양기본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해양환경보전과 조화라는 이념을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년 연안지역 270곳, 

근해지역 20곳, 해저지역 31곳을 생태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 EBSA)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EBSA를 

기반으로 해산, 열수 분출구, 해저, 해구 지역을 포함하는 신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때 규제 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관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생태계 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한다.

5 미래 연구 방향

가. 해양건강성 평가의 다각화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평가･진단할 수 있는 

조사체계(조사항목, 조사시기 등)가 여전히 미흡한 바, 이를 다각화하여 국지적 수준에서의 

환경변화(간척개발/육상기인해양오염/해양사고)부터 전 지구적 환경변화(기후변화/해양산성화)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해양건강성 평가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해양건강성지수가 해양환경이나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해양을 이용하며 얻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생태적 건강성, 경제적 건강성, 사회적 건강성으로 평가를 다각화함으로써 해양건강성지수의 

상승과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노력에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 해양건강성 

평가에 있어 우리나라는 탄소저장, 연안보호 항목의 경우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해당 항목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바,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자료를 구축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시급하다. 

나. 해양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나라 해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호구역의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전통(문화), 사회적 이해, 과학정책, 제도와 정치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을 단순히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하여 해양보호구역을 

국소지역에서 분할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BD, 2010)에서 채택된 ‘2020년까지 연안해양지역의 10% 이상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한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2.5% 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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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상과 해양을 잇는 환경보전 정책의 연계와 지자체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영해의 경우 지자체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양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현재의 지역 및 개별 보호구역으로 분할 관리되는 

체계에서 탈피하여 유럽 바덴해(Wadden Sea) 갯벌과 같이 광역 통합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구역 관리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그림 2.13).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 블루이코노미에는 이전 미진했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가치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개발, 그리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향후 

해양생태계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선진국형 해양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해양건강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3 해양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의 예(Koh and Kh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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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예전에는 해양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다는 육상이나 대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오염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으로 과다한 양의 물질이 배출되면서 해양이 지니고 

있는 자정능력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가면 해양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며, 최종적으로는 

인간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도시와 공업단지가 연안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하천과 강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고,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고 치밀하지 못한 연안 간척 및 매립이 추진되어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에는 

영양염의 과다 배출에 기인한 잦은 빈산소(hypoxia) 현상, 그로 인한 ‘죽음의 바다(dead zone)’가 

확장되었고,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한 연안양식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심화되고 다양한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해양환경이 황폐해지고 있다. 

가. 해양환경과 해양오염의 정의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인간 활동에 의한 여러 종류의 물질 혹은 에너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과다하게 유입된다면 

해양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어업 등 해양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즉, 인간에 의해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로 인하여 생물자원이 손상을 받거나, 인간 건강이 해를 입어 해양의 질적 가치 및 쾌적감이 저하되고 

(Clark, 2001), 이로 인하여 해양활동이 저해되는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해양오염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 해양이 국민의 생활과 더욱 밀접해지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진되고 

있으며, 해양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고, 대중에 대한 해양교육을 펼쳐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제시되고 있다(UNESC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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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원을 찾는 것이며, 각종 오염물질의 기원 및 원인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해양오염, 해양투기, 해양보호구역 

(Marine Protected Area, MPA), 생물다양성 및 해양자원 등 다양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감시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도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UN을 통한 국제협약이나 국제적인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식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환경 모니터링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에서의 

조사, 혹은 오염사고 후 정밀조사 등 목적을 갖고 해양환경 오염원을 찾아내기 위한 집중적인 

모니터링(target monitoring)과 장기적으로 해양환경 상태 및 건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해양환경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지속성 모니터링(survey monitoring)이다. 지속적 

모니터링은 해양환경측정망과 생태계종합조사 등과 같은 정기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regular 

monitoring)과 해양수질자동측정소와 같은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real-time monitoring)으로 

나눌 수 있다. 

다. 해양오염의 종류와 주요 유입원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나 물질은 부영양화(euthrophication) 및 유기물, 쓰레기와 

플라스틱(litter and plastics), 미량금속(toxic trace metal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유류사고(oil accident), 해양투기(ocean 

dumping), 선박평형수(ballast water), 열에너지(thermal energy) 및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고 이들은 각기 다양한 원인들로 생성되어 해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은 주로 육상의 강우 및 점오염원을 통한 유입(runoff & 

point-source emission, 44%)과 대기를 통한 유입(air pollution, 33%), 기타 선박으로 인한 

오염(ships, 12%), 해양투기(dumping, 10%) 및 해양에서 기름이나 가스 생산(marine oil and gas 

production, 1%)을 통해 유입된다(Liu et al., 2019).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오염원들 중에서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부영양화 및 유기물,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쓰레기, 미량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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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오염의 국내외 현황

가. 부영양화 및 유기물 오염

부영양화는 해양에서 조류의 증식을 유발하는 영양염류가 과다하게 유입되어 조류의 생산을 높여 

해양생태계의 구성과 대사의 질적･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인구증가, 산업발달 및 농업의 

대규모화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이 다량으로 해양에 유입되어 부영양화 현상이 진행된다. 

부영양화에 따른 조류의 번식과 번식을 위한 용존산소의 소비로 연결되어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그림 3.1a, Paerl et al., 2018). 부영양화는 해양의 경제적 및 심미적인 가치 저하를 

발생시키는데,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적조(red-tide) 및 저산소 현상이 있다. 

부영양화는 전 세계의 연안해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인구통계학적 및 사회적 추세에 따르면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 지역의 연안에서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1b, Cosme et al., 2017). 

그림 3.1 해양생태계 부영양화의 발생

(a) 발생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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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영양화 피해점수 분포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부영양화로 산소를 요구하는 물질인 유기물이 해양환경에 축적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소모하여 저산소(빈산소, hypoxia) 또는 무산소(anoxia) 상태에 이른다. 

저산소 혹은 무산소의 정확한 농도 범위는 과학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용존산소 변화에 따른 

화학･생물학적 반응으로 구분하면 해수 중 용존산소 농도가 2.5㎖/L 이하로 떨어지면 저서동물이 

폐사하고(Pearson and Rosenberg, 1978), 0.025㎖/L 이하에서는 환원반응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2.5㎖/L(포화도 50%) 이하의 DO 농도를 저산소, 0.025㎖/L(포화도 0.5%) 이하를 무산소로 

구분한다(柳, 1989). 

위와 같이 해양에서 산소가 고갈되어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을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며, 이러한 해역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Diaz and Rosenberg(2008)는 

1960년대 이후 21세기까지 죽음의 바다의 수가 10년에 10배씩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500여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그림 3.2a). Breitburg et al.(2018)의 연구에 따르면 1950년 이후 

산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죽음의 바다의 면적이 4배가 증가하고, 산소 농도가 매우 낮은 해안 지대도 

10배 늘어 산소가 없는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바다에 의존하는 수억 명의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림 3.2b). 또한, IUCN(2019)도 현 상태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2100년에는 세계 해양의 용존산소량이 3~4%가량 줄어들고, 열대지역 가운데는 산소가 약 40%나 

감소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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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해양의 빈산소 현상

(a) 전 세계 연안 및 대양에서 죽음의 해역(dead zone)

(b) 산소 감소 분포

우리나라 연안의 저산소 발생은 수심이 얕고, 작은 만이 발달한 남해 연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산소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 및 밀집된 양식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하계의 

수온약층 및 밀도성층으로 산소 공급이 제한되고 유기물 분해로 인한 산소의 소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립수산과학원, 2009a). 1980년대까지는 마산만에 국한되어 나타났으나, 1990년대 

들면서 진해만에서도 매년 여름철에 형성되고 있다. 저산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해역인 마산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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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수온약층에 의해 저산소 현상이 발생한다(그림 

3.3). 이후 표층염분이 떨어지며 수온약층과 염분약층의 발달로 밀도성층이 강하게 형성되는 6~9월 

사이에는 저산소 혹은 무산소층을 형성하다가, 가을로 접어들면서 수온이 하강하고 표층염분이 

회복되면서 저산소 현상이 사라진다(해양수산부, 2019a). 이외에도 통영의 북만과 여수 가막만, 

천수만 해역에서도 종종 저산소 현상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그림 3.3 2018년 마산만 및 진해만 지역의 저산소 발생 현황

나.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자원순환 

관리의 미흡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Jambeck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92개 연안 국가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2억 7,5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480만~1,270만 톤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a).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145,258톤으로 추정되며, 플라스틱 재질의 해양 쓰레기가 5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b, 해양수산부, 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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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

(a) 세계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b) 우리나라의 해양 쓰레기 발생량

이러한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2014년 UN 추산 연간 130억 달러(14조 3천억)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2016년에 개최되었던 World Economic Forum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25년에는 바다 속 플라스틱의 

쓰레기양이 약 2억 5,000만 톤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우려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환경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였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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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한다(그림 3.5). 미세플라스틱은 목적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하며 1차 미세플라스틱(primary microplastics)은 제조 당시부터 5㎜ 이하의 입자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말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secondary microplastics)은 플라스틱이 풍화되거나 

깨져서 생성된 5㎜ 이하 크기의 플라스틱을 말한다. 

그림 3.5 미세플라스틱 구분 및 해양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Sh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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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 세계 대양 및 대륙(모래해안)별 미세플라스틱의 오염현황(Shim et al., 2018)

실제로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고, 해양생물의 미세플라스틱 체내 축적과 

같은 다양한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으며(그림 3.6) 먹이 사슬에 의해 인체의 미세플라스틱 섭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그 자체로도 인체에 위해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 동안 제조과정 중에 사용된 여러 화학물질들로 

인해 오염물질이 흡수되는 이차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독성물질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생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인체에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 위해성에 대한 기준, 현재의 오염현황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인체 건강 위협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응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3차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의 생산을 위해 해양환경 중 해수, 해변, 지표생물, 해저퇴적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풍도, 성상, 크기, 형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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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량금속

미량금속은 산업 혁명 이후 인위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산업의 발달 및 삶의 편의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현재에도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동시에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해양환경 내 미량금속 오염은 암석풍화, 화산활동, 강 및 대기로 유입이 되는 자연기원과 산업폐수, 

준설, 쓰레기, 하수, 투기 등을 통해 유입되는 인간기원으로 구분된다. 해양환경에 유입된 미량금속은 

물리적･화학적 환경조건(pH, 산소, 유기물 등)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며 다양한 노출 및 흡수 

경로를 통해 해양생물에 축적된다(그림 3.7).

그림 3.7 해수에서 금속이온의 거동 및 생물축적 경로(Ansari et al., 2004; USGS, 2004)

(a) 해수에서 금속이온의 거동

(b) 생물축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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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금속은 생물의 기능 및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구리(Cu), 아연(Zn), 망간(Mn) 셀레늄(Se), 

니켈(Ni) 및 철(Fe) 등과 같은 필요금속(essential metal)과 수은(Hg), 납(Pb), 카드뮴(Cd) 등과 같이 

생물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금속(non-essential metal)으로 구분된다. 필요금속은 

일반적으로 해양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금속이지만 과량으로 흡수 또는 섭취하면 독성이 되기도 하며, 

효소의 정상적인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필수원소이더라도 독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불필요금속의 경우 생물체의 대사과정에서 생물종에 따라 극미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농도에서 생물에 해를 미치고 농도가 높으면 치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은, 카드뮴 및 납과 같은 미량금속류는 다른 미량금속류에 비하여 독성이 더욱 강하다.

수은은 산소가 부족한 해양환경 내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가장 독성이 강한 형태인 메틸수은(methyl 

mercury)으로 전환되어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생체의 주요한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이동한다. 수은은 대기에서 가스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며, 인간 활동에 의해 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3.8). 

수은오염의 대표적 사례로 미나마타병을 들 수 있다.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시 소재의 비료공장에서 

유기수은이 바다로 흘러들었고, 이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이 수은에 중독되어 40여 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아직도 사지마비, 언어장애 등 신경계 질환으로 투병 중이다. 이에 UNEP에서는 

수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위해 2013년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하고 2017년에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이 협약은 장거리를 이동하고 생물축적이 높은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도를 저감하기 위해 제조부터 폐기까지 수은의 전 과정(life-cycle)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 방안을 국제사회가 동의･결성하였다.

그림 3.8 전 지구적 수은 순환(UNE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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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환경 중 잔류성(persistence), 

생물농축성(bioaccumulation), 장거리이동성(long-range transport), 강독성(toxicity)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오염물질이다. POPs는 환경 중 안정성(stability)이 강하여 나라 간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POPs에 대한 스톡홀름협약을 발효하고 여러 

POPs 중에서도 적절한 관리 및 제거의 시급성이 가장 큰 물질에 대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월에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의무를 지니는 

당사국이 되었고, 2008년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내에 POPs를 조사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해양환경 중 POPs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톡홀름협약은 최초 

다이옥신류를 포함하여 12가지 물질이 지정되었고, 이후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18종의 신규물질이 

지정되어 2020년 현재 총 30개의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 3.1). 

POPs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서 위해성을 

경고하였던 살충제인 DDTs를 들 수 있다. DDTs는 강한 살충효과로 농업의 발달과 말라리아 예방에 

공헌하였지만, 생물이나 인간이 흡수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면역저하 및 뇌를 손상시켜 1970년대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POPs 특성인 생물농축 및 장거리 이동 특성이 강해 상위 단계의 

생물일수록 많이 축적되고, DDTs를 사용한 적이 없는 남극의 펭귄에서 DDT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980년~1990년대에 미국 대기업인 듀폰사에서 테프론 제조공정에 사용한 과불화 

화합물의 일종인 PFOA(perfluorooctanic acid)가 포함된 하수를 무단 방류하여 야생동물이 죽고, 

약 7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PFOA 오염으로 2017년 듀폰사는 약 6억 7,5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보상하도록 판결 받았으며, 2019년에 POPs 오염을 문제화한 다크 워터스 

(Dark Waters)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표 3.1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지정 현황

의도적 

물질

부속서 A

(26종)

① 알드린, ② 엔드린, ③ 디엘드린, ④ 톡사펜, ⑤ 클로르데인, ⑥ 헵타클로르, 

⑦ 미렉스, ⑧ 헥사클로로벤젠(HCB)☆, ⑨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⑩ 클로르데콘, ⑪ 린덴, ⑫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α-HCH), 

⑬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β-HCH), ⑭테트라/펜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4,5-BDEs), 

⑮ 헥사/헵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6,7-BDEs), ⑯ 헥사브로모비페닐(HBB), 

⑰ 펜타클로로벤젠(PeCB)☆, ⑱ 엔도설판과 그 이성체, 

⑲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⑳ 펜타클로로페놀 및 그 염류 및 에스테르, 

◯21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2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s)★, 

◯23 데카브로모디페닐 에테르(BDE-209), ◯24 단쇄염화파라핀(SCCPs), 

◯25 과불화옥탄산(PFOA)과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 ◯26 디코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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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요인이 공정부산물, 산업용 중첩 / ☆ 발생요인이 공정부산물, 농약류 중첩

육상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높은 농도의 POPs는 해양환경과 서식 생물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물체에 

축적되거나 다양한 형태의 독성학적인 영향을 미친다(그림 3.9). 현재까지 보고된 POPs에 의한 

인체노출의 주요 경로는 해양으로부터 유래한 수산물 섭취로 알려져 있다(Domingo and Bocio, 

2007). 특히, POPs 물질은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수 중 그 농도가 매우 낮더라도 먹이망을 통하여 

생물확대(biomagnification) 되기 때문에, 상위 포식자인 고등어, 다랑어, 갈치 등은 매우 높은 POPs 

함유량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생태계에서 POPs 물질의 검출은 먹이 사슬을 통한 생물확대로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수산물 섭취라는 노출경로에 의해 독성학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POPs에 대한 오염실태, 발생원 조사, 생태학적 위해도 평가를 통한 해역별, 오염물질별, 

발생원별 적절한 위해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PA), 

국립해양대기청(NOAA)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모니터링 프로그램에 POPs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환경청과 수산청에서 환경과 생물에 대한 POPs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도 

발트해 감시 프로그램(Baltic Sea Monitoring Program)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극지방에서의 POPs 장기 모니터링과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모니터링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 연안의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대해 POPs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도적 

물질

부속서 B

(2종)

① 디디티(DDT)

②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FOS-F)

비의도적 

물질

부속서 C

(7종)

① 다이옥신, ② 퓨란, ③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④ 헥사클로로벤젠(HCB)☆, 

⑤ 펜타클로로벤젠(PeCB)☆, ⑥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⑦폴리클로리네이티드나프탈렌(P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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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환경 내 거동 및 주요 축적 경로(환경부, 2021)

마. 방사성 물질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 종의 원소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 

(radiation)을 방출하며 이런 현상을 방사능(radioactivity)인데, 이런 방사능의 성질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이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되었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고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을 가진 원자를 방사성 핵종(radionuclides)이라 하며, 방사성 

핵종의 기원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핵종과 인간이 인공적으로 핵반응을 통해 만들어낸 

인공 방사성 핵종으로 크게 나누며, 그 외에 우주선(cosmic ray)에 의해 생성된 방사성 핵종이 

있다(표 3.2). 일반적으로 천연 방사성 핵종은 크게 우라늄계열(238U), 토륨계열(232Th) 그리고 

악티늄계열(235U)로 나뉘며, 최종적으로 안정화된 납은 동위원소가 된다. 천연 방사성 핵종의 

붕괴특성 및 반감기가 긴 특성으로 해양환경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추적자로 많이 활용된다 

(국립수산과학원,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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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해양환경에 관련된 주요 핵종 및 반감기

기원 핵종 방사선 반감기 기원 핵종 방사선 반감기

천연

40K β, γ 1.28 × 109 yr

인공

T(3H) β 12.3 yr

87Rb β, γ 4.8 × 1010 yr 90Sr β 28.78 yr

232Th α 1.41 × 1010 yr 131I γ 8.04 day

235U α 7.04 × 108 yr 134Cs γ 2.1 yr

238U α 4.47 × 109 yr 137Cs γ 30.17 yr

우주선 14C β 5730 yr 239Pu α 2.41 × 104 yr

인공 방사성 핵종들은 1940년대 중반 초기 원자력발전소와 핵폭발로부터 해양환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초에 실시한 해양에서의 핵폭발 실험은 인공 방사성 핵종의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194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또한 인공 방사성 

핵종들의 주요한 해양환경 유입되는 원인이 되었다(그림 3.10). 인공적으로 생성된 핵종 중 해양에서 

중요한 핵종 중 하나는 90Sr(해수 내 보전적 거동)과 137Cs이며, 방사성 핵종의 낙진으로 유입되어 

해양에서 가장 풍부하고 용존성이 강해 해양환경에 대한 추적자로 활용되고 있다(국립수산과학원, 

2009b).

그림 3.10 주요 방사성 폐기물 투기 해역(Foy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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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방안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와 행정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21~2030)’과 해양 

쓰레기 관리 및 오염퇴적물 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해양환경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이 1997년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염이 심화되는 주요 항만과 하구역 및 개발지역에 대한 조사정점의 

확대와 해역의 이용목적별로 특성화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적인 기반에서 생태적인 개념으로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이 대기,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다양한 쓰레기, 공장 및 가정 하수, 

하수처리장 방류수, 각종 해양오염사고를 통해 해양환경 내로 유입되면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는 

수산자원 속에 아주 높은 수준의 농도로 축적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먼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제고되어 산업계, 학계, 관 및 

국민 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등 일상생활과 오염현황과의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해양환경을 평가하고 보전하는 데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적으로 육성되고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설정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양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한다. 비록 2015년 해양환경기준 백서가 발간되며 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시도되었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현재 설정된 해양환경기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기준 설정 프로그램에서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자료 요건이 되면 기준을 설정하고, 자료 요건이 되지 않으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가 획득되도록 요구하고 다음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과학적･정책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해양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현재의 오염실태, 발생원 조사, 생태학적 위해도 평가를 통해 위해도를 

결정하여 해역별, 오염물질별, 발생원별 적절한 위해도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양환경에 

대부분 극미량으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특성상 분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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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해양환경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해양환경 모니터링 제도의 발전과 과학적인 조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질이나 퇴적물 등의 화학적인 분석만이 아닌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생물자원의 과학적 진단을 위한 

통합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해양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있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독성학적, 생물학적, 생리학적, 생태학적인 위해성 평가 기술의 개발 및 도입으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진보된 해양환경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연안 환경의 훼손, 개발로 인한 다양한 오염물질 해양유입 

증가 등 광역화 되고 있는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포함), 각종 화학물질 및 방사성 

물질 등은 바람과 해류를 타고 전 해양으로 확산되어 해양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많은 양의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원재료 또는 가공된 형태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해양환경 오염물질의 영향은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UN 기구를 중심으로 해양환경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프로그램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인접 국가와의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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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가. 기후변화의 정의

기후는 수십 년 혹은 수 세기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를 의미한다. 지구의 기후는 고유의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였으며, 현재 인류는 간빙기의 따뜻한 기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20세기에 관측된 급격한 기후변화는 자연의 주기를 벗어나는 극단적인 

현상이다.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880년대 이래 가장 더웠던 해가 2016년, 두 번째로 더웠던 해가 

2020년이었으며, 최근 140년간 가장 더웠던 상위 20개년도가 모두 1980년 이후에 해당하는 급격한 

온난화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어 지구 곳곳에서 폭염, 폭설, 집중호우, 가뭄 등의 

극한 현상과 자연재해가 더욱 강한 강도로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유례없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 증가에 따른 온실기체 배출 증가, 즉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나.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최댓값은 300ppm을 밑돌았지만(그림 4.1a),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인 1750년에 비해 약 50% 증가하였다. 즉, 20세기 들어와 급격히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1900년대 중반에 300ppm을 초과하였고, 2010년대에는 400ppm을 초과하여 전례 없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1b).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기에서 증가하면 

온실효과에 의하여 지구로부터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이 방해되어 잉여 에너지가 대기에 쌓인다. 

이에 따라 지구로 들어오는 열과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열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는 지구 에너지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지구온난화를 떠올리고, 실제로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 상승 정도가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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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a) 남극 빙하로부터 복원한 지난 80만 년 간 대기 이산화탄소

출처: https://climate.nasa.gov/vital-signs/carbon-dioxide/

(b) 미국 하와이 마우나 로아에서 1958년부터 관측한 대기 이산화탄소

출처: https://gml.noaa.gov/ccgg/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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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수의 열용량과 이상기후

관측 기록에 의하면,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19세기 후반 대비 약 1.18℃ 상승하였고, 해수면 온도는 

1966년 이래로 약 0.33℃ 상승하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비하면 기온과 수온의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온도 증가 폭은 

해수의 큰 열용량 때문이다. 비열은 어떤 물체 1kg의 온도를 1℃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의 양이고, 

열용량이란 비열에 질량을 곱해준 값이다. 따뜻해지기 어려운(즉, 비열이 큰) 물체가 많이 있을수록 

열용량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따뜻해지기 어려운 것이다. 바닷물의 비열은 대기 비열의 약 4배이고, 

지구상 바닷물의 전체 질량은 대기 전체 질량의 약 250배로, 바닷물 전체의 열용량은 대기 전체 

열용량의 약 1,000배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열용량이 큰 바다가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 지구상에 쌓인 

잉여 열의 상당 부분을 흡수해주는 “기후조절자”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림 4.2 1970년~2010년 동안 지구상에 쌓인 잉여 열에너지의 분포

출처: https://www.ipcc.ch/report/ar5/wg1/observations-ocean/figbox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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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온실기체 증가로 인해 지구상에 쌓인 잉여 열에너지가 어디에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수심 700m까지의 상층 해양에 가장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흡수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2). 그보다 깊은 수심의 바다에 흡수된 열에너지도 육상이나 대기에 흡수된 열에너지보다 월등히 

많은 양으로, 바다에서 잉여 열에너지의 약 90% 정도를 흡수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나머지가 

빙하나 빙상을 녹이는 데에, 그리고 육지나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다에 흡수된 열에너지는 수온을 증가시키며 해빙을 녹이고,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면서 여러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전 지구적인 해양환경변화

가. 수온 상승과 해양열파

1970년대 이후 전 지구 평균 해양의 열용량은 200ZJ 이상 증가하였다. 1ZJ은 1021J로서, 10ZJ의 

열에너지는 1년 동안 1초마다 원자폭탄이 2개씩 폭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열을 

해양이 흡수하지만, 해수의 수온 증가는 공간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구상의 어느 

해역에서는 평균적인 수온 상승 폭을 보이는 반면 특정 해역에서는 훨씬 큰 수온 상승 폭을 나타내는 

이상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날씨나 해양생태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표층 수온이 특별히 

극심하게 증가하여 며칠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되는 해양열파(marine heat wave) 발생 

추이를 보면, 2010년대에 들어 1982~2016년 평균 대비 온도 이상치가 5℃보다 높게 나타나는 

극심한 해양열파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3). 해양열파 현상은 특정 

해역에 국지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2015년에서 2016년의 경우에는 여러 해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면서, 동태평양에서는 전례 없이 광범위한 해역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엘니뇨 시기에 

일어나는 경우 더욱 극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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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82~2016년 기간 평균 대비 해양 표층 수온 이상치와 지속일수로 계산한 해양열파 발생

(Frölicher and Laufkötter, 2018)

나.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은 직접적으로 해빙(sea ice)을 녹이는 데 기여한다. 북극의 해빙 면적은 매년 9월에 

최솟값을 나타내는데,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매년 9월의 해빙 면적 변화를 보면 그 감소율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그림 6.2 참조).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2010년대에 해빙 면적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1981~2010 기간 평균 기준으로 10년에 13%씩 감소하는 비율이다. 북극 해빙의 

면적뿐만 아니라 두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에 관측 역사상 가장 최솟값을 보였다. 

또한 해빙뿐만 아니라 그린란드나 남극대륙의 빙상도 급격히 감소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 

양의 증가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남극 빙상 질량 감소율은 연간 151조 

톤에 해당하며, 특히 2010년대 이후로 그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4). 본 

보고서의 6장 2절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해양환경변화에 대해 다루며 해빙이나 빙상 감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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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기후온난화가 극지환경에 미치는 영향 

(a) 그린란드 빙상이 녹아 내리는 모습 (b) 남극대륙 빙상 질량 변화

출처: https://climate.nasa.gov/vital-signs/ice-sheets/

이 같은 해빙과 빙상 감소에 따른 해수 증가(added water)와 해수온 증가에 따른 열팽창(thermal 

expansion) 효과에 의해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그림 4.5).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부터 전 지구 해수면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래 15~20㎝가 증가하여 해수면 상승률이 연간 

3.4㎜에 이르며, 2010년대 이후로 그 상승률이 더욱 증가하였다. 해양의 온도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해수면 상승률 또한 공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는 해면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투발루를 비롯한 

열대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이미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으며 전 국민이 

‘기후난민’이 될 수 있다는 국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전 세계 대도시 중 상당수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협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5 해수면 상승 추세(1993~2018)와 주요 원인 

출처: https://www.climate.gov/news-features/understanding-climate/climate-change-global-sea-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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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산성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에 잉여 열을 쌓이게도 하지만 바다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증가시켜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를 일으키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30%가 바다로 흡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과 함께 수소이온이 방출되는데, 수소이온이 많아지면서 해양의 pH가 낮아지는 산성화가 

일어나게 된다(그림 4.6). 일반적으로 해수의 평균 pH는 약 8.1 정도인데, 산업혁명 이후로 전 세계 

해양의 pH가 약 0.1 정도 떨어졌고,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100년에는 pH가 0.4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류와 플랑크톤이 이런 급격한 pH 변화 환경에 적응할 수 없어서 

생장, 생식 능력 저하를 겪게 되고, 이는 결국 해양 먹이 사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해양생물 중에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조개, 굴, 가재와 같은 생물들이 특히 해양산성화에 취약하며, 해양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산호초의 백화현상도 많은 해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숲과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소량에 맞먹는 양의 산소가 바다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양산성화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6 해양산성화와 해양생태계 

출처: https://www.noaa.gov/education/resource-collections/ocean-coasts/ocean-ac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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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해양환경변화

가.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 상승

우리나라 평균 기온은 최근 100년 동안 약 1.4℃ 상승하였으며, 여름철 열대야 일수가 약 두 배 

증가하였다.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 수온은 최근 50년 동안 약 1.2℃ 이상 상승하였는데(그림 4.7), 

이는 전 지구 평균인 0.5℃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상승률이다. 계절별로는 여름보다 겨울의 

수온 상승 경향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동해, 남해, 서해가 고유의 

해양환경을 가지고 있고 수온 상승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와 해양 순환의 특성도 모두 다른 

만큼, 해역별 수온 상승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표층 수온 상승률은 동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약 1.43℃ 정도이며, 이는 동해 남쪽의 따뜻한 해수의 세력 확장에 따라 북쪽의 차가운 

해수와 만나서 형성하는 전선이 북상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원래 따뜻했던 

저위도 해역보다 고위도 해역에서 수온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과도 관련된 특징이다. 동해에 

비해 남해나 서해에서 상대적으로 표층 수온 상승률이 낮은 이유는 수심이 얕은 연안의 발달로 조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 수직적 혼합 효과가 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최근 서해에서 

이러한 수직적 혼합 효과가 줄어들어 연직 성층이 강화되는 추세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온과 관련된 해양 극한 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4.7 우리나라 해역 표층 수온 상승 추세(국립수산과학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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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

지난 30년간(1989~2018)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2.97㎜ 정도로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8). 해역별로는 제주 부근이 연간 4.2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이 

연간 3.50㎜, 서해안이 연간 2.48㎜, 남해안이 연간 2.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은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의 변화, 즉 따뜻한 해수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하는 쿠로시오와 

대마난류의 세력 강화 또는 북상에 따른 해양 상층 열용량의 증가와 관련된다. 수송되는 해수의 양 

증가뿐만 아니라 수온 상승에 따른 열팽창이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0년간(1989~2018) 

해수면 상승률과 최근 10년간(2009~2018) 해수면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최근 10년간 상승률이 연간 

3.48㎜로 해수면 상승 정도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8 지난 30년(1989~2018) 평균 해수면 상승률(국립해양조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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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산성화

전 지구적인 해양산성화의 주요 원인은 대기로부터의 이산화탄소 흡수이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과 

같이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해역에서는 부영양화, 산성 물질 침적, 용승과 같은 해양순환 등 다양한 

원인이 기여하기도 한다. 특히 남해에서는 부영양화에 따른 적조 발생과 유기물 분해 등에 의해 

산성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동해에서는 용승과 같은 해양의 수직 순환이 산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접국에서 대기를 통해 질소나 황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한반도 주변 해역 산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 pH는 계절적, 공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공간적 변동과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 미래 기후변화와 대응책

가. 미래 기후변화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 증가에 의한 급격한 기후변화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실기체 배출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IPCC)에서 발표한 온실기체 배출 시나리오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에 따른 미래 변화를 보면, 온실기체 배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RCP 8.5의 경우 2100년 온도 증가가 4℃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4.9). 이 경우 북극해 9월 해빙은 2000년대 중반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2100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70㎝ 이상 상승하게 될 것이다(IPCC, 2014). 이는 지구상의 모든 섬나라가 

사라질 만큼의 해수면 상승에 해당한다. 해양산성화도 가속되어 pH가 7.8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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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온실기체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변화 

(a) 23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 변화

(b)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 변화 

(d) 전 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e) 해양 표층 pH 변화

(c) 북반구 9월 해빙 변화

출처: https://ar5-syr.ipcc.ch/topic_futurechanges.php

온실기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배출될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도 전 지구 평균 정도의 

수준인 최대 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4.10).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어느 정도는 실현될 

경우를 가정한 RCP 4.5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51㎝ 상승으로 나타나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수준을 달성하는 RCP 2.6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해수면 상승이 40㎝ 수준으로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수면 상승 폭과 상승률 모두 서해에 비해 동해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률은 최근 

30년간 약 10㎝ 상승한 것보다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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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상승 예측 결과

출처: https://www.khoa.go.kr/user/bbs/detailBbsList.do?bbsMasterSeq=BOARD_MST_0000000003&bbsSeq=BBS_ 

00000006205#a

나. 파리기후변화협정과 탄소중립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의 근본적 원인인 온실기체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하며 국가별로 온실기체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은 2100년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 상승할 경우 어획량이 3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할 수 있다면 어획량 감소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림 4.11). 이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할 것이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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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승인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328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온실기체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노력에 더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 

변화를 이해하려는 연구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양환경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양을 통해 전달되는 영향과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양 연구와 지역 해양환경에 대한 연구가 모두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IPCC 기후 모델 실험 결과에서처럼 해양환경과 생태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느 순간 0으로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회복되는 시스템이 아닌 만큼 온실기체 감축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적인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UN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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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해양과학 10년(United Nations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1-2030)”으로 지정하여 바다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https://www.oceandecade.org/). 이를 통해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다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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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어업은 인류의 식량과 영양 안보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류는 해양으로부터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량의 약 16~17%를 충당하고 있으며, 수산물 중에서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80% 정도로 매우 높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였으며, 최근에는 웰빙,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특성, 생산량 추세와 위협 요인, 국내외 현황과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가. 수산자원의 정의 및 특성

수산자원의 정의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어업에 의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이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수중생물의 집단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수산자원의 가장 큰 특징은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광물자원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생산되며, 

소멸되는 갱신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이다. 즉 수산자원은 그 자체로 성장하고, 번식하여 자원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 특징은 수산자원은 이동성이 있어, 따로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체계가 정착되기 전에는 인접국들이 

주인이 없는 수산자원을 서로 많이 어획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어업활동과 어선세력을 증가시켰고,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 간의 분쟁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인접한 일본, 중국과 함께 참조기, 

갈치, 고등어 등을 포함한 중요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수산자원의 또 다른 특징은 변동성이다. 수산자원량은 해마다 질적, 

양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직접적인 자원조사를 통한 어류의 생태적 특성치의 변화와 정확한 자원량 

파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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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자원의 종류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또는 유용해양생물

자원으로도 불린다. 수산자원은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수서식물 및 기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동물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그 정액 또는 알을 말하며, 수산식물은 살아있는 해조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

자를 말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기준으로 수산자원의 종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류는 현생하는 모든 척추동물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구조적으로 가장 간단한 척추동물이다. 어류는 

지구상의 여러 수생 환경에서 분포하며, 그 서식지는 열대지방에서 극권, 내륙의 담수 지역에서 해수 

지역, 해양의 표층에서 깊은 바다까지 다양하다.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어류의 종 수는 33,000종 

이상이며, 이는 척추동물 전체의 과반수에 해당한다(FishBase, 2021). 어류의 크기는 8㎜ 정도의 

스타우트 인펀트피쉬에서 16m에 육박하는 고래상어까지 다양하다. 어류는 뼈의 골질화 정도에 따라 

무악류, 연골어류, 경골어류로 구분된다. 무악류는 턱이 없기 때문에 근육으로 이루어진 입과 치아로 

주변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먹이를 섭취한다. 연골어류는 경골어류의 뼈에 비해 더 유연하고 가벼운 

물질로 이루어진 연골의 뼈대를 가지고 있으며, 상어류, 가오리류, 홍어류, 은상어류가 포함된다. 

경골어류는 뼈의 일부라도 골질화된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는 경골어류이다.

패류는 연체동물문에 속하는 동물 중 패각이 있는 종류를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딱딱한 패각으로 

연체를 보호하고 있다. 현재 약 10만 종 이상의 패류가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560종이 

보고되었다. 패류의 서식지는 바다, 담수, 육지와 바위, 개펄, 해초 위 등 다양하다. 패류는 손쉽게 잡을 

수 있어 원시시대부터 이용되고 있으며, 굴, 전복, 가리비 등 양식할 수 있는 종이 많아 수산업상 

중요한 동물군으로 간주된다.

갑각류는 절지동물의 한 분류군으로 게와 새우류 등 현재 세계적으로 약 67,0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0.1㎜에서 3.8m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갑각류는 수중 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유영을 하거나, 바닥에 기어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중의 부유물에 

고착하거나, 어류나 기타 무척추동물에게 기생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부유 생활을 하기도 한다. 

주로 온대에서 열대에 걸친 수심 200m까지의 얕은 바다나 민물에 서식하며, 극지방이나 수심 

6,0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도 있다. 따개비류 등의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암수딴몸으로 

부유 유생을 거쳐 변태한 끝에 성체로 성장한다. 갑각류는 수산자원이나 어류의 천연사료 등으로 

사용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새로운 종이 계속해서 발견되어 

정확한 종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30여 종의 갑각류가 분포하고 있고, 그중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종은 갑각류 중에서 새우류와 게류는 30여 종, 집게류는 1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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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며 엽록소로 동화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을 칭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8,0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조류는 500여 종으로 이 중 약 50여 

종이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톳, 

모자반, 청각 등이다. 해조류는 서식 수심과 색깔에 따라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로 구분되는데, 

녹조류는 엽록소를 다량 함유해 광합성을 활발히 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 분포한다. 대표적인 

녹조류는 파래, 매생이 등이다. 갈조류는 엽록소 a. c와 카로틴, 후코산틴 등의 색소가 함유된 조류로, 

녹조류보다 깊은 바다에 서식하고 다시마, 톳 등이 대표적이다. 홍조류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고 

우리나라 해안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엽록소 a, d와 피코시아닌 같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김, 

우뭇가사리 등으로 대표된다. 

수산동식물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연체동물 중 두족류, 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척삭동물 중 미색류, 갯지렁이류, 개불류, 양서류, 자라류, 고래류와 해산 종자식물이 있다. 

다. 수산물 생산량 통계

UN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1950년부터 각국 정부로부터 

품종별 수산물 생산량 통계를 수집해 왔다. 어획어업(capture fisheries) 생산량은 각국의 해면과 

내수면에서 어획된 품종별 생산량 정보를 제공하며, 품종별로 FAO 해구별, 대륙별, 국가별 생산량 

정보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양식어업(aquaculture) 생산량 역시 해면과 내수면에서 양식되는 

품종의 생산량 정보를 제공한다. FAO의 시계열 통계 프로그램인 FishStatJ를 이용하면, 어획어업, 

양식어업의 생산량뿐만 아니라 수산물 무역 및 소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식물(aquatic 

plants)은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소비되고 있어, FAO의 어획어업 및 양식어업 생산량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라. 남획의 징후

남획은 과도한 어업활동으로 자원을 무분별하게 어획해 그 개체 수가 감소하여 최대 복원력을 넘어선 

상태를 말한다. 과도한 어획은 자원의 사망률 증가와 자원량 감소를 초래하여 그 자원의 개체군 

생태학적 속성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어획 과정이나 어획물을 통해서 반영되게 된다. 

남획의 징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첫째, 자원이 감소하면 어군의 분포밀도가 감소하여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이 점차 감소한다. 이 경우 어획노력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증대된 경우에도 총어획량은 감소하게 된다. 둘째는 자원이 감소하면 분포영역이 축소되어 

어장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어획이 강화되면 사망률이 높아져서 고령어가 적어지고 

어체가 소형화되므로 어획물에서 대형어의 비율이 감소하고 평균 체장과 평균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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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징후는 연령별 체장이 증가하거나 성 성숙(sexual maturation) 연령이 낮아지는 것이다. 

자원이 감소하면 개체당 먹이의 이용도가 높아지므로 성장이 잘되고 성 성숙이 빨라지게 되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남획을 진단할 때, 어구의 능률 및 어법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수산물의 소비 증가와 함께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남획이 진행되어 수산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과 서식지 환경 

악화, 오염, 폐어구 등으로 인한 폐사로 수산자원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IUU 어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태계와 합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IUU 어업으로 인한 연간 어업손실량은 1,100만~2,600만 톤으로 추정되며, 그 피해액은 연간 

미화 100억~235억 달러로 추산된다(Agnew et al., 2009; Haken, 2011). 해양자원평가그룹(Marine 

Resources Assessment Group, MRAG)에 따르면, IUU 어업은 전 세계 어류 생산의 10~30%에 

달한다(MRAG, 2009). 

2 세계적 동향

가. 어획어업 및 양식어업 생산량 변동: 

FAO(2020)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어획어업 생산량은 거의 정체되어 있으며(그림 5.1), 

앞으로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8년 전 세계 수산물(어획, 양식 포함) 생산량은 

1억 7,900만 톤으로, 이 중 어획어업 생산량은 9,640만 톤, 양식어업 생산량은 8,210만 톤으로 

나타났다(그림 5.1). 2018년 어획어업 생산량은 지난 3년의 평균보다 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해면 

어업생산량은 8,441만 톤(그림 5.2),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1,200만 톤이 보고되었다. 연간 어획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인도네시아, 페루, 인도, 러시아, 미국 및 베트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7개국의 어업생산량은 전 세계 어업생산량의 50%를 차지하였다. 어종별로는 

멸치가 페루와 칠레 해역에서 700만 톤 이상 어획되어 가장 많이 어획된 종으로 보고되었으며, 

알래스카 명태는 340만 톤으로 2위, 가다랑어는 320만 톤으로 9년 연속 3위를 차지했다. 

2018년 양식어업 생산량은 생체량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8,210만 톤을 달성하였다. 해면에서의 

양식생산량은 3,080만 톤인 반면, 내수면에서의 양식생산량은 5,130만 톤으로 전 세계 양식생산량의 

62.5%를 차지하였다. 분류군별로는 수생 동물은 8,210만 톤, 수서 조류(식물)은 3,240만 톤, 장식용 

조개와 진주의 생산량은 2만 6,000톤이었다. 수생 동물 중 어류의 양식생산량은 5,430만 톤이 

보고되었다. 최근 해양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양식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는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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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보다는 연체동물이 더 많이 양식되고 있다. 전 세계 양식생산량은 2001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5.3%가 성장하였으나, 2017년은 4%, 2018년은 3.2%로 성장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최대 양식생산국인 중국의 성장 부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양식생산량의 89%가 

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요 양식 어업국은 중국, 이집트,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등이다.

그림 5.1 전 세계 어획어업 및 양식어업 생산량 변동(FAO, 2020) 

나. FAO 해구별 어획량

FAO는 세계의 해양을 수산물 생산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북서태평양 해역은 

‘Area 61’로 불리며, 전 세계 어획생산량의 25%를 생산하는 생산력이 매우 높은 해역이다(그림 5.2). 

이 해역에서의 총어획량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1,700만 톤에서 2,400만 톤 사이에서 

변동했으며,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2,220만 톤, 2,010만 톤이었다. 역사적으로는 정어리와 

명태가 각각 540만 톤과 510만 톤으로 가장 우점한 종으로 보고되었으나, 지난 25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조적으로 1990년 이후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및 새우의 어획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어획되는 어류는 65.4%가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내에서 

어획되었고, 34.6%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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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FAO 해구별 어업생산량

(단위: 100만 톤)

2017년 어획 통계를 기준으로, 중서부태평양해역에서는 전 세계 총생산량의 16%인 1,260만 톤이 

보고되었다. 이 해역에서는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다랑어와 

새치류 및 정어리류, 멸치류가 어획된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된 어류의 77.6%는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되었다. 

남동태평양해역에서는 720만 톤의 어업생산량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총생산량의 약 10% 

수준이다. 가장 많이 어획된 종은 페루 멸치와 점보오징어로 각각 400만 톤과 760만 톤이었다. 이 

해역에서 어획되는 수산자원은 45%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수산물 소비 현황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은 전체 동물성 단백질의 17%, 전체 단백질의 7%를 차지하고 있다(FAO 2020). 

수산물은 전 세계 33억 명 이상에게 1인당 평균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20%를 제공했으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감비아와 작은 섬나라 등에서는 50% 이상을 제공하였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1%의 속도로 증가했으며(그림 5.3), 이는 동기간 세계 

인구 증가율(1.6%)의 거의 두 배이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 9.0kg에서 

2018년 20.5kg으로 약 20% 증가했다. 이는 총 육류 소비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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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전 세계 1인당 연평균 수산물 소비량 변동 추세

라. 세계 해양의 수산자원 상태

FAO의 평가에 따르면, 인간이 어획하는 수산물 중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 속하는 어류의 

비율은 1974년 90%에서 2017년 65.8%로 감소했다(그림 5.4). 반대로 생물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자원상태는 1974년 10%에서 2017년에 34.2%로 증가하였다.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 65.8% 

중, 최대지속생산에 도달한 비율은 2017년에 59.6%이며, 아직 자원상태가 좋은 어종은 단지 6.2%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자원상태가 좋은 어종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종별 생물량을 

양륙량 기준으로 고려하면, 현재 양륙량의 78.7%는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되고 있다.

그림 5.4 전 세계에서 어획되는 어류의 자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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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어업 현황과 수산자원 보전 활동

가.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 변동

우리나라의 어업생산량은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천해양식어업으로 나누어 집계된다. 

우리나라의 총 어업생산량은 1970년대 200만 톤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 31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 29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며, 2000년 251만 톤에서 2020년 371만 톤까지 연평균 6.5%씩 증가하였다(그림 5.5). 

그림 5.5 우리나라의 어업별 생산량 변동 

2020년을 기준으로 어업별 구성(물량 기준)을 보면 천해양식어업이 전체의 6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일반해면어업이 25.1%, 원양어업이 11.8%의 순서로 나타났다. 

천해양식어업은 2000년에는 26.0%로 원양어업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연평균 8.4%씩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06년 이후에는 국내 생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5.5). 

반면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각각 연평균 –1.2%와  -0.8%로 감소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총 

어업생산량 증가는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 증가에 기인하였으나, 2020년을 기준으로 천해양식어업의 

품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해조류가 생산량의 76%인 176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패류(41만 5천 톤), 

어류(8만 9천 톤), 기타 수산동물(3만 6천 톤), 갑각류(8천 톤)의 순으로 생산되어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써의 기여도는 생산량 증가만큼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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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생산량 변동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970년대 평균 120만 톤에서 1980년대 152만 톤으로 증가한 후, 

1990년대에는 소폭 감소한 137만 톤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102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5.6). 특히 2016년 이후에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100만 톤 이하가 어획되어, 최고 

어획량을 기록하였던 1986년 173만 톤과 비교하면 70만 톤 이상이 감소하였다.

그림 5.6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연도별 어업생산량 변동

지난 40년간의 어획통계를 보면, 한반도 부근 해역의 수산자원은 시대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그림 

5.7a). 첫 번째 현상은 시대별로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의 교대 현상이다. 동해에서의 어획량 

변화를 시대로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명태가 많이 어획되고, 살오징어가 적게 잡혔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서 명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살오징어가 증가하여 동해 전체 어획량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였다(그림 5.7b). 시대별 어획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온이 높았던 기간에는 

살오징어, 고등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이 증가하였고, 수온이 낮았던 기간에는 이들 어종의 어획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모든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수온의 변동에 따라 증감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생물 종 각각의 성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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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시대별 주요 어획대상종의 변화

(a) 우리나라 연근해

(b) 동해 

두 번째 현상은 소형표층어류(부어류)의 증가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가장 대표적인 

소형표층어류는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인데, 이들 어종의 어획 비율은 1980년대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21%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40%, 2000년대에는 52%와 2010년대에는 4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그림 5.8). 이들 어종의 증가는 어획의 주요 대상이 저어류에서 부어류로 바뀜에 

따라 어획대상 종의 영양단계(trophic level)가 낮아지고, 어종이 단순해져 생태계의 건강도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 소형표층어류는 기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자원량 및 

어획량의 연변화가 매우 커서 효율적인 자원관리 정책 수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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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어획되는 주요 부어류 3종의 어획 비율 변동

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량 변동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하는 수산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FAO(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4.97kg으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총공급량(총생산량, 수입량, 이입량의 합)을 총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양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김 등(2018)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가식부와 먹을 수 없는 

비가식부로 나누어, 즉 폐기율을 고려하여 순 식용공급량을 계산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200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30.7kg의 수산물을 소비하였으며, 2015년에는 41.3kg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42.6kg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그림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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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해조류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라. 연근해 자원상태 

우리나라 연근해의 어선세력과 어업생산량을 토대로 전체 자원상태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연근해의 자원수준은 적정수준 1을 기준으로 0.59였으며, 어획노력량 수준은 1.24로 나타나 1990년대 

초에 비해 과잉노력 상태를 나타내었다(그림 5.10). 어획강도는 어선감척사업 등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0 어획량 및 자원량 기준점에 따른 자원상태 분류와 연근해 자원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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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산물 생산의 위협 요소

1) 미성어 및 소형어 어획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근해 조업어장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해 

및 연안어업 간 어장경쟁과 조업분쟁 등이 심화되었다. 근해어업은 어장상실로 연안으로 조업어장을 

이동하고 연안어업은 어획성능 증가에 따라 근해까지 조업어장을 확장함으로써 한정된 어장에서의 

경쟁적인 조업이 치어까지 남획하는 무분별한 어획으로 자원고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물을 

사용하는 어업에서 미성어의 어획이 증가하여 어획물의 평균체장이 감소하고 있으며, 산란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성어의 남획으로 산란자원량의 감소, 자원의 산란 재생산 기회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숙하지 않은 미성어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서 먹이생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멸치, 

젓새우, 베도라치,  곤쟁이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소형어의 어획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어장축소에 

따른 연안 측에서의 조업증가로 정치망, 저인망, 근해안강망, 등에서 멸치, 베도라치, 젓새우 등에 

대한 어획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미성어와 소형어의 어획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부가 

가치를 가진 유용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어업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어린 고기를 집중적으로 포획하기 때문이다. 미성어와 소형어 어획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은 미성어는 

주로 비계통 판매(사매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미성어의 약 80%는 양식장의 생사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5.1). 또한 일부는 낚시 미끼, 가공식품 및 뼈채회(세꼬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5.1 양식 생사료 및 배합사료 사용량과 양식어류 생산량

(단위: 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합계 592,088 559,854 668,114 489,094 525,791 510,509 485,961 553,527 548,955 567,943

생사료
490,946

(82.9%)

472,011

(84.3%)

579,400

(86.7%)

411,571

(84.1%)

448,371

(85.3%)

443,382

(86.9%)

425,149

(87.5%)

473,669

(85.6%)

473,229

(86.2%)

477,027

(84.0%)

배합

사료

101,142

(17.1%)

87,843

(15.7%)

88,714

(13.3%)

77,523

(15.9%)

77,420

(14.7%)

67,127

(13.1%)

60,812

(12.5%)

79,858

(14.4%)

75,726

(13.8%)

90,916

(16.0%)

양식

생산량

(어류)

97,663 99,006 109,516 80,110 72,449 76,307 73,109 83,438 85,449 89,100

2) 해양 쓰레기

육지에서 해양으로 흘러들었거나 해양에서 바로 투기되어 침적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은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 공간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악화시켜 수산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하고 



Ⅴ. 수산자원 변동과 남획

한림연구보고서 141 115

어획 활동을 방해하여 어획량의 변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MIFAFF, 201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대상으로 트롤조사를 실시하여 해저에 침적된 

해양 쓰레기의 분포 상황 및 종류를 분석, 보고하였다(Song et al., 2021).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총 5회의 조사에서 서해보다는 동해와 남해에서 해양 쓰레기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특히 동해와 남해의 연안해역에서 해양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그림 5.11).

그림 5.11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저층 트롤조사에 의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분포 밀도

    (a) 전체                                           (b) 봄                                           (c) 가을

해양 쓰레기의 재료별 조성은 플라스틱이 전체 해양 쓰레기의 69.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금속과 

플라스틱이 섞여 있는 쓰레기는 25.3%를 차지하였다. 그 외 고무, 금속, 목재, 유리, 종이류 등이 

보고되었다. 용도별로는 수거된 해양 쓰레기의 98.4%가 어업활동에서 발생된 통발(25.7%), 

자망(24.6%)의 폐어구와 어구를 운용하는 데 사용되는 밧줄(24.2%) 등이었으며, 비 어업용 해양 

쓰레기는 단지 1.6%로 나타났다(그림 5.12). 이렇듯 투기 또는 유실된 폐어구는 선박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저서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해양생물이 대량으로 폐어구에 걸려 유령어업이 발생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유실된 자망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Kaiser et al., 1996;  Erzini et al., 1997;  Humborstad  et 

al., 2003;  Revil and Dunlin, 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유실 현황을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어구 유실량은 2만 4,400 톤이었으며, 

어구별로는 자망과 통발이 가장 많이 유실된 것으로 보고되었다(표 5.2).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3,78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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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저층 트롤조사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 종류(예시)

표 5.2 연간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유실 현황

구 분 자망 통발
안강망

낭장망

정치성

구획어업

예망

선망

해상

양식업
계

척수 18,034 7,473 813 6,193 30,746 - 63,259

평균어구수명 1년 미만 2년 3년 3년 3년 2년

어구종류 20여 종 10여 종 3종 10여 종 20여 종 5종

사용량

(척/년)

500폭

(3kg/폭)

2,500개 이상

(개당 1kg)

20틀 이상

(틀당 100kg)
1-5통

총 사용량 27천 톤 9.5천 톤 0.6천 톤 5천 톤 0.5천 톤 8.8천 톤 51.4천 톤

실 사용량 54천 톤 18천 톤 1.2천 톤 5천 톤 0.5천 톤 17.6천 톤 96.3천 톤

연간 유실량
17.3천 톤

(32%)

4.9천 톤

(27%)

0.4천 톤

(30%)
없음 없음

1.8천 톤

(해조류 10%)
24.4천 톤

*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한국어촌어항협회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2014년)

** 실 사용량은 총 사용량의 2배라고 가정(정치성구획어업, 예망, 선망 제외)



Ⅴ. 수산자원 변동과 남획

한림연구보고서 141 117

4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우리 국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수산자원 관리 주체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간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관리는 정부와 어업인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미성어 어획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생산자 중심의 자원관리에서 일반 국민이 동참하는 소비자 참여 

자원관리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알오징어, 총알문어, 풀치(어린 갈치) 등 어린 

물고기의 어획 실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윤리 소비를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어업 현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단일 어종 중심의 관리에서 생태계기반 중심의 관리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자원회복･보존, 

어업구조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생산체제로 체질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자원관리에 생태적 개념을 도입하여 어장분포, 어획량 변동과 더불어 먹이생물 풍도 변동 조사, 

피-포식 관계 규명, 산란장 파악, 환경변화에 따른 개체군 변동 및 어업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을 예측하여 지역별, 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가 필요하며, 자연 

산란장 및 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획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잉노력 상태이므로 어획강도 감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미성어에 대한 조업 금지를 유도하여야 한다. 현재 어획된 

미성어는 대부분 양식장에 생사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친환경 양식생산이 가능한 배합사료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생사료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고되는 해양 쓰레기는 바다에 유실, 투기된 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생분해성 어구 개발 등 

해양 쓰레기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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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위해서도 지구 끝 먼 극지바다가 과연 중요할까? 지구온난화 

현상은 남극과 북극, 심지어 고산지대의 빙하까지 빠르게 녹이고 있다. 극지방의 온난화는 남극 

황제펭귄의 서식지를 사라지게 하고, 중위도 날씨를 결정하는 기류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해수면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자연스레 드러나는 사실은 극지바다가 멀기는 하지만 전 지구적 

환경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국지적 환경변화와 그로 인한 생태계 파급 

효과, 도처에서 발견되는 인간 활동의 영향은 남극과 북극이 중위도 온대 지역과 공유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1 개관

가. 극지의 지리적 특징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를 뚫고 나오는 북극점과 남극점을 중심으로 이를 에워싸는 고위도 지역을 

극지라고 부른다(그림 6.1). 남극은 남극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땅덩어리와 그 위에 얹혀있는 

얼음덩어리를 함께 이르는 이름이고 이를 둘러싸는 차가운 바다가 남극해(또는 남대양)이다. 남극해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라는 세 개의 큰 바다가 만나는 곳이다. 바꿔 말하자면 남극해는 육지로 

가로막히는 법 없이 남극대륙 주변을 한바퀴 돌 수 있는 바다이고 이는 큰 의미를 지닌다.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남반구에서는 더욱 거침없이 불고, 이로 인해 

남극대륙을 둘러싸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시계방향으로 도는 남극순환해류라는 찬물의 큰 흐름이 

가능해진다(Ⅰ.2.가. 해양의 지리적 구분 참조). 남극해의 북쪽 경계를 긋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남극순환해류는 남극의 찬 바다를 그 바깥의 더 미지근한 물과 마치 커튼이라도 친 

것처럼 나누어 놓는다. 물론 남극의 찬 물과 저위도 대양을 나누는 극전선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계지만 남극조약은 편의상 남위 60°와 같은 지리적인 경계를 채택하고 이는 국제수로기구의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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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은 그 경계에 대해 남극보다 훨씬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다. 북위 66.5° 이상 북극권, 산림생장 

한계선, 빙하 남하 한계선, 영구 동토선 등의 개념이 북극의 경계 설정에 사용된다. 남극이 바다로 

둘러싸인 얼음대륙으로 간주되는 반면, 북극은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가 

중심이며, 북극점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다(Aurora Expeditions, 2021). 

지중해보다 약 4배가 큰 바다를 덮은 해빙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북위 66.5°를 경계로 한 북극권 

전체 면적 약 3,000만㎢ 중 북극해가 약 1,400만㎢를 차지한다. 흔히 북극을 의미하는 ‘북극권’에는 

캐나다와 러시아, 미국 알래스카의 북쪽 지역, 노르웨이 북쪽 해안,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같은 북쪽 섬들이 포함되는데, 이곳에서도 빙하를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북극권을 ‘가장 따뜻한 

7월의 평균 기온이 10℃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알래스카 남단까지가 

북극권이 된다.

그림 6.1 남극대륙을 에워싸는 남극해와 대륙에 갇힌 북극해

나. 극지바다의 자연적 특징

남극과 북극 바다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은 유난히 낮은 온도, 몇 달씩 계속되는 낮 혹은 

어둠, 그리고 바다가 주기적으로 얼었다 녹는 현상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합쳐져서 

남북극에도 계절이 있게 한다. 극지라고 하면 일 년 내내 얼어붙은 밋밋한 세상을 떠올리겠지만 

남극과 북극의 바다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는 뚜렷하다. 아마 열대바다에서 보이는 

계절변화보다 심할 것이며 중위도 온대 해양에 버금갈 것이다. 계절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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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를 돌려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동지와 하지를 경계로 하여 낮이 훨씬 긴 여름과 반대로 

밤이 훨씬 긴 겨울이 교대한다. 이 현상은 고위도로 갈수록 두드러져 남극해의 가장 남쪽에서는 거의 

백야 수준으로 햇빛과 어둠이 지속될 수 있다. 게다가 여름에는 해빙이 녹아 후퇴하고, 겨울에는 

해빙이 확장되는 일이 반복되며 뚜렷한 계절변화를 만들어낸다.

남극해는 대륙 주변부의 늘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해역,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다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해역, 또 얼음에 덮이는 법 없이 늘 열려 있는 해역으로 나누어진다. 남극대륙 주변의 가장자리에는 

대륙을 덮은 빙상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져드는 곳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착빙이 바다의 바닥 혹은 

육지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곳이 영구빙 해역이다. 영구빙 해역을 넘어서면 여름에는 해빙이 녹아 

바다 표면이 노출되고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붙어 덮이는 계절빙 해역이 있다. 남극대륙의 면적을 

넓히고 좁히는 거대한 자연의 공정이 매해 반복되는 것이다. 그 밖으로 더 나가면 남극 극전선에 이를 

때까지 펼쳐지는 바다는 여전히 찬물이지만 얼음에 덮이는 법은 없다.

남극해 대부분의 해역은 천연비료성분인 영양염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생물량은 기대하는 만큼 높지 

않다. 생물생산력으로 보면 사막과 같은 초라한 바다이며 척박한 평원이다. 남극의 거센 바람은 

식물플랑크톤을 빛이 닿지 않는 깊이까지 계속 밀어 넣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이고, 

무엇보다도 아주 적은 양이라도 광합성에 꼭 필요한 미량금속의 양이 적다.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육지로부터 날아오는 먼지가 종종 미량 영양물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남극해는 지구상 육지 

어디로부터도 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천연비료가 풍부한 물이 솟구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량금속 결핍이 생물의 번성을 가로막는 병목이 된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지형 

등에 부딪힌 바닷물과 소용돌이가 미량금속을 흙탕물에 섞어 공급해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풍부한 천연비료의 덕을 제대로 입어 폭발적인 생물 번성에 이르기도 한다.

남북극 바다의 생태계는 이런 계절변화와 주기를 최대로 활용하도록 진화해왔다. 봄이 찾아오고 

해빙(海氷)이 녹아 풀려나오는 민물이 표층해수와 섞이면 덜 짜고 가벼운 물 덩어리가 수층의 상층부를 

차지해서 성층화가 일어난다. 겨울에 비하면 바람도 한결 잦아들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윗물과 무거운 

아랫물로 층이 나눠지면 같은 세기의 바람이 불어도 식물플랑크톤이 빛이 미치지 않는 깊이까지 

밀려들어 가기 어렵고, 또한 해가 길어지고 빛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극의 바다도 새싹이 돋는 봄, 

우거진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남극권 해양생물의 역설 가운데 하나는, 모든 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근원인 일차생산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펭귄과 물개, 고래 등 대형동물의 천국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북극 바다코끼리 혹 북극곰의 예를 보더라도 대형동물의 번성이 양극 해역에 공히 

적용되는 경우임을 짐작하게 한다. 더디지만 오랜 시간 축적한 지방축적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남북극 바다의 긴 겨울을 넘길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기 때문에 큰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역시 뚜렷한 계절변화가 여러해 반복될 때 극지해양의 생태계가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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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극지해양의 대형동물은 인간의 자원수확 활동이 과도해질 때 그 위협이 더 선명하게 눈에 

띄기 때문에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목표이며 상징이 되기도 한다.

2 기후변화와 극지해양환경

기후변화가 심각하긴 해도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제한적인 현상이었다면 지구촌 전체의 화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돌발적 이상 한파로 온난화의 큰 추세를 부인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따뜻해지는 

북극이 중위도 혹한과 폭설의 배경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발현 양상과 강도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남북극이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만큼 극지의 얼음과 눈은 녹아내린다. 해를 거듭하며 녹아 쪼그라드는 남북극의 

해빙(海永), 또 대륙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떨어져 나오는 빙산은 온난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으로 자주 대중매체에 등장하여 아주 익숙한 장면이 되었다. 사실 남북극의 얼음 바다는 

기후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바로미터인 동시에 지구환경 변화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연구하기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지구 끝 얼음 바다 한복판이다.

남극과 북극에서 일어나는 환경변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을 꼽는다면 우선 해빙(海氷)의 

수축이다. 남극해 해빙의 소실이 적어도 아직은 일부 구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남극 전체로 

보면 소강상태거나 오히려 살짝 증가하는 반면 북극해 해빙의 감소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NASA 

2019). 1979년 인공위성을 이용하는 원격관측이 시작된 이래 북극 해빙의 하락세는 일관되며 그 

추세는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다(그림 6.2).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극 해빙의 면적뿐 아니라 

두께이다. 북극 해빙의 상당 부분은 여름에 녹고 겨울에 다시 얼기를 되풀이하지만 일부는 여름에도 

녹지 않아 여러 해 동안 계속 단단하게 자라는 다년빙(多年氷)이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소속 과학자들은 북극해의 다년빙이 사라지고 있으며, 그 평균 두께가 

1980년대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처럼 계속 높게 

유지되면 21세기 중반에는 처음으로 북극해에 얼음이 없는 여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더 이상 허풍이 아니다. 해빙의 수축이 가져오는 효과는 심각하다. 극지의 눈과 얼음이 태양 

빛을 반사시켜 지구 밖으로 열에너지를 도로 내보내는데, 바다가 얼지 않으면 그만큼 태양에너지 

흡수를 막아줄 차단막, 다른 말로 그 에너지를 우주로 되돌려 보낼 반사판 면적의 감소를 뜻한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만큼 태양에너지는 지구 안으로 흡수되어 얼음은 더 빨리 녹고, 해빙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된다. 수온과 염분 차이로 발생하는 해류 순환은 헝클어지기 

시작하고 열 교환 현상이 약해지면서 저위도와 고위도 사이 열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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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북극해 해빙 면적의 감소 추세(9월 평균 북극 해빙 면적)

둘째는 녹아내려 주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빙하이다. 빙하는 해빙과 달리 눈이 녹아 다져지고 

땅덩어리 위에 얹혀진 얼음이다. 빙하가 녹아내려 바다로 들어간다면 이는 바다에 새로운 물이 

추가되는 셈이고 그 결과 해수면 상승을 초래한다(Chen et al., 2013). 셋째는 동토층 붕괴다. 

동토층이 녹아내리며 그 안에 숨어있던 온실기체의 대량 방출이 시작된다. 이 동토층은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베리아해 같은 얕은 수심의 연안에도 숨어있다. 결론적으로 얼어붙어 있던 흙과 

퇴적물이 녹아내리면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수십 배 강하다는 온실기체 메탄이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는 글자 그대로 온난화 시한폭탄으로 작용한다(Whiteman et al., 2013; 

Shakhova et al., 2014). 

남북극 바다의 환경변화는 생물생산력과 먹이그물의 변화로 이어진다. 물리 변화가 생물적 현상과 

결합하게 되면 그 반응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생물생산력은 온도와 생산력의 소재가 

되는 물질의 증감 사이의 함수이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생물생산력은 활발해지는 것이 

물리법칙이다. 하지만 생물생산력을 높이는 재료가 모자라면 따뜻해지기만 한다고 생산이 더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다가 따뜻해진다고 바로 윤택한 경작지로 되지는 않는다. 바다에서는 

천연비료에 해당하는 영양염이 늘 모자라기 쉬운데 영양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온난화가 

비옥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태계의 먹이그물을 따라 온실기체가 옮겨가고 순환되는 과정에서 

극지생태계는 경우에 따라 온실기체의 흡수원으로 작용하며 기후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완충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지구 끝 극지는 지구환경 변화의 종착역이며 시발점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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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완충장치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속도가 거세지면서 완충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큰 걱정거리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이 극지 바깥, 문명 세계로 밀려올 수도 있고 문명 세계에서 시작된 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충격은 추가적으로 더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한편, 극지역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온난화의 부작용과 역기능은 뚜렷하지만 동시에 순기능과 

온난화로만 가능해지는 기회 역시 현실이다. 북극 해빙이 사라지면서 기대하는 항로의 개방, 수산자원 

수확과 에너지 자원 채굴의 가능성은 기후변화 위협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이다(Huntington 

et al.,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활동의 증대로 인한 보전 수요와 보전 압력의 강화는 예견된 

일이며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다.

남극과 북극에서 발현되는 기후변화는 중위도 날씨와 이상기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위도의 이상 한파가 북극 

온난화, 더 구체적으로 ‘북극 진동’의 변화로부터 유발되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는 이미 다수 

나왔다. 북극이 따뜻해지며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북극 상공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소용돌이가 이완된 틈을 타고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흘러내려 올 때 

한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Kim et al., 2014; Kig et al., 2015). 북극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한파뿐 

아니라 폭염과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고수온 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3 남북극의 환경 거버넌스: 생성과 진화

가. 극지 거버넌스와 환경 규범

북극이나 남극에서 거버넌스가 수립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극지에서의 거버넌스는 비교적 새로운 

체제이고, 그중의 환경 규범은 더욱 그렇다. 남극과 북극의 환경 거버넌스가 세워지는 계기에는 글자 

그대로 꽁꽁 얼어붙어 딱히 관리할 필요 없던 세상이 와해되는 해빙(解氷)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해빙은 자연적 해빙(解氷)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적 해빙(解氷)까지 모두 이른다. 남극과 

북극은 자연환경이 다른 만큼 거버넌스 체계, 특히 환경 규범도 크게 다르다. 남극이 눈으로 덮인 

거대한 땅덩이와 그를 에워싼 찬 바다라면 북극은 대륙들에 둘러싸인 얼어붙은 바다이다. 남극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지구의 외딴 구석이라면 북극은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문명 세계에 훨씬 

가까이 있다. 북극의 상당 부분은 강대국들의 관할구역이고 북극의 한가운데 위치한 공해조차 

연안국이 장악하고 있는 길목을 지나야만 그곳에 이를 수 있다. 반면 남극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영유권 주장을 보류하는 데 합의하면서 정부 간 국제조약으로 남극의 관리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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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했다. 남극 거버넌스는 구조적으로 특정 국가의 독주나 일방적 권리 주장이 통용되기 어렵고 

과학과 평화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환경 규범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냉전 시대 최초의 군축조약인 남극조약이 환경보전과 평화 협력의 길을 여는 데 일조를 한 

것이다. 

나. 북극 거버넌스

북극의 경우 상당한 면적의 북극 구역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인식과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얼어붙은 국제 공간이 녹아내리면서 접근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북극이 도전과 기회의 공간으로 다가오게 된 배경이다. 기후변화는 

북극에 심각한 생태계 변형을 가져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항로와 자원개발, 그를 위한 시설기반 

구축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떠오르게 하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1987년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쵸프가 동서가 대립하고 있던 북극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무르만스크 

선언을 한 이래 북극의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북극의 경우 남극조약과 비교할만한 정부 간 

협약은 없다. 북극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자리 잡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선언으로 출범했는데, 이 선언에는 북극이사회가 추구하는 북극의 

환경보호･지속가능한 개발･원주민의 복지라는 3대 목표가 담겨있다. 이 목표는 기본적으로 보전과 

개발 사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극 거버넌스의 실체인 북극이사회도 알고 보면 

북극환경보호전략에서 시작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을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차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에 영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와 북유럽 여러 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북극에 거주해 온 

원주민들을 대표하는 6개 단체에 특별한 영구참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비 북극권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옵서버로만 받아들이는데 한국 등 1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고 옵서버 

가입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다. 남극 거버넌스

남극은 북극에 비하면 훨씬 더 협력의 공간이다. 1959년에 체결된 남극조약과 그 후에 채택된 일련의 

남극 관련 협약들은 함께 남극조약 체계를 이루고 있다. 처음에는 남극 환경보호 규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일관성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환경보호에 충분하지 못했던 산재된 협약들과 그 현실은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일명 마드리드 의정서)의 채택을 획으로 일대 전기를 맞는다. 1991년 성안되고 

1998년부터 발효된 이 의정서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가 남극환경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남극환경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에 따라 채택되었다.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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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것은 매우 까다롭게 성안되고 엄격한 개발조건을 담은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CRAMRA)을 

보류시키다 결국 대체한 협약이 이 남극환경보호의정서였다. 1988년 성안된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은 

남극에서 상업적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협약도 남극조약체제에 속하는 협약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남극환경보호규정을 두고 있었다. 

남극광물자원 개발활동이 남극환경과 관련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세하고 까다로운 

일련의 조건을 명시하고 남극환경과 생태계에 중대한 역효과 내지는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광물활동을 금지한다. 광물활동으로 초래되는 남극환경 및 관련 생태계에 대한 

피해에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었다. 매우 강력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된 것은 남극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보호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징표이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는 남극환경에 관한 기존의 협약, 조치, 권고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규정을 보충하여, 남극대륙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인간 활동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규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종종 거론되는 오해이지만 2048년이 된다고 

광물자원 개발이 재개되거나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만료되지는 않는다. 대체할만한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남극환경보호의정서를 폐기하거나 개정할 수 없고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조건은 

지극히 까다롭다. 국제사회의 추세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극환경보호의 정신을 변함없이 존중하고 

그 의미와 영향을 신뢰하는 것이다.

남극환경보호의정서로 가능해진 환경보전의 구체적 예로 남극특별보호구역(ASPA)을 들 수 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과학적 연구대상으로의 가치, 심미적 가치, 보존할만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지정될 수 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누군가 이런저런 가치 때문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명분과 함께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제안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소위 펭귄마을을 남극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은 2009년 제32차 

남극조약당사국 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한 바 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관리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서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활동조차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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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지해양환경과 새로운 위협: 인간 활동의 결과

계속 증가하는 여행과 탐험, 과학 연구활동과 과학기지 운영, 어업, 대형 유조선의 난파 등에 따른 각종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방출 등은 극지환경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다.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 역시 

과도한 자외선 통과를 허용하므로 동식물의 성장 저해를 초래해 남극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본 단원에서는 어업, 오염물질, 외래종을 중심으로 극지해양환경의 위협 요소를 

알아본다.

가. 어업

극지는 지리적으로 지구의 다른 구역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문명 세계, 다른 말로 인간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정의 미답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북극보다 더 외딴 남극만 해도 

사람의 발길이 닿기 시작하는 것은 백 년이 훨씬 넘었고 최근 남극에서조차 인간 활동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면서 남극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남극해 생물자원의 경우, 남획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한 자원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극해의 역사와 어업 

경험을 되돌아보고 북극해 어업이 시작되기 전 충분한 과학조사와 정보 축적을 위해 상업어업을 

선제적으로 금지하였다. 생물자원의 과다한 채취는 생태계 보전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다.

나. 오염물질

지구를 병들게 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마지막 행선지가 남극과 북극이 되는 것은 이미 사례가 있는 

일이다.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유기 오염물질’이 북극에까지 이른다더니 

이제는 온 세상이 걱정하는 플라스틱 오염의 종착역도 결국 북극의 결빙 해역과 동토층이 된다. 

심지어 먼 남극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생각해보면 더 작고 더 미량의 새로운 오염원은 대부분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다. 플라스틱뿐 아니라 새로운 화학 오염원도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물건이니 인간 활동의 흔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활동의 지시자이다. 지구 끝 극지에서 

발견되는 오염물질은 사람의 영향이 이 먼 곳까지 미친다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쉽고 또 새로 듣는 이야기라 오히려 기후변화와 같은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을 가릴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이다. 게다가 북극의 오염은 

남극과 달리 야생의 환경뿐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플라스틱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북극으로 날아들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플라스틱 오염은 매스컴을 통해 대중의 눈과 귀에 닿을 수 있는 현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인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자칫 분명한 고의가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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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극지의 오염물질은 대체 어떻게 극지까지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경로는 대략 세 가지가 될 것이다. 북극 바깥의 큰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오는 경우 그리고 북극 

안에서 국지적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리고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날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속속 발표되는 결과들을 보면 이 세 가지 경로가 모두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극해의 플라스틱 오염 특히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미세플라스틱은 북극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북극 해빙에서 리터당 1만 개에 이를 정도로 높은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는 

해양에서 가장 농축된 미세플라스틱 오염, 혹 문명 세계의 오염된 해변보다 더 심한 것이다. 물론 이 

수준의 농도가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북극도 미세플라스틱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해빙은 미세플라스틱의 농축기 혹시 일시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다.

- 북극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전달되는 경로도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다.

- 해양생물이 섭취하기 시작해서 생물 농축 과정이 시작되고 인간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 북극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은 다른 오염물질의 탑재체가 되어 오염을 북극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외래종(invasive species)의 운반체가 될 수 있다.

다. 외래종

남극과 북극의 환경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본래 남극과 북극에 살지 않던 것들이 정착해버린 외래종을 

들 수 있다. 남극에 데려다 친구로 삼기도 하고 일도 시키던 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보내거나 

단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음 작은 생물은 의외의 큰 골칫거리이다. 종종 

극지에서 인간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배양기와 보호장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남극에 버려진 사과 씨가 사과나무로 번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북반구에서 어떤 

사연으로 흘러들어왔는지 모르는 각다귀라는 이름의 곤충이 이미 남극과학기지에서 말썽거리가 

되었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되었다(Remedios-De Leó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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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위협

사람들은 바다가 고요할 거라고 특히 극지바다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조용한 

바닷속에도 불협화음이 있다. 폭풍과 지진 같은 자연 소음도 해양생물들에게 충분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강력한 인공 소음은 바닷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짝을 찾기 위해 소리에 의존하는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석유와 가스 같은 해저자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건은 아주 날카로운 

위협이지만 무엇보다 선박의 통행이 가장 큰 소음원이다. 극지의 바다 특히 북극의 해빙이 녹고 뱃길이 

열리며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이는 분명히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새로 등장하는 위협이 될 

것이다(Lancaster, 2021). 그 밖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남북극의 해저자원에 대한 채굴노력에 

정말 돌입한다면 이는 그 어떤 경우보다 직접적인 위협이 될 소지가 크다.

5 극지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언: 우리나라를 위하여

가.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의 설정

남극해는 해양보호구역이 추진되는 대표적 국제 해역 중 하나로 이미 2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 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구조와 역할을 온전하게 보전하려고 미래를 위해 남겨놓는 공간이며 바다에 

두르는 일종의 그린벨트이다. 남극대륙을 둘러싼 찬 바다, 남극해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영원한 야생의 바다일 것 같지만 백 년을 훌쩍 넘기는 자원남획의 역사가 펼쳐진 무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지구 평균보다 한참 가파른 기온 상승과 더불어 바다를 덮고 있던 해빙이 사라지고, 빙상이 

녹아내리고 주저앉으며 그 영향이 남극의 일부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 이상 모르는 체 할 수 

없는 생태계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인간 활동은 원천적인 제한을 받는다. 생물자원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어업을 규제하려는 것도 있지만 인간 활동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복원력을 확보하고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남극해 생태계 

보전에 대해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조업이익 감소에 대해서 크게 걱정했다. 조업할 

권리와 할당 어획량의 확대가 주요 관심사였고 보존조치가 조금이라도 덜 엄격하길 바라며 어선을 

기반으로 가능한 과학 활동에 대해서도 미온적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극해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인식을 더욱 전향적으로 발전시켰다. 남극해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 상태가 

위험한 일부 구역만 어획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남극해 해역에 대해 충분히 넓은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네트워크화해야 한다는 기본 틀을 갖고 있다(Brooks et al., 2020). 만일 동남극과 웨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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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면 최소 수준의 보호구역 

면적을 확보하게 되고(그림 6.3), 길게는 10년 이상 끌어온 남극해 보전 현안의 해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 기후위기와 약탈적인 어업에 더해 자원 채굴,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 온 지구의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갖고 있는 가치의 유지와 회복, 

온실기체 저장고로서 바다 역할의 유지, 기후변화에 대한 완충 공간의 확보, 각종 새로운 위협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비교구역의 설정,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남극 바다를 위해 이 정도의 양보는 

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림 6.3 남극해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제안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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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조업으로부터 일탈한 사례로 눈총을 받기도 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기도 

하지만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설정 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의 설치가 합리적인 자원 수확 활동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조업이익과 생태계 보전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사고와 전망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남극해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둘째, 정부와 학계, 

그리고 원양어업계가 협력하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공동과제를 구상해도 될 만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원의 수확으로 얻는 경제적 수혜만 좇다 보면 생태계 보전과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생태계 보전이 자원 수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답이고 선제적인 과학 기여를 통해 그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의 역량으로 

만든 선례가 지구촌 사회에 모범관행과 시금석으로 회자되게 한다면 이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국익이다.

나. 북극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 요즘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큰 

걱정거리이다. 지금도 미세플라스틱은 바닷물과 바람에 실려 지구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구 끝 

청정지역이라는 북극도 예외는 아니다. 미세플라스틱은 북극의 특수한 환경과 만나면서 더욱 심각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북극의 바다 얼음은 계절에 따라 얼었다 녹기를 되풀이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다에 

실린 미세플라스틱이 해빙 속으로 갇혀 들어갈 수 있다(그림 6.4). 자세한 과정은 아직 잘 모르지만 

이미 기후변화에 시달리는 북극바다에 이것은 또 다른 짐이 된다. 북극해를 떠다니는 유빙들 속에 쌓인 

미세플라스틱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대중적 관심을 더 받고 또 해결을 촉구하기 쉬운 배경에 다음과 같은 이해는 필요할 것이다. 우선 

플라스틱 오염은 기후변화에 비하면 그 영향을 실감하기 훨씬 쉽다. 일단 미세플라스틱이 북극해에 

도달하면 바다가 얼어붙으며 만들어지는 얼음 속으로 잡혀 들어가고 바다 얼음은 미세플라스틱의 

임시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다. 북극해의 바다 얼음이 수년간 플라스틱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겠지만 

기후변화로 해빙이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해빙이 잡아 가두고 있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퍼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더 큰 우려이다(Peeken et al., 2019). 결국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또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할 것이고, 한번 북극에 

들어온 플라스틱이 어떻게 순환하고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 연구가 필요하며 생태계의 건강과 인간 

사회의 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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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플라스틱과 먹이그물 그리고 해빙

연구를 위해 남아있는 숙제는 많다. 북극해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다. 미세먼지라면 위성사진이라도 찍겠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직접 골라내야 하는 일이니 

‘가내수공업’이 따로 없다. 도처에 플라스틱이 차고 넘치는 환경이니 시료 채취와 처리 과정에서 혹시 

섞여들 수 있는 외부 플라스틱을 어렵게 수집한 북극의 플라스틱과 잘 분리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많은 품이 필요하다. 정말 깨끗하게 준비된 용기에 

미세플라스틱을 오염 없이 수집해서 모양과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적외선 분광기 등을 포함하는 

분석화학 장비를 동원해 성분을 분석하는데 이 또한 다른 연구진들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방법의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일상생활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역부족이고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 없고 

플라스틱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평범한 모범답안이다. 처음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을 때 미칠 파급효과를 알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익숙해진 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과 국가, 그리고 개인의 

노력도 절실하다. 연구와 감시는 시작되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갈 일이다. 

지금까지 북극해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유럽 연구진들의 대서양 통로에 다분히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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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이 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태평양 권역 북극해의 조사 결과가 더해진다면 그 의미가 한층 

커지고 북극해 현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Kim et al., 2021). 태평양에 면한 북극해에서 

플라스틱은 어떻게 유입되고 있고 어디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지 결국 미세플라스틱의 종착역은 

어디가 될 것인지는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활 속 현안이 된다. 또 그 연구결과가 좁게는 

북극권에서 넓게는 인류 전체에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미세플라스틱 연구는 ‘바닷속 

미세먼지’ 연구라고 부를만하다.

우리나라가 북극해 미세플라스틱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북극 안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유일한 출처가 아닐진대 북극해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지리적으로 북극권 밖에 있는 국가들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야생동물의 배 속에 발견되는 플라스틱 봉지는 그야말로 

충격인데 잘게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의 식량이 되는 물고기와 물개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또 

식수와 생활용수로 녹아든다. 400만 북극인의 건강과 보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북극권이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북극권의 초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6 맺는 말: 남북극 환경오염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남극과 북극이 마냥 신비의 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극을 곧 뚜껑을 열 수 있는 자원의 

보물단지로 기대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멀고 

외딴곳까지 가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는 것 다 안다. 오히려 극지에서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현금 

이익보다 지구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할 일이다. 극지연구는 극지환경을 망가뜨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연구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며 지구의 미래를 기약하는 노력의 

일부가 되었다.

이상적인 철학과 접근법이 처음 구체화되는 곳은 나중에 지구 전역에서 시행될 각종 조치의 출발점이 

되는 시금석 같은 곳이다. 아마 극지의 심미적이고 보전적인 가치가 그렇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다. 

극지환경 연구는 세계 선진국이라면 모두 하는 연구처럼 되어버렸다 국력의 상징, 중견국이라는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극지연구로 인류가 지구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의 하나로 극지연구, 

중견국이 되는 증거로 극지연구이다. 우리 정부가 또 국민이 극지의 환경을 대하는 법은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결정한다. 감성 이상으로 이성을 충분히 활용하는 보전 그리고 착한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극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것은 인류가 지구의 

미래와 어떻게 공존할지 가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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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교육과 국제협력

가. 최근의 국제적 동향

유엔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에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에 해양을 14번째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삼은 SDG-14에는 해양오염 감축, 해양생태계 보호,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산성화 예방,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지식의 증진과 역량 강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의 

이행 등이 세부목표로 들어갔다. 세계의 모든 바다는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에 해양환경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노력을 넘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유엔이 앞장서서 해양환경보호를 주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환경 상태를 평가한 첫 번째 시도가 2015년에 완성되었다. 제1차 

세계해양평가로 알려진 이 보고서에는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파괴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인류가 해양에서 얻는 혜택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UN, 

2017). 이를 토대로 하여 2030 아젠다로 알려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해양환경보호가 14번째 

항목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세계해양평가 보고서는 결론에서 과학에 기반하여 

해양환경을 평가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4월에는 제1차 보고서를 보완하여 

인간과 해양의 상호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한 제2차 세계해양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UN, 

2021). 제2차 보고서는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 기술의 진보, 해양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변화 등이 해양환경에 압력을 가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주된 

동인이 된다고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제1차 세계해양평가 이후 해양 관측체계가 향상되고 

이해가 증진되었으며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인간 활동에서 유발되는 많은 압력에 의해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해양 이용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생태계서비스 등 해양으로부터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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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한층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능력 배양, 

해양기술의 혁신, 해양 지식의 교환, 통합 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네스코 산하의 해양과학기술 분야 전문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는 유엔총회의 위임을 받아 SDG-1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올해 2021년부터 시작한다(IOC-UNESCO, 2021). ‘사람과 바다를 연결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전환적인 해양과학 기반의 해결책을 제시함’을 사명으로 삼은 이 계획은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해양환경 관련 10대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1) 해양오염 해소, 2)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복원, 3) 지속가능한 수산식량 제공, 4)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육성, 5) 해양과 기후의 연계성 규명, 6) 해양재해 통합 경보체계 구축, 7) 세계 해양관측망 

구축과 해양정보 서비스, 8) 디지털 종합해양도 작성, 9) 능력 배양과 해양자료 공유, 10) 바다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 등이 그것이다(그림, 7.1). 

그림 7.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 추진 체계(IOC-UNESCO, 2020)

전 세계 100여 개국 140여 개의 한림원과 과학기술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한림원연합회 

(InterAcademy Partnership, IAP)도 2021년 6월 ‘해양환경보호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 및 전 세계 IAP 회원 아카데미 모두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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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하였다(IAP, 2021). IAP 성명서는 해안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물질 유입, 기후변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에 의해 해양의 건강성이 심각히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바다에 관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을 

돕고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과학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일 것을 권고한다. 이 성명서는 또한 인류의 삶이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양교양을 높이는 해양교육을 장려한다.

나. 유네스코의 해양교육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행동은 해양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국제한림원연합회의 ‘해양환경보호 성명서’가 해양교육을 강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 

과학10년 계획이 10대 도전과제에 바다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을 포함시킨 이유이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는 해양소양에 대한 논의를 모아 2017년 ‘모두를 위한 해양소양: 도구 

세트’를 제작하여 회원국에 배포하고 해양교육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Santoro et al., 

2017).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교육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해양이 주는 혜택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활동이 역으로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깨달아 생활습관과 행동양식에서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해양소양 7대 원칙

유네스코는 해양교육을 통해 증진해야 할 해양학적 소양의 주요 원칙으로 7가지를 제시한다:

1. 지구에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하나의 큰 해양이 있다,

2. 해양과 해양의 생명체가 지구의 특징을 형성한다,

3. 해양은 날씨와 기후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

4. 해양은 지구를 생물서식이 가능하게 만든다,

5. 해양은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를 지원한다,

6. 해양과 인간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7. 해양은 거의 탐사되지 않았다. 

2) 해양교육의 현실 

가) 학교 해양교육

우리나라에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반영된 학교 해양교육은 유네스코가 제시한 해양학적 소양의 

7가지 원칙과 그에 따른 기본개념들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4학년 

과학교과에 ‘대기와 해양’ 단원을 넣고 해수의 성질과 순환을 가르치며, 중학교에서는 1학년 과학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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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단원에서 멸종 위기의 생물을 다루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통합과학 교과의 ‘환경과 에너지’ 단원에서 지구온난화와 지구환경 변화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림 7.2 미국 학교 해양교육 교과과정의 예(Ocean Literacy, 2010)

(a) 해양소양 7대 원칙

(b) 원칙 3에 대한 3~5학년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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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해양교육의 확대를 지향하는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는 해양수산부의 의뢰를 받아 2016년 

�초･중등학교 해양교육 종합 로드맵 수립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인이 갖추어야 할 

해양소양을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실천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해양에 관한 과학, 영토, 산업, 문화, 진로 등 5개 분야 원리와 25개 개념을 정립하였다. 특히 

해양과학 영역에서는 해양의 기초과학적 특성과 해양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을 기본개념으로 

가르치는 교과과정을 확립하여 해양교육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였다(신춘희, 2021). 또한 정부의 

탄소제로 정책에 부응하여 2020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구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해양환경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직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원 연수과정에서 해양교육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학교 해양교육의 예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전미해양교육자협회(National Marine 

Educators Association)와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 and Atmospheric Agency), 해양과학 

교육수월성센터(Centers for Ocean Science Education Excellence)는 해양적 소양을 ‘해양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해양소양의 주요 원칙 

7가지와 45개의 기본개념을 정립하였다(Ocean Literacy Campaign, 2013). 이러한 주요 원칙과 

기본개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유치원~2학년, 3학년~5학년, 6학년~8학년, 

9학년~12학년 등으로 나눈 4개의 학년군별 교과과정에 수준에 맞게 반영되어 있다(Ocean Literacy 

Network, 2015; 그림 7.2). 

나) 사회 해양교육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해양교육이 부족한 데 비하여 사회의 다양한 해양교육 시설과 해양교육단체 

등이 실시하는 사회 해양교육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박물관은 

역사와 문화적 시각에서 전시물을 통해 해양을 교육하고 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전시와 체험교육을 통해 해양과 해양생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파한다. 2020년 7월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은 해양과학의 교육, 전시, 체험을 통해 국민이 해양에 대해 갖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양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해양재단에서도 

‘수요일에 바다톡톡’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학생은 물론 

시민이 참가하는 해양강좌를 열어 시민의 해양소양을 함양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2020년 제정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해양교육센터를 

지정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교육 시설과 해양교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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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의 해양교육 시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의 국립청소년센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해양수련원 혹은 청소년수련관, 기업체가 경영하는 수족관 등에서도 다양한 해양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사회 해양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3) 미래 방향을 위한 제안

가) 해양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해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방향은 인간이 해양에 대해 갖는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다. 해양이 화수분 같이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이며 자정능력이 

뛰어나 쉽게 오염되지 않는 막대한 공간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해양의 대부분이 

아직 탐사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상의 물을 포함하여 전 세계 바닷물을 한데 

모은다면 지름이 약 1,385㎞에 불과한 작은 물 덩어리가 만들어질 뿐이다(USGS, 2019). 지구를 

반지름 1m의 커다란 공에 비유한다면 바다는 두께가 1㎜도 채 되지 않는 얇은 막에 불과하게 된다. 즉, 

해양은 규모가 막대하지도 않고 전체가 쉽게 오염될 수 있는 지구상 매우 한정된 공간인 것이다(김 등, 

2019). 지구 전체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바다에 인간 활동으로 만들어진 각종 오염물질이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평균 깊이가 4㎞인 해양을 지구상 

총인구수 약 70억 명으로 나눈다면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바다 부피는 0.2㎦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은 

해양 영역이 우리 각자가 매일 필요로 하는 산소, 물, 해산물, 레저 공간 등과 같은 모든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UN, 2017). 

나) 학교 해양 교과과정의 확대 및 사회 해양교육과의 연계

앞서 해양교육의 현실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학교 해양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교과과정이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해양소양 7개 원칙과 그에 따른 기본개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학교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해양교육의 교과과정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 과학교과에서 

다루는 해양과학의 영역을 확대하고 거의 모든 학년군의 교과과정에 해양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학교 해양교육 과정을 해양교육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 해양교육과 연계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특히,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 

서핑, 요팅 등 해양레저 활동과 연계된 체험교육을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운영한다면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은 물론 바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가른 해전에 관한 현장체험 교육도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바다를 이용하여 

나라를 지키고 국력을 확대한 선조들의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의 몸속에 흐르는 해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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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개척정신의 DNA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시대 동북아를 제패한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해상무역,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벌포 전투, 임진왜란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6.25 

한국전쟁에서 반격의 전환점을 만들어 낸 인천상륙작전 등은 바다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국가를 

지켜내고 국력을 신장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해양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다) 해양 시민과학의 육성 및 차세대 해양전문가 양성

과학자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시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학 활동인 시민과학은 많은 

사람이 협력하여 집단지성을 통해 과학적 성과를 이루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시민과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2016년 ‘크라우드소싱 및 시민과학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일반 시민의 과학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호주에서도 시민과학협회가 만들어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한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과학 활동은 시민과학의 주된 연구주제의 하나로서 해양포유류 

연구, 해안가 및 암반연안 생태계 모니터링, 산호초와 맹그로브 생태계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시민과학 네트워크로서 ‘네이처링’이 활동 중이다. 여기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프로젝트가 시행되기도 한다. 해양 시민과학은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해양환경보호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해양소양을 증진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앞으로 해양교육의 주요 방향으로서 해양 시민과학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해양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해양교육이 나아가야 할 주요한 부분이다.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매진할 인력과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에서도 차세대 해양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육성을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매년 개최하는 젊은 

해양과학자 워크숍은 이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워크숍 참가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유네스코가 해양소양 7대 원칙에서 첫째로 삼은 ‘지구에는 다양한 속성을 가진 하나의 큰 해양이 

있다’가 말해주듯이 세계의 모든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주변 바다는 물론 지구 

전체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더욱이 세계 바다 표면적의 

64%, 바닷물의 약 95%는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공해에 위치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 보호하지 않으면 공해수역은 곧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기 쉽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다(Hardin, 1968). 다행히도 유엔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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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제정하고 유엔해양연합회(UN-Oceans)에 속하는 

다양한 유엔 기구를 통해 국제사회가 해양과 해양자원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표 7.1). 최근 전 세계 해양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보여준다. 부유성이 강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넘어 공해상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을 만들었다(Lebreton et 

al., 2018). 국제한림원연합회(IAP)가 긴급히 ‘해양환경보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정부와 시민, 

과학자들로 하여금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IAP, 

2021).

1) 해양환경보호 관련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와 주요 활동

세계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건강성이 악화되어 간다는 제1차 세계해양평가 보고서에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2016~2030)에 해양환경보호를 14번째 항목에 포함시켰다. 

유엔은 2017년 6월 유엔본부에서 유엔해양컨퍼런스를 개최하여 SDG-14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현재까지 1652건의 자발적 

이행계획을 약속받았다(http:// oceanconference.un.org/commitments).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제출된 이행계획의 실행을 돕기 위해 9개 분야에서 해양행동공동체 (Communities of Ocean 

Action)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산호초, 맹그로브, 해양과 연안 생태계 관리, 해양오염, 

해양산성화, 해양지식과 연구능력의 배양 및 기술 이전, 지속가능 수산업,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의 이행 등을 주제로 하는 공동체가 속하여 SDG-14의 각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유엔총회는 SDG-14 달성을 위한 또 다른 추진전략으로 

2017년 결의를 통해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2021~2030)을 채택하고 정부간 해양학위원회(IOC)로 

하여금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 10년 계획은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해양지식을 식별하고, 해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종합적인 지식을 

생산하며, 그 활용을 증대할 것을 3대 목표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IOC는 2017년과 2020년에 

글로벌해양과학보고서 1편과 2편을 펴내어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의 각 회원국의 

해양과학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이 계획이 실행됨에 따라 그 현황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기도 하다(IOC-UNESCO, 2017; 2020).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세계해양평가를 실시한 유엔 해사해양법국(DOALOS) 또한 2030 아젠다의 목표시점까지 매 

5년마다 해양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UN, 2017; 2021).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저광물자원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해저기구(ISA)는 최근 

해저광물자원 개발 규칙을 개정하여 공해상의 광물자원 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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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무화하였다(ISA, 2020). 유엔은 이제 공해상 광물자원은 물론 생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규범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유엔총회는 2017년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에 대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맺기로 결의하고, 매년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UNGA, 2017). 

이 협약에는 공해상에 해양생물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기름,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체결하였으며,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해양투기와 해상소각을 

규제하는 런던협약･의정서(72/96)를 채택하고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IMO는 

또한 2004년에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맺고 국가 간에 이동하는 대형 선박의 평형수를 매개로 

외래 침입종이 들어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마폴 부속서 6,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 규칙’에 들어있는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의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과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환경에 관한 유엔의 활동을 

조정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해양과 바다(Oceans & Sea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육지로부터 

해양으로 들어오는 오염물질 방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산호초 보호,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등에 힘쓴다. 세계 170여 국가에서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을 펴고 있는 유엔개발계획 

(UNDP)도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s)가 제공하는 수산물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또한 지속가능한 해양계획 

(Sustainable Ocean Initiative)을 통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돕기 위해 

능력배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표 7.1 유엔해양연합회(UN-OCEANS) 참여 26개 유엔기구와 주요 활동

유엔해양연합회 참여 기구 주요 활동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IOC)

유엔해양과학10년 사업 주관;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기술 이전과 역량강화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해운의 안전과 안보 확보 및 선박에 의한 해양과 

대기의 오염 방지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지구 대기와 육지, 바다의 상호작용 및 기상과 

기후변화 연구, 예측, 서비스

유엔기후변화기구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UNFCCC)

지구 기후변화 분석과 대응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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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연합회 참여 기구 주요 활동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 
지구환경보존

유엔개발계획

(UN Developmental Programme, UNDP) 
가난 극복과 불평등 해소

세계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공해상 해저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유엔해사해양법국

(Division for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 

DOALOS) 

세계해양환경평가 주관: 유엔해양법 실행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 및 연구 

유엔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y and Social Affairs, DESA)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글로벌 의제 설정과 이행,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유엔대학(UN University, UNU)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 

석･박사과정 교육,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세계은행(World Bank)
개발도상국의 가난해소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제금융 제공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BD) 

생물다양성 파악 및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활용 이익의 공정한 배분

야생동물이동성종보존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CMS)

국가 간에 이동하는 야생 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존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ssociation, IAEA)

원자력기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용

증진, 핵무기 확산 방지

유엔대테러위원회집행국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국내외 테러 대응을 위한 유엔결의문 1373 

이행을 감시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 ESCAP)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 협력 플랫폼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노동표준 확립, 품위 있는 노동 증진

유엔최빈국내륙국소도서국고위대표실 

(Office of High Representative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OHRLLS)

최빈국, 내륙국, 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조정

유엔무역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국제 무역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 확보. 

투자, 기술 지원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세계 각국의 교육, 과학, 문화를 증진; IOC를 

산하에 둠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146 KAST Research Report 2021

2) 비정부기구 및 기업체의 해양환경보호활동

2017년 6월 개최된 유엔해양컨퍼런스 이후에 SDG-14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1,652건의 자발적 

이행계획 중 각국의 정부는 물론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민간 부문, 공익 재단 등도 각 383건, 

100건, 126건, 23건의 해양환경보호활동을 약속하였다. 세계의 자원과 자연 보호를 위해 설립된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과 극지라는 주제 하에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산호초 보호, 멸종위기 해양생물종의 복원, 해양으로의 플라스틱 유입 차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에서 플라스틱 금지, 폐어구 중지 등의 활동을 펴고, 적도 연안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대중교육과 해양정책 전환에 집중하는 해양보전협회(Ocean Conservancy) 

또한 30년 이상 연안청소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도 그린피스, 서프라이더 재단, 

오션아, 씨셰퍼드보전협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해양환경보호활동을 펴는 시민단체로서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집중해 왔으며 (사)생태지평은 갯벌의 보전에 힘을 기울여 왔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ESG)적 요소가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촉진하는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체들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대기업이 ESG 경영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윤석민, 2021). 유엔은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PRI)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는 투자사들로 하여금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UNPRI에 참여하는 세계 주요 투자사들의 ESG 운용자산 규모가 

유엔해양연합회 참여 기구 주요 활동

유엔난민기구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주도하고 조정

유엔산업개발기구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지식,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직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경쟁력을 증진

유엔훈련조사연구소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글로벌 정책결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 

지원, 혁신 교육프로그램 제공

유엔세계관광기구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책임있고, 지속가능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관광산업 촉진

유엔비무장국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ODA)

대량살상무기의 비무장과 비확산 및 재래식 

무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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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약 6조 달러에서 2020년에는 약 104조 달러로 증가하면서 그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또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공조하는 기업체들의 연합체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최근 해양관리연합회(Ocean Stewardship Coalition)를 출범시키고 

해양환경보호에 기업체들이 앞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산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로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가 조직되어 남획, 

불법어획, 혼획 및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어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수산기업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MSC의 푸른 생태라벨(Blue Ecolabel) 인증을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국가 간의 수산물 유통에 MSC 인증 여부가 제한조건으로 

더해지면서 지속가능 어업에 참여하는 수산기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3) 한국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바다가 삼면에 있어 다양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8.4kg으로 2위 노르웨이(53.3kg), 3위 일본(50.2kg)을 제치고 세계 1위(FAO, 

2016; 2013~2015년 기준)를 기록할 만큼 바다에 대한 식량 의존도가 높다. 당연히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2012년 한국은 국제사회에 해양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를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IMO, FAO, CBD, OECD 

등의 국제기구 및 주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여수선언을 발표하였다. 5개항의 서문과 10개항의 본문으로 

된 여수선언은 해양과 연안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보호를 위한 활동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지원과 능력배양과 같은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도 착실히 

갖추어 왔다. 2006년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국제해사기구 주관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과 런던협약･의정서에 

부합하는 국내법으로서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의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2018년에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갯벌의 보전과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 2019년에 제도화되었다.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148 KAST Research Report 2021

한국은 국제사회의 해양환경보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유엔해사해양법국이 주관하는 세계해양 

평가(UN, 2017; 2021)의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고함은 물론 유엔 보고서 작성과정에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참여토록 하였다. 유엔총회의 위임을 

받아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에 

있어서도 공식 제안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인력을 파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이 계획과 연계하여 IOC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글로벌해양과학보고서의 

편찬(IOC-UNESCO, 2017; 2020)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한편,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세계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능력 배양을 돕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 

기술원은 2016년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대학원 설립을 

승인받고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액 무료로 제공되는 이 교육과정에는 개발도상국에서 해양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가하여 런던협약･의정서 준수 방법과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식과 기술, 연안 구조물과 항만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수산양식 

분야에서는 부경대학교가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세계수산대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수산양식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식량 

농업기구(FAO)로부터 정식 시범사업으로 인정받아 현재 제2기 석사과정 교육을 완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이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2021년 현재 약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산 인프라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 양식산업 육성, 해양조사와 해양예보 역량 강화,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 쓰레기 관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은 2002년 제정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과 2019년에 신설된 제21조의2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등에 근거하여 

추동력을 얻고 있다.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용될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도 

국제협력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세대와 세계를 아우르는 상생의 바다’가 3대 목표의 하나로 

포함되었고 추진전략에는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이 들어갔으며 그 정책목표의 첫 번째로서 

‘K-해양수산으로 국제사회 상생 견인’이 명시되었다. 이와 같은 해양수산 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과 국가 정책의 틀 속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은 국제한림원연합회(IAP)에 2021년에 

공표할 성명서의 주제로서 ‘해양환경보호’를 제안하였고, 승인과정을 거쳐 성명서에 포함될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하였다. 

4) 미래 방향을 위한 제언

가) 민간 부문의 국제 해양환경보호활동 강화

한국은 국제 규범이나 정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해양환경보호활동에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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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으나,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제협력 활동에는 비교적 참여가 미흡하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SDG-14 목표 달성을 위해 유엔해양컨퍼런스 개최 이후 약속받은 

1,652건의 자발적 이행계획 내에 한국의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민간 부문, 공익 재단 등이 제안한 

사항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자연히 해양행동공동체에서의 활동도 미약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 비해 선진국들은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의 해양환경보호활동이 

활발하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계 시민이 쉽게 연결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이제 한국 정부와 공익 재단은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가 국제적인 해양환경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지구 

전체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시민단체가 국제적 연대를 맺으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 개발도상국과의 해양수산 협력 확대 및 기술 이전 활성화 

한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에게 부러움과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작성하고 

유네스코가 펴낸 글로벌해양과학보고서(IOC-UNESCO, 2017; 2020)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해양과학기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2030년까지 국제사회 전체가 추진할 

목표로 제시한 소위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양환경보전이라는 

SDG-1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해양수산 분야 능력개발과 기술력 증진이 

필수적이다.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늘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연간 약 

3조 7,000억 원에 달하며 매년 약 11.7%씩 증가해 왔다.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전체의 0.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간 약 120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제규모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GDP 기여율이 2020년 기준 2.2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비율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우선 개발도상국에서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이를 실행하는 연구자 등 이해당사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부경대학교가 

운영하는 세계수산대학은 이제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FAO가 공인하는 정식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운영하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 교육과정도 지원 

대상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관리 담당 공무원은 물론 연구자 및 시민단체와 기업체의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국제협력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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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한 인재들이며 자국의 해양환경 

상태를 잘 아는 현지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들이 귀국한 후에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본인의 전문성을 계속 살려 나가 자국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해양환경보전의 결과를 내는데도 효과가 클 것이다. 

다)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확대

한국은 2020년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로 올라서면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변경하였다. 

UNCTA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에게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 우리나라의 2021년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은 약 27조 4,000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8조 원 대비 4.9%에 달한다(한웅용･ 

김주일, 2021). 선진국 내에서 GDP 대비 최고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구촌의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기술혁신을 이루려면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을 활용하는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국제협력 사업 지원에 별도로 할당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2021~2030)을 

시작하면서 하구 삼각주, 연안 생태계, 산호초, 대양 중층대, 심해,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양 디지털 

트윈, 해양 예보, 해양소양 증진, 해저지형도 제작 등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28건을 공식 

승인하였다(표 7.2). 우리나라 연구기관이나 과학자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몇몇 한국인 

과학자가 제안한 사업이 기 승인된 프로그램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승인되거나 심사 중에 있다. 

올해부터 시작되어 향후 10년 동안 세계 해양과학 전반을 다루게 될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에 한국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승인된 프로그램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혹은 참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를 서식지별로 그 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by-2030 계획을 2016년 세계환경보호총회에서 의결하였다. 즉 공해상일지라도 

앞으로 그 면적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2017년 유엔총회가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결정과 맞닿아 있다(UNGA, 2017).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국가 전략으로 삼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한국은 이제 연근해 해역을 넘어 대양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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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중층, 심해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이다. 이를 위해 대양연구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해양과학 전문인력과 해양법 전문가의 

양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 7.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해양과학10년 계획(2021~2030)에서 승인된 프로그램(2021 기준)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Blue Climate 이니셔티브:

 사람, 해양, 지구를 위한 해답

해양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과학자･주민･기업 간 과학 

기반 협력

Challenger 150:

 심해 생물 연구를 위한 10년
심해 생태계 이해를 위한 연구

CoastPredict:

 전 지구 연안 관측 및 예측
연안 생태계, 인간 유발 변화가 연안지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해양 유산 체제 프로그램 바닷속 해양 유산 연구

산호초 보초병:

 청색 지구 건강을 위한 도전
산호초 보전을 위한 실시간 관측 

심해 관측 연구 전략 심해저 관측, 측량, 탐험, 모델링 등

대형 강의 삼각주:

 지속가능의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
삼각주 유역의 지반 침식, 홍수 위험, 맹그로브 감소 등 연구

해양 디지털 트윈(DITTO)
AI 융합을 통해 전 대양 데이터, 모델링, 시뮬레이션에 대한 디지털 

체계 수립

젊은 세대 해양전문가(ECOP) 젊은 해양학자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Ocean Decade 

여성 지위 향상
해양과학 분야 양성 균형 확보 등

변화하는 대양과 회복력 있는 생태계를 위한 어업 

전략 2030
수산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ForeSea: 미래 해양 예측력 해양 예측 시스템 개선, 해양 정보 체계 구성

해양 해결책을 위한 전 지구 생태계(GEOS)
과학자, 기술자, 혁신가, 투자자 등이 탄소 제거, 연안사회 회복력 

강화 촉진

세계 연안 하구 관측 프로그램(GEM) 미세플라스틱, 화학적 잔여물 등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 관측･분석 

세계 해양 산소 10년 기후변화에 따른 탈산소화 연구 및 적응 전략

대양 중층대 연구(JETZON) 중층대의 생화학적 순환 및 탄소 저감 효과 

해양생물 2030: 통합 해양생물다양성 

 정보관리와 예측 시스템

해양 생물 관측･예측을 위한 기술 연계, 정책 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대기-해양 상호작용 관측(OASIS) 대기-해양 간 상호작용과 이산화탄소 분배 연구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양산성화 연구 해양생태계에 해양산성화가 미치는 영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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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가 제안한 프로그램은 제외

2 해양환경보전과 시민단체의 역할

가. 서론 

인류의 급속한 증가는 지구 자원의 과도한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먹거리, 즐길 거리, 에너지, 교통, 

문화적 혜택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해양자원의 이용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해양환경의 

파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례 없는 규모의 해양환경 악화는 그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며,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한다.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정부 주도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건전한 시민의식에 근거한 시민활동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본 단원에서는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의 일반적 역할과 해양보전을 위한 NGO의 활동방식과 범위를 소개하고, 

시민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과 관련된 시민운동의 국내외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제언한다. 

1) 비정부기구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정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https://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해양 생체분자 관측 네트워크(OBON) 바이러스, 고래 등 해양생물 DNA 정보 분석

해양도시 네트워크(Ocean-Cities network)
연안도시와 해양 간의 상호작용과 육지-해양생태계, 도시의 

복원력 연구

해양 수중음향 환경 연구(UN-MAE) 수중음향 분석을 통해 물리･생물학적 이해도 제고

바다의 목소리
해양문화, 복지, 행동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분석하고 변화적 행동 촉진

심해 관측 One Ocean 네트워크 수중 관측 장비 개발을 통해 심해 연구 진흥 

태평양 해결책: 태평양 지역 통합 

 해양과학 프로그램
태평양 지역의 문화를 고려한 해양연구로 정책에 반영

전 지구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SMARTNET)
ICES와 PICES 간 협력하여 해양생태계 관리, 기후변화 등 연구

Sea Bed 2030 프로젝트 2030년까지 전 지구 해양의 정확한 수심도 제작

Hydrous 프로그램: 해양공감 10개년 해양소양에 대한 미디어 제작, 해양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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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candid.org/ resources/knowledge-base/ngo-definition-and-role/). 1945년 UN 

헌장 제 71조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흔히 국제기구 개념으로 쓰이지만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을 통칭하기도 한다(Leverty, 2015).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非政府) 국제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들은 환경, 사회, 인권, 소비자 보호, 건강 같은 

공익을 주제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변화를 촉구하고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18세기 후반부터 

1914년까지 무려 1,000개 이상의 NGO들이 노예와 여성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0세기에 

들어 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도주의와 지속가능한 개발로 초점이 맞춰졌다.

해양환경보전 분야에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기점으로 국제 환경 거버넌스에 NGO가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https://www.un.org/en/conferences/environment/rio1992). 유엔환경개발회의(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유엔회원국들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이를 위한 국제적 또는 다자간 협력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며 

NGO의 참여를 선언하였다(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2) 비정부기구의 역할

NGO가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지지자(Advocate), 감시자(Watchdog), 

전문가(Expert), 관리자(Manager), 조력자(Enabler) 등 다섯 개로 나눴다(Crosman, 2013). 대부분의 

NGO들은 이 중 1개 이상, 많게는 5개까지 활동을 수행한다. 과거 NGO들의 역할은 보통 지지자 또는 

감시자 등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90년대 말 이후부터 전문가, 관리자, 조력자 역할로 그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각각의 역할과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지자: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정부 

또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고 협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법적 소송이나 분쟁을 

통해 뜻을 관철시키기도 하며 언론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기도 한다. 길거리 시위, 캠페인, 

퍼포먼스 등 직접적인 교육활동이나 대중 인식증진 활동을 한다. 한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역할 

중 하나이지만 로비활동과 협의 참여가 비교적 낮고, 교육과 대중인식 증진 활동이 활발하다.

나) 전문가: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체적, 정부 

또는 국제 프로그램 등과 협력하여 과학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전파시킨다. 과학적인 

보전 도구(Tool)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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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자: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서 해양보전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보전지역의 소유권을 획득하여 

인간 활동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도 하고 보호지역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이들의 특징은 서식지 

복원 사업 등 보전 활동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이다.

라) 감시자: 주로 해양보전관련 협약 등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사실이 있다면 널리 

전파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시위 등 직접적인 저지 활동을 하거나 법적을 소송을 

주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가장 널리 기대되고 있는 역할이다. 

마) 조력자: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관계자들이 해양보전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이해관계자 개인 또는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낸다. 또한 보전에 필요한 

도구(tool)를 제공하거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지역 또는 

국가 간 네트워킹 구성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나. 해양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NGO의 국제활동 동향 

어업, 오염, 채굴, 항만, 연안개발, 관광 등 인간 활동에 의한 해양환경 훼손을 멈추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국가 간 기구, 국가, 지역, 업계,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활동을 수행 중이며 특히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보호가 어려운 

공해상의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활동 분야, 전략, 대상 청중 

등이 각기 다른 NGO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예산, 전문성, 영향력 등)을 뛰어넘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합체에 참여하는 NGO들은 각자의 고유한 활동 

영역은 유지하되, 공통 관심주제별로 다수 연합체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량을 집중하여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전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의 NGO 연합체인 ASOC(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가 대표적이다.

20세기 이후 산업화 발달과 함께 어업기술의 고도화로 전 세계 바다가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주요 수산자원은 급감하고 해양환경 오염이 심화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총허용 어획량(TAC), 

금어기 등과 같은 각국 정부의 규제와 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과 UN 

식량농업기구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등 국가 간 

협약을 신설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대구어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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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기술 고도화 이전에 비해 자원량이 급감한 어장들이 생겨나면서 생태계 파괴, 자연자원 보전 및 

환경문제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이처럼 90년대 말 이후부터 정부와 

어업자들 간의 의사결정으로는 전 인류의 공공재인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비정부기구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 운동’을 

주도하면서 국제 어업질서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급부상하였다. 

여기서는 NGO의 해양보전을 위한 활동 방식과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해양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제언 혹은 촉구(Advocacy)하는 활동, (2) 해양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보전사업 프로젝트, (3) 시장의 유통 과정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 보전을 이루는 방식. 특히, 마지막 활동은 소비자의 감시기능에 힘입어 해양생태계를 크게 

훼손하는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시민이 어업관리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1) 정책 형성에 대한 제언 및 촉구(Advocacy)

NGO는 공해상 어업활동을 규제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의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RFMO는 크게 (1) 

고도회유성 어종인 다랑어와 다랑어 어업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다랑어 관련 RFMO와 (2) 특정 지역의 

비(非) 다랑어 어종의 어업을 관리하는 RFMO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다랑어 관련 

RFMO와 태평양 및 남극지역의 비 다랑어 조업의 관리를 위한 RFMO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RFMO에 참여하는 국제 NGO는 각종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공공 및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부 간 의사결정을 모니터링하는 옵서버(Observer) 역할을 수행한다. RFM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NGO는 전 세계에서 80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물 보조금 협상에 참여하여 수산물 보조금 폐지에 대한 경제학적 근거 

제시,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가) 다랑어 관련 RFMO

다랑어는 경제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어종이므로 어획량 확보를 위한 부작용도 많다. 지속가능한 

다랑어 어업을 위한 RFMO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전미열대다랑어(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로 

5개이며 옵서버로 활동하는 NGO의 수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NGO로는 Greenpeace, 환경운동연합, WWF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NGO에는 PEW Charitable Trust, ISSF, The Nature Conservancy, Birdlife 

International, Blue Marine Foundation, Ocean Outcomes, Oceana, Marine Stew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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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IUCN, Global Ghost Gear Initiative, Human Rights at Sea,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Sea Turtle Restoration Project, Seafood Legacy, Environmental Defense 

Fund 등이 있다. 다랑어 RFMO의 어드보커시(Advocacy)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의 사전예방적/과학적 관리 촉구: 어획전략(Harvest Strategy) 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방법의 채택 및 이행 촉구

(2) 특정 생물종의 부수어획(혼획) 저감 대책 수립 촉구: 상어, 바다거북, 해양포유류, 바닷새 등

(3) 특정 어구의 관리 강화 촉구: 어군집어장치(Fish Aggregating Device, FAD), 생분해성 어구 등 

어구의 환경적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

(4) 어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 수립 촉구: 전자조업모니터링 제도 의무화, 국제 옵서버 승선 비율 증가, 

어획물 환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5) 사회적 영향 관리 촉구: 어선원 인권 보장 및 안전 관리 강화, 국제 옵서버 안전 강화, 군서도서국가 

지역주민 권리 강화 등

(6) 불법어업 방지 및 처벌 강화 촉구: 불법어업 의심 선박에 대한 법적 조사, NGO 자체 조사 발표, 

불법어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7) 정보자료(Information paper) 제출: 어업의 환경적 영향, 선원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주제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여 정책 및 제도 신설에 대한 법률적, 과학적 근거 제시

(8) 기업 파트너십 활용: 유럽, 북미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의 글로벌 유통체인(월마트, 알디, 코스트코, 

테스코 등)과 상기 주제에 대한 입장문(Position statement)을 공동으로 작성/제출하여, 

환경/사회적 조치의 경제적/시장적 인센티브 창출

(9) 정부대표단 참여: 일부 국가에서 지역수산기구 회의에 정부대표단 자격으로 참가

나) 비 다랑어 RFMO 

대표적인 비 다랑어 RFMO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태평양수산관리 기구 

(SPRFMO),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에서 활동하는 주요 NGO에는 Blue 

Marine Foundation, Cetacean Society International, Global Fishing Watch, DSCC(Deep 

Sea Conservation Coalition), Conservation International, Friends of the Earth, Humane 

Society International, The Pew Environment Group, Sierra Club, 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Greenpeace,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WWF 등이 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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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환경보전 촉구: 남극조약 환경 프로토콜의 완전한 이행 등 국제협약 체결 또는 이행, 남극해 

선박안전 강화 강령 제정, 남극 관광개발 제한 등 

(2)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 추가 지정 촉구: 로스해 등 남극권 MPA 지정 지지, 

추가 MPA 지정(웨들해 등) 촉구, 신규 MPA 지정 예정지역 발굴 등

(3)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마련 촉구: 꽁치, 오징어, 크릴 등 비 다랑어 어종에 대한 

사전예방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등

(4) 고래류, 바닷새 등 특정야생생물 보호 촉구: 부수어획(혼획) 저감 방안 마련, 특정 생물종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Sanctuary) 신설 등

(5)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의한 남극생태계 영향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촉구 등

(6) 심해광물채굴 중단 촉구: 코발트, 니켈 등 산업용 광물의 심해채굴에 대한 환경적 영향평가 실시, 

심해광물 채굴의 잠정적 중단(Moratorium) 선언 등

2) 현장 프로젝트 및 시범사업

해양환경 혹은 해양자원의 훼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로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가) 어업개선 프로젝트(Fishery Improvement Project, FIP)

지속가능한 어업인증(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획득을 목표로 하지만 선사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생산된 

수산물은, 많은 유통업계에서 인증 받은 지속가능한 수산물과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NGO로는 WWF, The Nature Conservancy, 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Ocean Outcomes 등이 있다. 최근에는 MSC 인증을 위한 수산자원, 부수어획(혼획) 및 어구관리, 

어업관리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심사(어업개선프로젝트), 본심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많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랑어, 연어, 대구, 갑각류(게, 랍스터 등), 이빨고기, 넙치 등을 

대상으로 15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나) 전자조업 모니터링(Electronic Mornitoring, EM) 사업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어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할 뿐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선원 및 승선 

옵서버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무인카메라, 영상저장장치, 위성통신장치, 어구동작센서 

등 다양한 IT 기기를 설치/운용하여 조업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종과 어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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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이 도입되는 추세이다. 주요 활동하는 NGO로는 WWF,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Foundation, Ocean Outcomes, The Nature 

Conservancy 등이 있다.

다) 다랑어 어업 생태계 영항 저감 

그 밖에 다랑어 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군집어장치(FAD)가 유실되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유령어업,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FAD를 생분해성 재료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다랑어 연승어업 시 수면 위의 미끼에 유인되는 

바닷새의 혼획을 막기 위해, 일정 수심 아래까지 미끼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바닷새 혼획 저감 

장치(Hookpod) 부착 프로젝트도 실시 중이다.

라) 유령어업 방지 프로젝트

어업 중 또는 이후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로 인해 어류 및 해양생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60개 NGO가 참여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인 Global Ghost Gear Initiative가 진행 중이며 생분해성 어구, 폐어구 

수거, 폐어구 재활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 소비자 인식 증진 및 기업 파트너십

가)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알림(신호등 체계)

어종별 자원현황, 어업의 혼획, 어구의 관리, 어업정책의 투명성 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신호등 불빛(빨강-위험, 노랑-재고, 녹색-안전)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미국, 홍콩, 남아공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실시 중이다. 소비자들은 어업방식, 어구 등 어업에 대한 정보 외에도 어종 및 해양생물의 

생물학적 정보, 해양환경 이슈, 수산물 활용 음식 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얻고 능동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동인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Goodfish, Seafood Watch, 

Sustainable Seafood Guide 등이 있다. 

나)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망(supply chain) 관리

어업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유통･가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여 

유통업체의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고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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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리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NGO와 유통기업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NGO의 권고에 따라 수산물 공급망에 대한 검증/평가/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MSC, ASC 등 국제 수산물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노동착취, 노동인권탄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노동･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미 Walmart, Kroger, Tesco, Costco, Aldi, Aeon, Metro, 

Woolworths 등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대형 유통기업들은 대부분 실시 중에 있으며 이 활동을 

주도하는 NGO는 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Global Sustainable Seafood Initiative,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International Seafood Sustainability, Ocean 

Outcomes, WWF 등이 있다. 

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주간 캠페인

NGO 주도로 정부, 지자체, 유통업체, 레스토랑 등과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주간을 지정하고 

집중 홍보하는 캠페인으로 MSC,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등에 의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식회, 길거리 퍼포먼스, 레스토랑 등 지속가능한 수산물 메뉴 판매, 마트 행사 등이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진행 중이다. 관련된 NGO는 Marine Stewardship Council,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ustralia Marine Conservation Society, WWF 등이 있다.

다. 국내 동향

1) 정부협업, 과제공동수행 : 한반도 연안에는 13개의 습지보호구역과 17개의 해양생태계/생물/경관 

보호구역까지 30개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타당성 및 실태조사, 지정 후 

관리 및 홍보 등에 NGO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 종합적, 과학적 대응을 

위해 관련 연구, 정책제안, 교육･홍보활동의 주체인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 홍보 및 캠페인 : 해양 쓰레기 저감, 수산보조금 철폐, 어구실명제, 불법어업금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차단, 사육 고래류 방류, 해양보호구역확대 등의 이슈에 대하여 대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행동실천을 촉구하며, 정부 및 지자체에 관련법 제정, 수정 또는 철폐 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3) 현장프로젝트 – 직접 해양환경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로는 다양한 규모로 진행 중인 해양 쓰레기 

수거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소규모 시민단체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정부협력과제 등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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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드보커시(Advocacy) –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내에서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책협의에 NGO가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 국내외 해양환경 

아젠다 형성에서 NGO의 역할이 급부상하면서 NGO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다양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2020년 10월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가 발족되었다. 

정책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측 위원장 5명(당연직)과 교수 2인과 국내 10개 

NGO의 대표자 1인이 민간위원(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협의회는 협의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IUU) 어업, 해양포유류 보호, 해양 쓰레기 관리를 주제로 3개의 

소분과를 구성하였다. 분과별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강화,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을 위한 수산 분야 민관 협력 강화, 해양포유류 보호 강화, 원양어선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자원순환연대, 녹색연합,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글로벌피싱워치, 세계자연기금, 환경정의재단, 

시민환경연구소, 핫핑크돌핀스 등이 참여한다.

라. 정책 제언

1) 민관협력 소비자 참여 정책 기반 강화

바다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동안의 해양정책은 바다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만의 

입장만 반영된 채 방향이 결정되어왔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해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자원관리위원회 등에 산업계, 학계 전문가, NGO 단체 등이 함께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참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산자원 관리방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MSC, 

ASC와 같은 국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인증인 에코 라벨링 획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NGO 공동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NGO와 협력해야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대국민 홍보 또는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9년부터 해양수산부와 

WWF가 공동으로 기획한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치어럽 캠페인’이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NGO가 전면에 나서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획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어린 물고기 어획 

정보, 자원 상태, 포획금지 관련 법령 등을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는 신호등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참여 수산자원 보호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여 올바른 수산물 소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치어럽 캠페인은 2019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WWF, 

제일기획,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남획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하였다(그림 7.3). 치어의 크기를 

측정하는 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포획금지체장을 홍보하고 수산자원 보전에 대중이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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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치어럽이란 치어를 사랑하자(love), 

키우자(up)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익광고 대상 등 국내외 광고제에서 

수상했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및 교육활동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7.3 지속가능한 수산물 소비 캠페인 “치어럽” 포스터



해양환경보호활동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정책 방향

162 KAST Research Report 2021

3 더 나은 바다를 위한 제언

가. 바다는 지구촌 리스크 해결의 열쇠 

위기(危機)는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수반되어 그 둘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류의 역사에서 위험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했다. 위험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회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위험과 기회를 마주하며 축적한 역사적 경험과 지혜는 현대 사회에도 통용된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전 세계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한다. 

아래 그림은 가능성과 영향(파급력)에 따라 주요 리스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상향 면에 있는 

리스크가 가능성과 영향력에서 모두 상위에 있는 항목이다. 2021년 보고서는 감염병, 기후 대응실패, 

자연자원 훼손, 생물다양성 손실, 인간환경 훼손 등을 발생 가능성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리스크로 분류했다(그림 7.4).

그림 7.4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스크 분석(WE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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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하여 전 세계 사회경제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COVID-19 팬데믹을 제외하고 생물다양성, 

환경, 기후변화는 2010년대부터 세계경제포럼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리스크이다.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고, 지구촌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리스크는 해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과 해수온 상승,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오염물질 유입과 해양생태계 건강성의 악화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주요 

리스크인 에너지 위기도 기후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지구촌과 해양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근원을 기후변화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반면 해양은 지구촌 구성원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흡수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충하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다. 해양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후변화로 가속화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생태계가 

건강하고 해양환경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수록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바다에 저장하는 

기능도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 협력과 책임관리가 필요한 바다 

1) 공유수면으로서 바다

바다를 흔히 공유재라고 부른다. 바다는 하딘(Hardin)이 언급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쉽게 목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이 낮고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와 형평의 정신이 없으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쉽다. 우리나라는 바다의 공유재로서 속성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으로서 바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정호･이윤정(2010)은 공유수면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그림 7.5). 첫째, 공유수면이 

가진 공유재로서의 속성 때문에 공유수면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공유수면은 바다, 해수면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나, 토지의 속성이 있는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과 보전에서 특성이 상이한 자원인 해수와 토지의 속성, 

사회경제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보면 공유수면은 생물공동체와 무기적, 유기적 환경을 포괄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 해양생태계를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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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공유수면으로서 바다의 특징(남정호･이윤정, 2010)

넷째, 공유수면은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어, ‘공간’이기도 하고 

‘자원’이기도 하다. 다섯째, 공유수면은 특정 법인격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유재이다. 

다섯째, 공유수면은 공유재로서 속성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속성도 있다. 공공재는 이용자 간 경쟁이 

없는 비경합성(non-competitiveness)과 특정 집단을 제외하는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이 

특징이다. 공유재는 자원 또는 공간의 유한성 때문에 경합성이 있지만, 바다가 제공하는 무형의 

혜택(기후조절, 오염정화, 심미와 여가 등)은 경쟁 없이 누릴 수 있어 공공재로서 속성도 있다. 

2) 협력과 책임관리는 공동체의 책무

공유재를 이용･개발하여 혜택을 누릴 권한이 있는 모든 법인격(집단과 개인)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재화를 이용할 수 있다. 공유재의 관리와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개발하더라도 공유재의 과잉이용과 훼손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률과 규정은 해당 

시점의 사회적 특성, 경제적 여건, 국민인식, 정부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의 발달 정도에 따라 

공유재 관리에 관한 규정도 달라진다. 

공유재로서 바다를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간척과 

매립이다. 1960년대부터 농업과 산업, 주거용 토지확보를 위해 서해안과 남해안을 간척･매립했다. 

간척･매립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약 420여 개 지구, 754㎢의 

공유수면이 매립되었다. 시간당 3,440㎡의 바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육지로 변한 것이다(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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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그러나 바다의 간척과 매립으로 인한 생태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책환경은 조금씩 변했다. 국민의 갯벌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습지보전법｣의 제정, 

연안통합관리체제의 도입과 시행, 해양환경과 생태계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2010년대 

들어 갯벌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통합관리계획에 향후 10년간 매립면적의 한도를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바다,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는 정부의 정책과 법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 간 균형과 조화는 형성과정에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바다를 이용･개발하는 수요도 충족해야 하고, 보전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가 얽혀 있고 갈등과 상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주장과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공유재로서 그 효용을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안정을 저해한다. 따라서 합의과정이 힘들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상충하는 요구를 조정하여 공동비전(Co-Vision)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비전을 

마련하는 과정과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협력하는 것은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핵심 원칙이다. 

바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육상의 오염물질을 바다로 흘려보내 육상환경관리의 비용절감으로 혜택을 

입는 육상 사회경제활동 주체의 바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다 

관리를, 바닷가를 이용하거나 바다에 의존하여 삶을 영위하는 집단, 개인만의 책무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 바다와 멀리 떨어져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집단, 개인도 바다의 혜택을 입고 있어 한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져야 할 책무이다. 이용으로 얻는 이익과 피해구제를 통합하는 

책임관리(ocean stewardship)의 범위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책임관리의 정도는 공동체 구성원별로 다르다. 바닷가, 해양공간, 자원을 직접 이용하거나 개발하여 

이익을 얻는 구성원들의 책무가 더 크므로 ‘책임관리’에서 비중도 다른 구성원보다 커야 한다. 

그렇다고 바다를 직접 이용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책임관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언 

1) 들어가는 글

바다에 대한 정책 여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시민의 인식도 변하고 있고, 바다 이용을 

둘러싼 수요도, 바다에 영향을 줄 사회경제적 환경도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제도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다시 영향을 준다. 공유재로서 공유수면의 특성 때문에 바다 이용･개발 주체는 이용과 개발로 

인한 피해와 영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유재 관리의 국민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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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해양환경과 생태계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가 공적 

자산으로서 바다 관리를 담당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유재로서 바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책임관리가 전제되어야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는 정부 부처 간 협력,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는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법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정책도 1990년대 초반 해양환경관리 개념을 도입한 

이후 관리체제 기반을 구축한 후, 오염물질의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생태계기반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로 진화했다(그림 7.6).

그림 7.6 해양환경정책 발전단계

시민환경단체의 해양환경보호활동도 증가했다. 육상의 수질, 폐기물, 대기환경에 중심을 두었던 

환경단체가 1990년대 후반 갯벌보전을 현안으로 제기한 이후, 2000년대 초반 해양폐기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지금은 시민환경단체의 역할도 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에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 

부처와 협업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형태로 진화했다. 수산자원의 일방적 이용자로 

인식되었던 어민들도 해양환경보호가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어민의 삶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자율어업관리의 성공사례가 많아지며 가시적인 

성과도 크게 늘면서 책임관리자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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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룰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언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 

활동보다는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변화된 여건에서 강화해야 할 제도, 

활동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역 거버넌스와 ESG 강화

환경과 자원관리에서 1970년대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는 거버넌스일 것이다. 거버넌스는 

행정체계나 지배구조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환경과 생태계 관리 영역에서는 협치로 이해되기도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는 협력과 책임관리를 전제로 하는바,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과 집합행위(collective action)를 유도함으로써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서 거버넌스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국가 환경 및 생태계 관리 

사례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도 많다. 2000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도하여 연안지역 시민단체와 

조직한 가칭 ‘바다사랑 시민연대’에서 해양폐기물의 주기적 모니터링,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직, 

일본 민간단체와 협업 등은 민･관･연 협력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이후 마산만, 시화호와 같이 

오염심각해역 관리를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같은 선진적인 관리 수단을 적용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 협의회’는 우리나라 해양환경 거버넌스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는 구성 초기 단계부터 지역상공회의소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이후 상공회의소가 자발적으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주도했다. 

몇몇 성공 사례가 있지만 거버넌스 구조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지 못한 

확장성의 한계를 겪고 있다. 또한 이미 구성･운영 중인 거버넌스도 초기의 문제의식과 역동성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간적으로는 지역이 중심이지만 지역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 지역전문가, 지역 산업체의 인식과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부처의 

관심이나 담당자의 거버넌스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정책우선순위도 예전 같지 못하다. 

하향식 정책이 초기에 제도의 안착과 운영에는 기여했지만, 관리 역량과 인식을 높일 여건을 지역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한계 때문이다. 또한 산업체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미비했던 것도 원인이다. 

향후 거버넌스 강화와 산업체의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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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운영

최근 제정하거나 개정된 법률은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제도만으로 거버넌스 성공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의사결정 절차의 

정당성(due-process)을 확보했다고 하여 실체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초기단계부터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현안을 지역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를 

처리할지를 도와줄 지원기구는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간 지원조직 없이 

자발적･자생적으로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협치의 전통이 축적되지 않은 현실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원기구는 정부중심 또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여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참여 이해관계자에게 권한 부여(empowerment) 제도화

정부 부처나 이용･개발 주체가 법률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또는 사업개발 추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지역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용･개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생태계 보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참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합의가 없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권한이 배분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결정에 따른 이행의 책임도 동시에 나눠 가지는 것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다) 산업체 해양환경 ESG 이행현황 및 보전 기여도 주기적 평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생물다양성 감소가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정치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공적 기구인 국가와 유엔기구의 영역이었던 해당 이슈들이 산업체 경영과정에서 주요 고려 

요소가 되었다. ESG 경영은 과거 지속가능발전의 3대 요소였던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정의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는 아젠다를 

계승하며,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라는 글로벌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담론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은 대표적인 ESG 경영 방침의 하나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ESG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관한 기업의 ESG 경영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2000년대 초반 

바닷가의 담배꽁초가 환경 이슈가 되었을 때 담배회사가 해안가 폐기물 수거를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와 관련하여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의 

ESG 경영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이슈를 포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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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의 ESG 담당자와 경영인들에게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과 가치, 의미를 알리고, 

ESG 경영에 포함할 해양환경 이슈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제시해야 한다.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당위적 필요성보다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때 ESG 경영에서 해양환경 

이슈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안지역 공간 의존성이 있는 조선, 해양물류, 화학, 에너지(전력) 기업을 위한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 ESG 경영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셋째, 주기적 평가 결과와 공표는, 해양환경 분야 ESG 경영이 미흡한 기업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 사례를 널리 알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산업체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지속시킬 수 있다. 

3) 해양환경-사회경제 연계 통합평가체계 운영

우리나라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관련한 평가체계로 해양수질환경을 평가하는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해양생태계 상태를 평가하는 해양생태등급이 있다. 수질평가지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해역의 수질환경상태를 5개로 구분한다(표 7.3). 

수질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지표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농도(Chl-a), 투명도, 용존무기질소 

농도(DIN), 용존무기인 농도 5개이다.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양생태도는 해역을 생태계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한 도면이다.

표 7.3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등급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Ⅰ(매우 좋음) 23 이하

Ⅱ(좋음) 24 ~ 33

Ⅲ(보통) 34 ~ 46

Ⅳ(나쁨) 47 ~ 59

Ⅴ(아주 나쁨)  60 이상 

해양수질지수와 해양생태등급은 해양수질환경과 해양생태계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오염 심각 정도나 생물다양성에 관한 평가 결과는 해양환경정책, 해양생태계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된다.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해양수질지수와 해양생태 

등급은 유용한 의사결정 지원수단이다. 그러나 해양공간을 종합적으로 보전, 이용･개발하는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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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조화롭게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4번 해양환경보전 분야에서 지표로 사용하는 해양공간에서 보호구역 지정면적 비율도 지표로서 

유용하지만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의 한 축인 경제(economy)를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 지표는 환경상태를 중심으로 해양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표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 사회경제적 수요 및 여건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회경제 특성을 연계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

가) 해양건강성 지수(해양발전잠재력 지수)

해양건강성지수는 2014년 SDG 개발과정에서 지표로서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지수이다. 

환경상태만을 표시하는 기존의 지수, 지표체계와 달리 사회경제적 속성을 지수체계에 반영함으로써 

해양환경과 사회경제를 연계하였다(그림 7.7). 명칭을 해양건강성 지수라고 했던 것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healthiness)을 우선 평가할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속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포함시켰음에도 초기 개발단계의 명칭을 유지했다. 따라서 엄밀히 

정의하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환경성, 사회경제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장래 해양이 인류에 

기여하는 정도를 예측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개념적으로는 해양발전잠재력이 적합한 명칭이라고 

판단한다.

그림 7.7 해양건강성지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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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양건강성의 개념2)을 정의하고 제5조에 

따라 해양건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건강성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이 법의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환경법률은 해양건강성(해양발전잠재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법률의 관련 규정은 시행된 적이 없다. 해외에서 개발한 해양건강성평가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해양 여건을 반영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2017년 3월 이 법률의 제정 이후로 

한 번도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많다. 

이 지수를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양건강성을 평가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우선순위,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앙부처 정책을 일률적 적용이 아닌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적인 해양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2년이면 이 

법률의 시행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이다. 해양환경보호 정책의 체계화와 다양한 수요를 균형 있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사회경제를 연계한 해양환경평가체계인 해양건강성평가체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나)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MA(2003)가 생태계서비스를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편익(the benefits people obtain from ecosystems)”으로 정의하면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UNEP(유엔환경계획), CBD(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기구가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2년 유엔기구로 생물다양성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를 설립하면서 

국제사회 정책 아젠다로 자리 잡았다. 

생태계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그림 7.8).

- 재화와 물질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기후변화, 오염물질 정화, 자연재해 저감, 물 순환, 영양염 순환을 담당하는 조절서비스

- 심미적 안정과 신체활동, 창의력 향상, 여가관광과 관련이 있는 문화서비스

-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는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바, 3개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토대가 되는 지원(지지)서비스

2) 제2조 제5호는 해양건강성을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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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해양생태계서비스 구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9)

생태계서비스가 인간이 얻는 ‘편익’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효용을 규정하고 있고, 서비스 구성 요소에 

경제적인 혜택을 포괄하고 있는바, 생태계서비스는 사회경제와 연계하여 해양환경과 생태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분석 및 활용 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7.9). 방법론을 개발하여 전 해역의 생태계를 대상으로 인간이 얻는 편익을 계량화함으로써 

해역별로 어떤 공간이 인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생태계 공간을 확인하고, 이 공간에 대한 외부의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의 활동 

밀도가 높지 않지만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공간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반면, 인간 활동 밀도도 높고, 혜택이 높은 공간은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고, 수요 간 갈등과 

상충을 최소화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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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관할해역 해양생태계서비스 현황(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0)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초기 5년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해양환경보호 정책에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보완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양생태계서비스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변화양상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연안레질리언스 지수, 해양공간갈등지수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는 사회경제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연안공동체는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도 있지만 연안 생태계와 주거지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복구 속도도 달라진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피해복구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 태풍과 같은 재해에 대응하는 종합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레질리언스 체계를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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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평가 결과와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해양환경을 인간의 거주환경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정주환경의 안정성이 해양환경보호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한 연안지역 레질리언스 평가체계는 유용한 

정책지원 수단이 될 것이다. 

한편, 해양공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수요(보전, 이용과 개발)가 공존하기도 하고 상충하는 곳이다 

(그림 7.10). 갈등이 심각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파악할 경우 갈등을 발생 전에 관리할 수 있다. 

대체로 지금까지 바다를 둘러싼 갈등은 보전과 이용･개발 간의 갈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용 간 갈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체로 보전과 개발, 보전과 이용 간 갈등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환경보전 수요와 이용･개발 수요 간 갈등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전망에 따른 예측에 

기반하여 잠재적 상충(갈등)을 분석할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림 7.10 관할해역 잠재적 해양공간상충 현황(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0)

4) 하천-하구-연안 통합환경관리 : ｢하구환경관리법｣(가칭) 제정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전문가그룹(GESAMP, 1990)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77%가 

육상에서 기인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해양환경에 대한 외부 압력 요인인 육상활동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오염이 심각한 해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육상활동 통제와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육상의 유역을 관리범위에 포함시켰다. 전 

연안이 아닌 5개의 특별관리해역과 4개의 환경보전해역에 한정하였다. 특별관리해역과 환경보전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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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연안에 대해서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의 범위에 해안선으로부터 최대 1㎞의 육지부를 

포함할 수 있으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이 제외되어 육상기인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01년부터 하구, 석호와 같이 담수와 해수가 만나 형성하는 독특한 기수역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적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부처 간 영역갈등으로 통합관리를 

위한 토대도 마련하지 못했다. 해양과 육상으로 이원화된 환경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특이한 거버넌스 

구조 때문에 하구통합관리 부재는 행정 비효율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도 한다. 2005년 하구 

통합관리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간 주도권 확보 경쟁 때문에 국정과제는 

이행되지 못하였다. 2010년대에도 하구환경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이원화된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관련 정부정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정책 일원화는 아니지만 국가물관리 일원화정책은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소속을 변경하였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21년 6월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하천과 

하구･연안의 통합관리’는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할 3대 핵심정책의 하나로 반영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물환경관리와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에 하천-하구연안통합환경관리를 명시하였지만 실제 

통합환경관리를 실현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간 하구환경통합관리를 

위한 여러 번의 시도가 무산된 경험은 앞으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하천-하구-연안 통합환경관리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서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경제적 효용이 크지만, 환경생태계 상태를 개선하고 보전과 이용･개발 

간 균형과 조화를 실현할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하구를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구환경관리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 법률에는 유기물, 무기물,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생물, 서식지 등 생태계 보호, 연안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도 

포함해야 한다.

5) 자연기반해법의 활용: 그린인프라 구축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경성공법 중심의 재해대응시설 설치가 아닌 자연자원과 생태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성공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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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생물들에게는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인간에게는 여가와 휴양, 관광, 

어업 등 사회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린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생태산업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국민소득 수준과 생태계 복원 사업은 상당한 상관성이 있다. 환경생태산업의 하나인 갯벌 등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경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3천 달러일 때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 2012).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 달러에 근접하고 있어,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7.11).

그림 7.11 일인당 국민소득과 습지복원정책(국토해양부, 2012)

생태계 복원과 연안공간의 친생태적 관리를 통해 확보하게 될 연안지역 그린인프라는 자연재해 예방, 

생태･경관 보전, 연안 의존형 경제활동 증가와 소득증가, 친수기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린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파고(wave height)를 35~71% 감소시키고, 비식생지역과 비교할 때 

30%의 침식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yant et al., 2017). 특히 갯벌생태계를 복원할 경우 

경제적, 정책적 이익은 더 크다. 블루카본을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복원된 생태계에 더 많은 생물이 서식하여 어업자원이 가득한 효과도 

있고, 연안친수공간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그림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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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그린인프라 개념도(NOAA, 2017)

라. 맺음 글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집필한 그리스의 대서사시인 호메로스는 ‘바다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설파했다. 바다를 통해 대규모 무역을 하고,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때로는 군대를 이동시켜 

그리스의 문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육상의 산업과 교통이 발달하면서 해양의 

중요성은 덜해졌지만, 1950년대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 이후 바다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은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바다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전유물이라기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공유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회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환경에 비해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바다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과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와 그 가치를 고려한다면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는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아직은 해양환경, 생태계와 인류의 지속가능성 간 상호의존성과 

상관성이 커 보이지 않아 연계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통한 실증이 필요할 때이다. 

상호의존성과 상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아닌 지역의 작은 

사업부터 발걸음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기반관리체제는 단지 생태계를 관리의 중심에서 두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태계의 특징인 연결성을 생태계와 환경보호에 적용하는 원리로서 

이해해야 한다. 참여와 협력, 권한의 분배, 거버넌스, 환경과 사회경제의 연계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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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제한림원연합회(IAP)의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1) IAP 성명서란?

국제한림원연합회는 인류의 삶과 번영에 중요한 과학, 의학, 정책 사안에 대하여 매년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기후, 질병, 식량, 교육, 인구 문제 등의 위기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 1994년에 최초의 성명서가 만들어진 이후, 총 28차례에 걸쳐 성명서가 만들어졌음. 

* 해양관련성명서는 2009년 해양산성화 이래 두 번째임.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의 IAP 성명서 추진 배경과 경과

￭ 추진 배경: 

  ∙ G20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이 여러 국제적 현안 주제에 대하여 다른 정상들과 토의를 하는데, 과학 

주제는 각국 한림원이 대표가 되는 S20에 위임하며, 통상 G20 회의 개최국 한림원이 토의 주제를 

선정함. 

  ∙ 2019년 G20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되었고, 당시 일본학술회의에서는 해양환경 이슈를 부각시켜, 

그해의 과학 주제로 선정하였음. 주제: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 및 해양환경보호 – 기후변화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주목하여(Threats to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 and 

conserva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 with special attention to climate change and 

marine plastic waste)

  ∙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도 S20에 참석하여, 2019년 12월 북서태평양의 해양식량 및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서태평양 해역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주제: 

북서태평양지역 해양식량안보에 대한 기회와 과제(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n marine 

food security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 국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해양환경보호활동을 사회에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0년에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성명서 제안서를 국제한림원연합회에 

제출함.

￭ 경과: 

2020년 2~3월 성명서 제안서 제출 및 선정

2020년  4월 IAP 성명서 추진절차 안내 회의 개최 (IAP-KAST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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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환경보호 성명서의 주제와 의의

￭ 주제:

본 성명서에서는 건강한 바다,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물질, 기후변화, 수산자원 남획의 5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각 주제별 중요성과 세계적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뒷부분에 각국 정부와 한림원, 시민단체에 

보내는 권고사항을 채택하였음.

￭ 의의:

무분별한 인간 활동과 극심해진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양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해양환경과 

해양수산자원이 더 이상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여 바다의 기능을 되찾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 

해양 문제는 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국제한림원연합회에서도 공감을 한 것. 

인류 사회에 중요한 과학 의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국제과학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임.

2020년  5월 성명서 초안작성위원회(Zero Drafting Committee) 구성 및 개최 (강수경,

김종성, 김수암, 심원준, 이윤호, Chris Brown 교수) (5~11월 기간에 총 8회

회의)

2020년  7월 IAP 성명서 워킹 그룹(Statement Working Group) 결성 및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 접수(15개국, 18명 전문가, 총 3회 리뷰)

2020년 11월 IAP 성명서 최고위급위원회(Statement Governance Committee) 승인 및

회원국 아카데미 승인 요청

2021년  1월 IAP 한림원 과반수 승인 완료

2021년 2~4월 국문 성명서 작성

2021년  6월 공표(한국 바다의 날/IOC DOS 공표) 

→ 성명서 공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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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기념 심포지엄 프로그램과 전문가 토의 

Youtube 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공표 심포지엄

https://youtu.be/aZwUcEZJh8I

일시: 2021년 6월 4일

장소: 경남 소노캄 거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행 사 명   국제한림원연합회 해양환경보호 성명서 공표 심포지엄

주     제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일     시   6월 4일(금), 14:00 ~ 18:30

장     소   온라인 생중계(한국과학기술한림원 유튜브채널)

주     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간 구성 

13:30~14:00 등 록

 개회식 사회_김부근 부산대학교 교수  

14:00~14:10
개회사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축   사  Richard Catlow 국제한림원연합회 회장

14:25~14:40
성명서 소개(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김수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세션1_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세부주제 발표 좌장_장창익 한국과학기술원한림원 정회원  

14:25~14:40
해양건강성 악화와 생물다양성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

14:40~14:55
해양 서식지 파괴에 의한 연안 생태계 변화

권봉오 군산대학교 교수

14:55~15:10
환경오염물질

김성길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질팀장

15:10~15:25
기후변화와 해양환경변화

국종성 POSTECH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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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회)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국종성, 포항공대

권봉오, 군산대학교 김성길, 해양환경공단

김수암, 부경대학교 김종성, 서울대학교

김진두, YTN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형철, 극지연구소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윤석민, POSCO 환경에너지연구소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홍윤희, WWF 

15:25~15:40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과 관리방안

강수경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

15:40~15:55
남극과 북극의 바다, 멀고도 가까운 지구환경 건강 지킴이

신형철 극지연구소 부소장

15:55~16:10
플라스틱 감축 이니셔티브

홍윤희 세계자연기금 사무총장

16:10~16:25 휴식

세션2_질의응답 및 토의 좌장_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16:30~17:00 토론

정    책_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 본부장

교    육_ 신춘희 한국해양교육연구회 회장

언    론_ 김진두 YTN 보도국 문화생활과학부 부장

산    업_ 윤석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환경에너지연구그룹장

시민단체_ 홍선욱 동아시아바다공동체 대표

국제협력_ 이윤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원장

17:00~17:30 질의응답

17:30~18:15 자유토론

제 언 사회_김부근 부산대학교 교수

18:15~18:30

박병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김태욱 고려대학교 교수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18:3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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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이윤호): 해양환경보호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발표자와 토론 패널에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접수되었는데, 

질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해양 플라스틱

Q: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개인이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A: (홍윤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개인 차원의 현명한 소비와 선택, 

의사결정이다. 올바른 소비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사용하도록 요청 혹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들의 노력은 정책 

결정자들과 정부에 지지를 보내거나 정책설정 단계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개인은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일반 대중에게 지속해서 널리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Q: 우리나라 바다의 미세플라스틱의 오염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A: (홍윤희) 한국 바다의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 상황은 이미 알려져 있다. 현재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여러 국가가 함께 조사 중이다. 아쉽게도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 이유와 원인 국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서 어느 국가에서의 책임이 더 큰지는 알 수 없다. 이에,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감소를 위한 협동 연구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2. 해안 쓰레기 

Q: 해양 연안 정화활동을 하면 쓰레기의 대부분이 육지에서 흘러온 것이고 바다에서 기인한 쓰레기도 

많다. 해양 쓰레기 방지방안, 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 근본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A: (홍선욱)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를 오랜 기간 살펴본 결과 절반 정도는 육지에서 발생한 일반 

생활 쓰레기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업과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이다. 해안에서 발견되는 

전체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 되는 육지 유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비 어민의 숫자는 5,000만 

명이고, 나머지 절반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어민의 숫자는 25만 명 미만이다. 이는 전 국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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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감소 배출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에 의한 쓰레기 감축 노력만으로도 획기적인 해양 

쓰레기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안 오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줄이기 위해 우선 불법 어구 사용,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어업, 규격에 맞지 않는 어구 설치 및 

어로행위 같은 불법적인 어업을 막아야 한다. 어구관리법이 불법어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관리 

방안으로 생각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 국회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에 어장관리법의 시행령을 

바꾸어 스티로폼 어구를 대체하였듯,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정비･보강하여 어구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해양오염물질

Q: 해양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 일반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

A: (김성길)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해양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증가, 건전지와 같은 오염중금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제대로 분류하는 것 

등이 있다. 앞서 언급되었던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중 첫 번째는 합성섬유 의류 조각이고 두 

번째는 타이어에 의한 플라스틱 조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보면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은 각 가정에서 세탁 횟수 감소, 대중교통 이용으로 미세플라스틱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유조선 사고와 같이 대량의 기름 방출과 같은 전량 수거를 위한 방제기술개발 방안이 있는가?

A: (김성길) 국제적으로는 해양유류 방제를 위하여 시간당 100톤의 유출된 유류를 수거할 수 있는 

유해수기가 개발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양 방제 유해수기는 시간당 30~50톤의 

유류를 제거 할 수 있고, 최근 KOEM에서 시간당 65톤을 수거 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이전에는 모든 해양 유류오염 수거 장치가 외국산이었으나 그 이후 

국내 특성에 맞는 여러 종류의 장비가 개발되었다. 아직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재기술을 

보유하지는 못했지만, 국내에서도 지속해서 해양유류오염에 의한 방재기술과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4. 해양환경보호

Q: 해양 드론을 활용한 해양환경보호계획이나 RnD 사업이 있는가? 

A: (김종성) 해양 수중 드론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감시와 

모니터링의 방법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어구 단속 등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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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으며, 수중 쓰레기의 종류와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수중 쓰레기 수거에 기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중 드론은 4차 산업의 인공지능 분야와 

함께 개발되고 있고, 국가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해양수산 3대 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향후 RnD 

분야에서도 연구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 우리나라 주변 바다뿐만 아니라 대양심해 탐사 결과를 해양환경보호와 연계할 수 있을까?

A: (김종성) 바다는 육지와 대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양연구는 단절되어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의 관할권에 의해 바다를 조사할 때 땅과 하천, 하구 등이 함께 연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조사뿐만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도(국가 수준에서) 조금 더 전체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연구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 1부에서 신형철 박사님의 남북극 해역의 중요성과 

해양환경보호를 함께 포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발표 내용처럼 대양과 연안의 연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의 연계와 연구결과의 상호 적용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5. 기후변화

Q: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또한, 요즘 탄소중립이 화두인데, 해양산성화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국종성) 지구 온도의 상승과 환경이 바뀌어 사막화 진행, 육상 생태계의 병충해 창궐, 건조로 인한 

산불 증가 등 여러 현상이 유도된다. 해양 역시 해면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해양열파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변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문제 중 해양산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 현상이 단순히 산호와 갑각류의 성장과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계 내부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은 곧 

전체 생태계를 무너트리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해양산성화 현상에 대한 현재 상황과 

연구결과에 시민, 전문가, 정책입안자들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6. 해양생태계, 서식지 관리

Q: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하고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A: (권봉오) 우리나라 연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보호구역 지정이다.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두는 이유는 아직 알지 못하는 해양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고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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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기 이전 해양생태계로 돌리는 복원사업이 지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는 장소는 갯벌이라 생각된다. 첫 번째 이유는 갯벌은 육상과 해양의 

연결고리로 아주 중요한 해양생태계의 씨앗이라 볼 수 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연안의 플랑크톤 

1차 생산의 50% 가 갯벌에서 시작된다는 결과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갯벌은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이면 우리나라 

연안은 어장, 해로(수로)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일부라도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 

Q: 공해상의 30%를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에 관한 소개 부탁.

A: (권봉오)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은 2030년까지 공해 일부(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 정부는 2021년 P4G 정상회의 이후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7. 해양환경보호 정책 인식 증진

Q: 해양환경보호 정책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무엇인가?

A: (김진두) 해양환경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의 건강과 

연관성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건강과 

수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널리 알려져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만들면 대처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생태계 농축, 인간의 

식품으로 사용 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언론에서 대중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바다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 문제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A: (신춘희) 언론과 매스컴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어주는 것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바빠서 

학생들이게 이런 문제를 전달하는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해양환경, 해양 쓰레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청의 교사 연수에 포함하여 교사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 환경교육이 중요하다고 80-90년대 교원 연구의 교양과목으로 환경교육연구가 생겼던 

것과 같이 현재는 기후 문제, 해양환경보호 문제가 중요하므로 교사들의 연수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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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환경보호와 당사자 이해충돌 

Q: 해양환경보호를 추진할 때 예상되는 이해충돌 문제, 법적 다툼에 대한 대응 계획이 있는지? 

A: (남정호) 해양 분쟁 관련 법안을 2000년대 중반에 만들려고 하였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현재는 각 부처에서 갈등조정관리에 관한 지침을 이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절한다. 해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갈등 조정에 관한 내용은 해양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없으나 갈등관리와 갈등 해결을 위한 방향 제시와 지침 형태는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제대로 지침이 

작동되지는 않고 있다. 특정한 해역에서는 과거에 생겼던 해양과 육지 사이의 오염물질 투기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된 결과는 있었다. 

Q: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A: (남정호) 해양환경은 공간, 자원,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분쟁이란 공간, 자원, 

이외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익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공유지는 한계가 있고, 

한쪽이 많이 가지면 다른 한쪽이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절차는 1. 과학적 사실, 2. 각각의 의사결정권,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참여 권리 보장이라 생각되고, 

이 두 가지가 뒷받침된다면 분쟁에 대한 중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9. 수산자원

Q: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생물종의 서식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으나 실행에 옮겨야 할 어업인들은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가?

A: (강수경) 실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감지되었고 바다에 나타나는 어종의 변화도 나타났다. 

현장에서 어업종사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고 정부에 변화된 상황을 알리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어기 기간 변화, 어획금지체장 변화를 

요청 등이 있고, 현재 사용하는 어구 어법의 개선과 새로운 어종에 대한 어법과 어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어업인들의 경우는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Q: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자원을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강수경) 이미 감소한 수산자원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방안은 없다. 이제는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소비자는 수산자원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같은 양을 어획해도 

어린 물고기보다는 큰 물고기를 어획하는 것이 어민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 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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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증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수산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작고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 알배기 물고기를 소비자가 외면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어민들 역시 어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수산자원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10. 극지

Q: 극지해역을 오염시키는 장거리 이동에 의한 오염물질의 실상은 어떠한가? 

A: (신형철) 문명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과 극지역에서 걱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같다.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염물질,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모두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양으로 따지면 

극지해역에 나타나는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지도 않다. 문제가 되는 

물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생체농축이므로 극지해역 거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극지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우는 바람과 물길과 자체 생산된 오염물질인데, 

문명사회의 책임을 상대적 비율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 토론

좌장(이윤호): 향후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는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Q. 1.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학적 연구와 국가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과학과 

국가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해야 할까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 거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  

A: (김진두)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할만한 안건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시민문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문화가 바뀌면 더 많은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언급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연구개발에 의해 얼마나 현재 상황이 심각하고 어떤 점이 

인간에게 위험이 되는지 밝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 (김수암) 일 년 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는 않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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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 소양이 되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고, 산업과 소비에서 플라스틱 재료를 아끼려는 인식이 건전한 시민의식으로 자리를 잡아 

지구환경과 해양환경을 보존하는 개인의 행동이 일상화되기 바란다. 거버넌스 이슈를 본다면, 

우리나라 시민활동가들의 활동이 많아졌고, 연구자들의 노력도 증가하였다. 사업체는 ESC 

사업으로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는 10년 전보다 훨씬 해양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의 시각도 해양환경보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각각의 노력이 서로 연결되는 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이 가진 역량과 노력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부에서 구축해 주기를 바란다. 모든 활동은 정부의 집중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 문제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A: (김성길) 해양환경보호 성명서에서 지적된 다섯 가지 사례 중 보호를 위한 부분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6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6대 전략 안에 

해양환경보호 성명서의 사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해양을 조사･평가･관리하는 체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녹색의 바다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세부 실천계획들에 현재 존재하는 여러 

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RnD, 국가 정책, 시민사회 교육, 정책의 흐름을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다. 질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께서는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A: (김종성) 앞서 발표한 내용에서 해양건강성지수 10개 항목 중 연안재해(침식) 분야와 탄소저장분야

항목은 자료가 없어서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탄소저장 및 감축 비율 

분야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보이지만, 전체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황이다. 김진두 기자님의 말씀처럼 해양환경보호는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아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상황인 것도 문제이지만,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일반인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 한림원 

연합회의 성명서는 학자들이 해양에서 알아낸 결과를 국민들과 전 세계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과 정책의 융합은 쉽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과학적 

성과를 알리는 일도 쉽지 않다.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서로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융합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학회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국내 학회 중 일반인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학회는 없을 것이다. 이제 시각을 바꾸어서 

과학은 과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자들이 깨닫고 일반인들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여 

연구역량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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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일반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일반인과 기업이 해양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신춘희) 몇 년 동안 해양환경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해양환경 동아리를 운영하였다. 동아리 

구성원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학교가 해당 지역 사회의 해양환경운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학교가 지역의 해양환경보호를 주도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A: (윤석민) 기업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포스코를 통하여 해양보호 연구를 수행한 사례가 있다. 15년 

전부터 제철 공정 부산물인 슬래그(철 20%가량 함유)를 활용하여 해조류가 서식하도록 설계한 

인공어초 3종을 개발하였다. 오랜 기간 안전성 검증을 거쳐 2014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일반 어초 

허가와 등록을 받았고, 이를 갯녹음이 발생하여 사막화된 해안에 투입하여 바다숲 형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울릉도 앞바다의 사막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 후 

해조류 증식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조류에 의한 CO2 저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포스텍과 협력하여 블루카본양 측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항과 울진 인근에 추가 

인공어초 설치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나름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수행된 여러 

연구가 해양환경의 복원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증명되면 그 결과가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 

해양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김진두) 해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점은 미국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가 국내 시민들에게 전파되자 국내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와 매장 내부 다회용 컵 사용 규칙이 결정되자 국내 스타벅스도 

이를 받아들여 적용하였다. 기업들은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환경 이슈에는 아주 빠르게 

반응하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때 정책적인 부분이 조금만 뒷받침 되어 준다면 

시민들은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것이다. 

또한 기업 주도 ESC 경영을 확대하여 모든 기업이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하고자 할 확률이 

높아진다. 기업의 ESC 경영에 사회-경제-학계(한림원)가 포함되고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플라스틱 

빨대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듯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주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 (홍선욱) 최근 언론에서 자주 플라스틱 이슈를 다루면서 일반인들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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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다. 개인들의 자발적 활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보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생활로 변화해 가는 문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바닷가에서 발견되는 쓰레기 중 시민들의 노력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쓰레기 종류는 네 가지이다. 

1. 플라스틱 물병, 2. 비닐봉지, 3. 필름류의 포장, 4. 스티로폼 용기를 줄이는 노력과 재활용 

비율의 증가는 우리 바다의 쓰레기의 20%를 감소시킬 수 있다. 

A: (홍윤희) 과학자들은 해양 쓰레기와 해양의 오염된 상황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신체의 어느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쓰레기의 근원이 어디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연구결과 바탕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과학적 연구결과와 소비자들의 요구, NGO의 지원으로 기업에 여러 요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빠르게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한 해양환경보호인식 강화와 시민들의 

의식 증진, 직접 참여의 증가가 바람직하다. 제도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인류의 삶, 일상생활,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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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IAP Statement on 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s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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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IAP 성명서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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